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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blem of politicalviolence is thought of as one of
continuous topics in the contemporary history ofKorea. In
particular,recentlyissuesof'confrontingtothepast'havebeen
actively discussed. Regarding this,a priority concern is a
variety forms ofviolence committed by a state. Since the
Liberation,thepoliticaldevelopmentofKoreansocietyhasbeen
connected with theprocess ofintroducing and taking roota
politicalsystem ofdemocracy createdin theWest.In Korean
society,a conflict of pressure with resistance tends to be
extremelyviolent. Similarly,thechangesinpoliticalareahave
been maderadically through regulation ratherthan flexibly or
graduallyandavarietyofviolencewasmadeinthecourse.
The main purpose ofthis study was to analyze detailed
aspects of sacrifices caused by the interaction of political
violence. Thisstudyattemptedanalysiswithitsfocusonthe
followingmatters. First,withregardtotheattributesofstate
authority,underwhatconditions,did politicalviolence occur?
Second,whatmeaningdosacrificesbypoliticalviolence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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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ow did theirdetailed typesappear? Third,how has
resistance to authoritative governance advanced according to
periods? Finally,whatchangesdoespoliticalviolencehaveby
periodsandhow differentarethey?
InKoreansociety,thesacrificetypesbypoliticalviolencehave
differently appeared depending on the direct and indirect
interventionofstateauthority. Thesacrificesbydirectcoercion
can be classified into ①politicalkilling,②judicialkilling,③
judicial punishment, and ④politically suspicious death. The
sacrifices by indirectcoercion can be also classified into ①
politicalsuicide,②privateviolence,and③politicalterror.
Quantitative approach was used to analyze above topics
through literatureand materialsreview. Politicaland related
sacrificeswerestatisticallymeasuredasmuchaspossibleand
violence and sacrifices were embodied and materialized using
cases.
Thisstudyconsistsofatotalofsevenchapters.
Chapter 1 addressed the need of researches on political
violence and its sacrifices inherent in politicaldevelopment,
breaking with previous researches on the fulfillment of
democracythroughreview ofthedirectionofpoliticalviolence
researches,andpoliticaldevelopmentresearches. Inparticular,
Section 2 analyzed the correlation ofviolence and sacrifices
through theconceptofpoliticalviolence. Thatis,itisthe
analysisofhistoryvalidationthatpoliticalviolenceandsacrifices
couldhelpbutoccur. Withregardtopoliticalviolence,lib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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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Marxianpointsofview werecompared. Thecomparison
suggestthatmandatory governanceexistsasthenatureofa
state,thatwhen theviolenceisnotagreedandlegitimacy is
lost,resistance violence inevitably occurs,and thatfinally it
producessacrifices. Also,themeaningofsacrificesusedinthis
studywasdescribed.
Chapter2 presented the analyzed politicaldevelopmentand
analyzedhow politicaldevelopmentappearedinKoreainaspects
of politicalinstitutions and politicaleconomics. Section 1
presentedtheviewsofpoliticaldevelopmentresearchesofKorea.
Section2classifiedtheprocessofKorea'spoliticaldevelopment
intotheaccommodation and developmentofliberaldemocracy
system andthedissolutionofauthoritativegovernments. Based
on this,the correlation ofpoliticaldevelopmentand political
violenceinKoreansocietywassuggested.
Chapter 3 presented the reasons of politicalviolence and
sacrifices.
Thereasonsofpoliticalviolencefocusedonharmfulaspectsof
violence,thatis,theviolenceandsacrificesbyastateauthority.
Theyweredividedaccordingtopoliticalideologyandsocialand
economicaspects. In thisway,thepoliticalideology ofthe
rulingpower,theviolencebysecurityagencycarryingoutthis
politicalideology,mechanism oflaw,andthesilenceofthepress
andsocietywasestablishedasmainfactors.
Chapter 4 analyzed the aspects by periods of political
sacrifices. Thischapteraddressedpoliticalviolenceaccording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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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haviors ofauthoritativegovernmentswith its focuson
sacrifices. This study examined how politicalviolence and
resistanceinteractedinthewholeflow ofKoreancontemporary
historyandtheprocessofKoreancontemporaryhistoryfrom the
Liberationtoaciviliangovernment,andhow politicalviolence
appearedinthecourse. PeriodswereclassifiedintotheRhee
Syngmanadministration,theParkChungheeadministration,the
Chun Doohwan and Roh Taewoo administrations,and Kim
Youngsan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uthoritative governments. Then the characteristics ofeach
period,thesocialflow whypoliticalviolenceoccurred,andthe
aspectsofsacrificeswereexamined.
Chapter 5 analyzed the types ofpoliticalviolence. This
chapter mainly focused on the behavioraltypes of political
violence. Toconductabehavioralanalysis,materialsofrelated
committees and groups were reviewed. Types ofthe total
sacrificesweredividedintothedeadandtherestrainedandtheir
statisticalfiguresweresummed. Basedonthisanalysis,Section
1 examined each types by dividing intos political killing,
politically suspicious death, judicial killing and judicial
punishment.Section2segmentedeacharea.
Finally,Chapter 6 presented the present tasks to assess
politicalsacrificesjustly. Theneed to clearly disclosing the
truthandproperpunishmentwassuggestedwithitsfocuson
confronting to the pastcurrently in progress. This chapter
analyzed the multiple processes of confronting to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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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when Korean society was shifted to a democracy
system and presented the tasks ofreassessmentofpolitical
violenceanditssacrifices.
Thisstudyhaslimitationsofthepoorstatisticalcompilationof
politicalviolencebecauseofthedifficultaccesstoandcollection
ofpoliticalviolencebyastateauthority. Thisstudymaybe
criticized that it only listed commonplace results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by visualmaterials. Nevertheless,the
rough measurementofsacrificesin Korean society may have
advantage thatthe detailed degree ofsacrifices by a state
authorityandthetruenatureofauthoritativegovernmentscan
bebrieflyandclearlyrevealedthroughstatisticalindicators. In
thisrespect,thisstudywillcontributetomakingtherecordof
politicalviolenceanditssacrificessimplerandclearer.Although
this study described objective and externalized cases,itmay
contributetogatherscatteredstatisticaldatabyrelated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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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국가권력의
폭력(violence)과 이에 대한 저항폭력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
이 고문․해직․투옥 등 피해를 강요당했으며,반독재저항과정에서 사망하거나 국
가기관에 의한 고문 등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해방이후 한국정치사를 돌이켜보면,새로운 국가건설과 좌우 이념의 대립,한국
전쟁,국가주도의 경제개발,군사독재와 유신,정치적 억압과 민주화투쟁,광주민주
화운동,1987년 6월 항쟁,평화적 정권교체와 점진적인 정착 등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사회는 반세기 남짓한 짧은 시간에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하여 민
주화를 이룩해오는 숨 바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폭력과 피해가 있었던 사실을 잊을 수 없다.
한국정치의 단면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과정과 지속적인 억압과 폭력의 과정이 동
시에 존재해 왔다.폭력은 합법적 권력행사의 외형을 띠고 때때로 군대,경찰을 동
원한 불법적이고도 노골적인 형식으로 진전되었다.분단국가의 현실 속에서 제주
4․3사건에서 광주민중항쟁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직․간접적 폭력내지 공권력 행
사에 의해 희생된 인원은 대략 백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한다.이러한 피
해자들은 분단국가의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좌경․용공’,‘폭도’‘빨갱이’등으로 몰
려 사회적 냉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폭력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재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 이후 우리사회가 민주화되고 이데올로기적 금기가 약화되면서부터이다.피해
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공론화되거나 명예회복이 추진 중에 있다.정
치폭력이 공론화 된 것은 정치발전이라는 국내적 맥락에 못지않게 전 세계적 차원
에서의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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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는 세계인권헌장을 비롯하여 여러 인권조
약이 체결되었으며,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가 발달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확
대해왔다.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사적 발달에도 불구하고 비서구 국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왔다.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비롯하여 개별
국가 내에서도 국가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는 장기화 되었다.남아메리카,동
남아시아,중동아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구소련 해체 후 동유럽지역 등에서는 제2
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간 전쟁과정이나 내전의 상황에서 민간인 학살이 광범위하
게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국가에 의한 민간인학살과 같
은 집단적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직접적 이유는 정
통성이 결여된 군사독재정권 또는 독재정권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제3세계에서
독재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냉전시대 미․소의 이념적 대
립이라는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유래된다.이와 같이 제3계에서 널리 행해진 민간인
학살을 비롯하여 의문사 등 군사정권,독재정권에서 자행된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
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아시아 등에서
과거의 독재,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이다.이 시기
는 공산주의의 붕괴와 동구권이 몰락을 시작하면서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
기 시작한 때이다.동구권의 몰락과 더불어 세계인의 시선이 주목된 것은 남미이
다.아르헨티나,우루과이,칠레,엘살바도르 등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권위주의적
인 군부통치가 종식되고 민간정부가 수립되는 등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둘러싼 논
의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한국의 민주화도 이러한 국제적 흐
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간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그러나 연구의

중심을 민주주의이행이라는 성과에 중심에 두다보니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폭력
과 정치영역에서의 피해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주로 피
해자들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관련 기록물을 수집
하는 형태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사회운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 문헌들 역시 관련
사실의 발굴에서부터 사회운동의 전개과정을 각 시기별로 평가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피해의 문제는 최근에 와서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는 지난 1998년부터 시작
된 피해자유족과 관련단체들의 입법청원에서부터 이슈화되기 시작했으며,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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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을 필두로 ‘의문사법’,‘민주화기념사
업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등의 영향으로 피해자 문제를 재평가 하
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 논문은 해방이후 정치적 영역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정치폭력의 문제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지속적인 화두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과거청산’의 문제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이와 관련 하여 우선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 의해 자행
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다.국가에 의해 이루어진 폭력에 대하여 각종특별법이 만
들어지면서 멀리는 거창양민학살사건,제주4․3사건 등에서부터 가깝게는 광주민주
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폭력에 대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
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아울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부당한 행사에 의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주장되어온 사건들에 대해
서도 진상규명이 시도되었다.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정치폭력에 의해서
저질러진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발전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하여 정착시켜온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민주주의의 정착은 그렇게 쉽게 이
루어지지는 않았다.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 역대 대통령의 면면을 보거
나 당시의 정치적 지형을 보더라도 이들 정권이 민주주의적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
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이들의 이미지는 ‘독재’또는 ‘압제’의 그것에 가깝다.이러한
정권의 이미지는 연속되는 폭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권이 가진 비민주성 또는 민주적 원칙의 파기 등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
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곤 하였다.이 과정에서 정권차원의 정치적 억압이 다양한 제
도적,제도 외적 수단을 통하여 행사되었고,그에 대항하여 억압이나 압제에 대항
하는 무수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이러한 억압과 대항의 부딪힘은 지극히 폭력적
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었다.이에 따라 정치영역의 변화는 유연하거나 서
서히 진행되기보다 급격하게,단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때로는 그 과정에서 다양
한 폭력이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한국의 정치발전은 국가폭력과 저항폭력의 상호
작용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폭력과 저항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 4 -

분석해 보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를 통한 한국정치
발전의 분석은 한국사회에서 민주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거 권위주의통치 시
기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권위주의시기의 기록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에 대한 기억이라 할 수 있다.이를 위해
서는 정치폭력의 기록과 피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바쳐진 피해에 대한 기록과 분
석이 이 논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인식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피해는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폭력과 피해를 주변
화 하였다.그러나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은 반민주적인 과거를 계승하며
이루어진 것이기에 국가권력의 폭력성은 여전히 복합적 현실 속에 존재함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실제로 과거 피해를 촉발한 정치폭력의 담당기구들은 해체되거나
혁신되지 않았고 그 인적 주체들 역시도 변화하지 않았다.물리적 강제성을 갖는
국가기구들은 언제든지 폭력성을 재발휘 할 수 있는 잠재화된 속성이 있으며,국가
권력은 효과적인 통치수단으로써 정치폭력을 선호한다.이런 점 때문에 정치폭력과
피해에 대한 기록은 현재적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이 논문에서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의 적극적 저항으로
발생한 피해를 의미한다.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국가의 공권력의 작용이 불법적
이며 일방적 형태로 가해지는 형태의 피해와 저항적 폭력의 반작용으로 인해 발생
한 피해,국가권력의 헤게모니투쟁 과정에서 항거행위로 인한 피해 등으로 형태적
인 분류가 가능하다.그런데 피해(victim)의 의미 속에는 박해에 의한 ‘희생’의 의미
와 함께 불법적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의미를 동시가지고 있다.피해의 경우 단순
한 피해의 의미가 강하고 가해자에 의해 입은 상처나 손해 등 ‘객체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희생(sacrifice)이라는 말 속에는 보편적 가치를 위
한 피해라는 의미가 담겨지게 된다.이 논문에서 피해의 의미는 권위주의 체제 하
에서 정치폭력에 의한 단순한 피해라는 의미보다 국가권력에 저항함으로서 피해를
입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희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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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 아래 이 논문은 다음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
다.첫째,국가권력의 속성에 관한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치폭력은 어떠한 조건에
서 발생하였는가?둘째,정치폭력의 행사에 의한 피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
으며,구체적인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셋째,권위주의 통치에 맞선 저항은 시
기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넷째,정치폭력은 시기별로 어떤 변화를 보였으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우선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시기별로 적용하여 그 흐름을 분석해 보았다.
또 피해의 유형을 국가권력의 직접적 개입여부와 간접적 개입여부에 따라 분석

해 보았다.직접적 강요의 의한 피해는 ①정치적 살인 ②사법살인 ③ 사법적 처벌
④정치적의문사로 그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간접적 강요에 의한 피해도 ① 정치
적 자살 ② 사적폭력 ③정치테러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문헌․자료연구를 통한 양적접근법을 사용하

였다.정치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를 가능한 수준에서 통계․계랑화하여 보았으며,
사례를 통한 폭력과 피해를 구체화하고 이를 유형화 하였다.
이 논문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진다.
제1장에서는 정치폭력연구에 대한 방향성과 정치발전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민주주의 이행에 대한 성과연구에서 탈피 정치발전에 내재된 정치폭력과 피
해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보았다.특히 제2절에서는 정치폭력의 개념을 통해 폭
력과 피해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해 보았다.이는 정치폭력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정치폭력에 대해서는 자유론적시
각과 마르크스적 시각을 상호 비교하였다.이러한 상호 비교를 통해 국가의 본질성
으로써 위임받은 폭력이 존재하고 이러한 폭력이 동의 받지 못하고 정통성이 상실
했을 때 필연적으로 저항적 폭력이 발생하며,이는 결국 피해를 양산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함을 이론적으로 제시해 보았다.또한 이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피해의 의미를 서술하여 보았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정치발전을 상정하고 이를 위해 정치 제도적 측면과 정치경
제적 측면에서의 정치발전이 한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분석하
였다.제1절에서는 한국의 정치발전연구의 시각을 제시해 보았고,제 2절에서는 한
국정치발전의 전개과정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용과 발전과정,권위주의정권의 해
체과정으로 분류해 보았다.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는 정치발전과 정치폭력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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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치폭력의 발생원인과 피해요인을 제시하였다.
정치폭력의 발생요인을 폭력의 가해적 측면,즉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피해를 중
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이에 따라 정치폭력의 발생요인을 정치․이데올로기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지배세력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이를 수행
하는 국가 공안기구의 폭력,법적기제,그리고 언론과 사회의 침묵 등을 주된 요인
으로 설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치적 피해의 시기별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이장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의 형태변화에 따라 발생한 정치폭력을 피해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한국
현대사의 전체 흐름 속에서 해방이후 문민정부까지의 한국현대사 전개과정 속에서
정치폭력과 저항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였는지,그 과정에서 정치폭력은 어떤 양
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시기의 구분은 권위주의정권의 성격에 따라 이
승만정권,박정희정권,전두환․노태우정권,김영삼․김대중정권으로 시기를 분류하
여 각각의 시기의 특성과 정치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흐름과 피해의 양상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정치폭력의 유형을 분석하여 보았다.이 장에서는 정치폭력에 대한

형태적인 유형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형태적인 분석에 대한 자료로는 관련
위원회 및 단체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이를 위해 전체적이 피해의 유형
를 사망,구속자로 나누어 통계수치를 수합해 보았으며,이를 바탕으로 제1절에서
는 정치적 살인,정치적 의문사,사법살인,사법적 처벌로 그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
았다.제2절에서는 제1절에서 구분한 유형을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였다.
제6장에서는 정치적 피해의 정당한 평가에 대한 현재적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정치폭력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및 정당한 처벌의 필요성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거청산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하였다.한국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면서 진
행된 과거청산의 복합적 과정 분석하고 정치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의 재평가를 위
한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국가에 의한 정치적 폭력에 대한 자료 접근과 수집의 어려
움으로 인해 정치폭력를 정확하게 통계화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또 가시적인
자료만으로 양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진부한 결과만 나열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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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피해에 대한 개략적인 계량화는 통계화된
양지지표를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권위주의 정권의
실체를 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런 점에서 정치폭력과 그에 따른 피해의 기록을 보다 간명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여긴다.또한 객관적이고 외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지
만 관련 단체들에 의해 산별적으로 이루어진 통계자료를 연구대상화 하는데 기여
하였다고 본다.

제제제222절절절 정정정치치치폭폭폭력력력의의의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개개개관관관

111...정정정치치치폭폭폭력력력의의의 개개개념념념
폭력이라는 요소는 국가의 기능에 있어 일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폭력

(violence)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군대,경찰,교도소체계등과 같은 조직화된 물리적
제도들의 기능을 포괄한다.그리고 이러한 국가기구들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기
능을 수행한다.1)정치폭력이라고 할 때,폭력은 사회의 제집단,제계층의 저항에 대
하여 강압적 수단을 활용하여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적 행위를 의미한다.2)
근대 민주주의에서 국가권력은 막스 베버가 지적하는 것처럼 전통적이나 카리스
마적 기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형태로 작동하는 합리적‧합법적 기초
에서 주어지게 된다.3)홉스(T.Hobbes),로크(J.Locke)에서 베버에 이르는 자유주
의 정치철학에서는,근대 국가는 전근대의 폭력과는 달리 공적 목적을 위해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즉,근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사사로운 감정,증오,국가의 자기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질서와
평화,공공의 복리라는 더 큰 가치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주요 정치적 변화나
권력의 유지에 있어서 폭력의 역할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에 의해 이미 강조
된 바 있으며,마키아벨리(Machiavelli)는 폭력을 정치행위의 중요 요소로 간주한
다.라이트 밀즈의 경우도 ‘모든 정치는 권력을 위한 투쟁이며 권력의 궁극적 본성
은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4)막스 베버 또한 ‘국가란 정당한 혹은 정당하다고

1)Lenin,“BetterFewer,ButBetter",SelectedWorks,Vol.3,pp.671-710.
2)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희생』(서울:함께읽는 책,2002),p.24.
3)MaxWeber저,박성환 역,『경제와 사회』(서울:문학과 지성사,1997).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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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폭력 수단에 기초를 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고 규정하였다.
근대 국가의 본질에 대해,많은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은 ‘일정한 영토적 공간
(territoriality)에서의 폭력의 합법적 독점체(monopolyofviolence)’라고 규정한다.
근대로 이행하면서,근대국가라는 영토적 경계 내에 존재하는 일체의 무장력이 국
민국가에 집중화됨으로서,폭력의 독점이 나타나게 되고,이것이 법적‧합리적 절차
에 의해 공인되는 것이 근대국가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는 것이다.5)국가는 지배적
인 경제적․계급적 질서에 저항하는 투쟁을 억제하고 그 질서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국가의 계급성이 경제적․계급적 질서와
의 관계 속에서 국가가 갖는 ‘기능’을 의미한다고 하면,국가의 폭력성은 그러한 기
능 수행의 ‘수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6)따라서 국가에게 있어 폭력은 ‘위임받
은 권한’에 속한다.이른바 공권력이 민중들의 저항폭력이나 테러와 다른 것은 그
것이 ‘동의를 받은’폭력이라는 데 있다.이때 동의라고 할 때 동의의 범위는 다를
수 있다.동의의 범위를 벗어날 때 그 공권력은 ‘동의 없는 폭력’이 된다.7)권위 있
는 법치국가일수록 규칙에 의한 폭력,‘자격 있는 폭력’을 더욱 구체화하며,이런
과정에서 제도적 합법성은 폭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여기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구성원의 합의하에서 정해진 대의 절차를 거친 법
제정,정치에서 독립된 사법당국의 법 집행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그런데 국가권력이 사적 소유권 및 사회적 강자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또 각종 사적 폭력을 조장해 오면서 저항이 발생
한다.그리고 저항에 의한 피해는 절차의 공정성과 합법성 속에서 실체가 은폐되기
도 한다.그것은 20세기의 독점자본주의‧냉전자본주의와 그 상부구조로서의 파시즘
과 군사독재체제가 법의 지배 등 형식적 차원의 민주주의조차 부인하고 공공연한
폭력을 다반사로 행사해온 데서 잘 드러난다.8)
사회가 성숙하면서 노골적인 폭력은 정교화된 ‘법적 질서’로 대체되는데,이것은
폭력의 소멸이라기보다 오히려 폭력의 중앙집중과 폭력 행사에 있어서 동의의 절

4)C.W.Mills,ThePowerElite,(New York::OxfordUniversityPress.1956).p.171.
5)A.Giddens,TheNation-StateandViolence(Cambridge:Polity,1985),pp.120-129.
6)Frederic.Engels,The Origin ofthe Family,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NY:
InternationalPublishers,1968),P.156.

7)C.J.Friedrich,and Brzezinski.Zbigniew,TotalitarianDictatorshipandAutocracy(NY:
Praeger,1956),p.271

8)조희연,전게서,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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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마련이라고 볼 수 있다.9)
동의 없는 폭력은 대항점으로 저항적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이에 대한 논쟁
이 마르쿠제(H.Marcuse)와 포퍼(K.Popper)간의 논쟁이다.이 논쟁은 억압의 폭력
과 이에 대한 저항의 폭력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가 주된 논점이다.
포퍼의 경우 폭력의 사용은 어쨌든 그 목적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마르쿠제의 경우는 삶의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폭력의 사용도 고려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10)
이러한 논쟁은 폭력/비폭력,폭력에 대한 비판과 거부,‘폭력=불법,비폭력=합법’의
폭력의 합법성 문제로 이어진다.억압을 통해 유지되는 국가만이 아니라 동의에 기
반 하는 국가에서도 지배세력은 폭력을 합법화함으로서 피지배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한다.지배질서의 최후의 물리적 통제수단으로서 군대,공안 검찰과 경
찰,각종 정보기관 등 국가장치는 비합법적으로 작동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
니라,합법적으로 작동할 때도 지배권력 질서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11)
이와는 달리 피지배세력의 저항적 폭력,대중들의 자생적인 ‘불가피한’직접행동은
노동파업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오히려 기존의 폭력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폭
력으로 인식되던 실천형태를 사회 속에 제도적‧합법적으로 정착시키는 효과를 갖
는다.12)한국사회에서도 폭력에 대한 인식은 상반적으로 나타났다.다양한 차원에
서 전개되어 온 민주주의 투쟁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은 운동의 급진성과 기묘한
결합을 이루면서 급진적 사회운동 자체를 거부하는 주요 담론으로 작용해 왔다.13)
경제적․계급적 불평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실체제에서 체제에 대한 도전적 저항
은 인류역사를 관통하여 지속적으로 존재하여왔다. 일반적인 경우 어떤 형태로든
기존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저항투쟁의 요구를 폭력을 통해 억압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그런 점에서 정치폭력은 기존의 경제적․계급적 질서를 폭력을 근
간으로 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폭력성과 이에 대항하면서 기존 질서를 변화
시키고자 하는 저항폭력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현실적
인 형태로 보면 국가폭력(제도폭력)과 그에 대한 저항(저항폭력)으로 나타나게 된
다.14)국가폭력과 저항폭력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의 동의 여부는 중요한 매개요인이
9)MaxWeber,op.cit.p.100.
10)마르쿠제‧포퍼 저,홍윤기 편역,『혁명인가 개혁인가:마르쿠제‧포퍼 논쟁』(사계절.1982),p58.
11)김정한,『대중과 폭력:1991년 5월의 기억』(서울:이후.1998),p.136.
12)한나 아렌트 저,김동식 옮김,『공화국의 위기』(서울 :두레,1997).p.175.
13)김정한,전게서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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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즉 국가폭력과 저항에 대해서 사회성원들의 동의 여부가 폭력과 저항의 발현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15)그래서 정치폭력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동의가 대단히 취약하게 되면 폭력의 정당성은 약화되게 되고,그럴 경우 사회성원
들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폭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제
3세계 군부독재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이 경우 동의기반이 취약한 정치폭
력은 더 큰 저항을 낳게 되고,그 경우 폭력이 철회되거나 아니면 더 큰 정치폭력
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16)
정치영역에서 폭력이 사용되는 것은 권력의 정당성이 의문시되거나 권력이 추구

하는 목적이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울 때이다.이
때 폭력은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안적
수단이며,목적을 통해서만 정당화된다.따라서 권력이 폭력을 사용할 때 그 권력
은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권력을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만회하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폭력은 양방향으로 전개되는데 한편으로는 정당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이고,다른 한편으로는 저항을 억압하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폭력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정치의 영역에서,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일차적으로 정치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제3세계 권위주의 정부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폭력
의 한 형태로 국가테러리즘을 들 수 있다.이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에 의
한 공공연한 폭력의 행사를 말하는데,통상적으로 권력의 행사는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가 약한 국가권
력의 경우에 반대집단을 희생양으로 하여 폭력을 저지름으로서 권력을 유지하고
합법성을 위장하는 것이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 정당성과 국민적지지
기반의 취약함이다.이 경우 정당성이 떨어지는 국가라도 물리적 폭력의 수단은 독
점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가진 압도적인 폭력으로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적나
라한 폭력을 사용함으로서 국민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폭력은 광범위한 정치현상으로 인해 상이한 의미와 함축성을 지니게
된다.짐머만(Zimmermann)은 정치폭력을 ‘폭력’과 ‘정치적’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14)박종성,『한국정치와 정치폭력』(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2001),pp.134-135.
15)H.Arendt,op.cit.p.175.
16)조희연,전게서,pp.37-40.
17)한나 아렌트,전게서,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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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사전적 의미에서 폭력의 의미를 탐구했다.그는 폭력을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를 목적으로 하는 물리적인 힘의 행사”로 정의하고 폭력은 인간이나 재산에
대한 상처를 의미하기 때문에 폭력을 세밀화해 보면 “인간에 대한 육체적 상처를
입히거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히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18)이에 대해 기어
(Gurr)는 이러한 정의에 대해 “폭력의 행위자,목적물,내용과 무관하다”하면서 추
가적 변수의 고려를 주장한다.19)그러므로 폭력의 특정한 의도와 특정수단의 사용
을 명확하기 위해 정치폭력과 폭력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성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체로 정치폭력에 대한 개념은 ‘집합성(collectiveness)',파괴성(destructiveness)',
'도구성(instrumentality)'의 성격을 토대로 분석 될 수 있다.20)
이러한 구분으로 정치폭력의 개념을 규정한 대표적인 학자로 기어(Gurr),혼더리치
(Honderich),아렌트(Arendt)를 들 수 있다.먼저 기어(Gurr)는 정치적 실천행위의
집단적 공격성이 당국의 의식과 정책변화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혼더리치(Honderich)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파괴적 매력이나 암시를 통해 폭력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검색한
다.이들 개념규정방식을 간접적으로 결정․유인한 인물로서 아렌트(Arendt)는 폭
력행위 주체의 인식적 자율성보다 물리적 도구성의 의미를 확대해석하는데 주력한
다.(표 1-1참조)특히 아렌트는 정치적 힘의 '유형론(typology)'을 제시하면서 정
치폭력이 주변의 다른 힘들과 갖는 관계나 힘의 전체구도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
지하는지 비교하고 있다.(표 1-2참조)

18)Ekkart.Zimmermann,PoliticalViolence,Crises,andRevolutions:TheoriesandResearch
(Cambridge,Massachusetts:SchenkmanPublishingCo,1983),pp.6-9.

19)TedRobert.Gurr,PoliticalPerformance:A TwelveNationsStudy(SageProfessional
ComparativepoliticsSeries,1971),pp17-19.

20)박종성,전게서,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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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 111---111>>>정정정치치치폭폭폭력력력의의의 개개개념념념규규규정정정:::GGGuuurrrrrr///HHHooonnndddeeerrriiiccchhh///AAArrreeennndddttt

구 분 TTT...RRR...GGGuuurrrrrr TTT...HHHooonnndddeeerrriiiccchhh HHH...AAArrreeennndddttt

정 의

정권 그 자체와 그 구성

원, 혹은 그들의 정책을 

정면대상으로 하여 일정

한 정치적 활동 공간 내

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집단적 공격행위21)

기존의 법규범을 위반하여 

정부의 체계적조직이나 의

식세계 혹은 정책변화를 목

표로 단행하는 대인․대물용 

파괴적인 힘.22)

도구없이는 발생 불

가능한 전면적, 총체

적 저항의 힘/사회구

성체 전체에 대한 단

일개체의 대치23)

실천경로
실제적․위협적 폭력

사회구성원의 삶의 양식변

화/주변사회의 존재양식변

화

현상
혁명․게릴라 전투․폭동․봉

기
태도와 행동의 전환

개인적 반항과 의식

적 저항/ 일상의 힘

  출처: 박종성,『한국정치와 정치폭력』(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2001),p49.

정치폭력은 시위,호전성,억압,등의 다양한 종류의 형태를 포괄하는 용어로 인식
된다.일반적으로 기존의 권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폭력을“합법적인 것으로 간주
되는 규법적 질서에 의해 금지되는 유체적 힘의 사용”이라는 폭력개념을 선호하였
다.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은 권위적 정권에 대항하는 혁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폭력을 “모든 형태의 육체적 힘의 사용”으로 규정하게 된다.특히,폭력에
대한 의견 차이는 정치적 관점에 따라 달리지게 된다.24)

21)TedRobert.Gurr,“WhyMenRebe”(PrincetonUniversityPress,1974),4thed,p.3.
22)TedHonderich,ThreeEssaysonPoliticalViolence(Oxford:BasilBlackwell,1976),p.9.
23)Hannah.Arendt,CrisesoftheRepublic(NewYork:HarcourtBraceJovanovich,1972),pp.144-145.
24)신명순 ,“사회갈등과 폭력,”『외국문학』,제3권 제3호 통권 제 11호,(1986),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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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1-2>1-2>1-2>1-2>정치폭력의 정치폭력의 정치폭력의 정치폭력의 의미 의미 의미 의미 구조구조구조구조

개념 구분 의 미 성격 지향점

권력(power)
 단순한 인간행위능력과는 다른 복합적   단

위의 성격
집합성 하향성

힘(Sterngth) 권력과 다른 순전히 개인적 단위의 행동 개체성 상대성

세력(Force)

폭력과 유사성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사용되

나 실제되는 물리적이거나 사회운동등으로 방

출되는 에네르지의 총체

물리성 다방성

권위(Authority) 존경과 의식적 복종의 유도차원 자발성 상향성

폭력(Violence)
현상적으로는 힘의 개념과 유사하게 인식되나 

실제로는 도구적인 힘
수단성 임의성

 

 출처: Hannah.Arendt,CrisesoftheRepublic(New York:HarcourtBraceJovanovich,
1972),pp141-145.

폭력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폭력이 대중의 정치적 저항이나 일련의
정책적 반항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개념으로 보는 입장과 그 보다 한층 강한 내전
이나 혁명수준에서 사용되는 힘의 유형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민중이 폭력을
사용하면 반대진영에서 이를 제압․관리하려는 또 다른 폭력이 잉태․유인된다는
논리와 정부 당국 스스로가 강한 폭력의 유발 원인이자 새로운 폭력단위로 물리적
대응이 저항을 유발시킨다는 관점은 정치폭력이 정치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현대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정치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정치폭력의 개념화에 대한 국내의 연구로 가장 대표적인 안청시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25)그에 따르면 정치폭력은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주조된 구
조적 혹은 물리적 강제력의 명시적인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그는 정치적 폭력을
(1)폭력 또는 기타의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에 대한 공포심을 자아낼 수 있는 대규
모적인 조직의 존재나 그 동원 또는 조달행위,(2)물리적 강제력의 수단을 실제 혹
은 잠재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위협행위,(3)물리적 강제력의 실제적 사용행위 등의
전략적 요인 가운데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요인의 상호결합으로 보고 있다.

25)안청시,“정치폭력의 개념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한국정치학회보』,제11집,(1977),pp.2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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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물리적 힘의 사용을 의미한다.폭력의 가시적인 형태는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이다.그러나 폭력은 반드시 물리적 힘이 곧바로 사용되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힘의 직접적인 사용은 물론이고 힘의 사용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도 폭력으
로 보아야 한다.경우에 따라 폭력은 보다 은밀하게 행사되기도 하고 구조적이거나
위협의 제스처로 행사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폭력이 어떤 식으로 행사되든
지 폭력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조직적 자원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폭력은 물리적 힘의 사용 또는 사용의 위협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정치폭력이 행사되는 이유에 대해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서로 다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대체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이나 폭력은 그 정
치제도가 맡은 바 적정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정치적 엘리트가 그 권위와
정통성을 상실하는 경우 발생한다고 설명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정치폭력의 동
기는 기존체제의 전복 또는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정치폭력의 동기는 누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폭력의
주체는 정치폭력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

                     표 표 표 표 1-3> 1-3> 1-3> 1-3> 정치 정치 정치 정치 폭력 폭력 폭력 폭력 변수의 변수의 변수의 변수의 유형유형유형유형

수단      주 체

및 목표

                    정치폭력의 주체

 대중폭력

(저항폭력)

국가폭력

(정부폭력)

정치폭력

의 전략

위협및 

 변화

   반항(Protest)

 변  화

 강제(Coercion)

   현상유지

물리적인

힘 및 

급진적 

변혁

 내전(Internal War)

 혁명적

 억압(Repression)

 반동적

 출처:안청시,“정치폭력의 개념화에 관한실증적연구,”『한국정치학회보』,제11집,(1977),p225.

이상의 논의를 기초하여 안청시는 정치폭력을 주체,목표,수단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삼차원적으로 분류하였다.그는 정치폭력의 주체를 크게 정부와 대중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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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고,이에 따라 폭력의 형태를 정부폭력과 대중폭력으로 구분하였다.다음으로 정
치폭력의 목표는 반동적,점진적,혁명적 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마지막으로
정치폭력의 수단은 폭력 사용의 위협에서부터 물리적 강제력의 명시적 사용으로
구분하였다.26)(표 1-3참조)
표 1-3에서 반항행위란 정치체제의 사적 집단이 부정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시정하
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강제는 주로 반항의 대응수단으로서 표현되는 폭력이며,
기존 체제의 공적부분에 의하여 주도되는 현상을 말한다.내전은 혁신적 행동전략
을 지닌 대중 지향적이고 대규모적인 물리적 정치폭력이다.억압은 대중적 반란,
반대운동이나 기타 기존 체제의 정치적 안정유지에 대한 인식된 위험들에 대응하
기 위하여 정부가 사용하는 강압적인 힘의 행사나 물리적 폭력구조를 말한다.27)
이와 같이 정치폭력은 개념적으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치폭력을 크게 국가에 의한 폭력과 대중 또는 민중에 의한 폭력으로
구분하도록 한다.아울러 각각에 대하여 물리적인 폭력이 가시적으로 행사된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도고 본다.그러나 정치폭력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에 의한 폭력과 물리
적 폭력의 사용여부는 일련의 연속된 사건 속에서 특정 국면마다 뚜렷이 구별되지
않으며 사태의 진전에 따라 국면마다 일시적으로 구분될 수 있을 뿐이다.즉,정치
폭력의 유형들은 동시적으로 등장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국가폭
력(정부폭력)과 대중폭력(저항폭력)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
다 현실적이다.
풀란차스(Poulantzas)의 논의에 따를 때,저항폭력은 국가 일반,국가유형,국가형
태,체제수준 등의 네 가지 수준에서 전개된다.28)
첫째는 국가유형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근대자본주의 국가유형으로의 이행과 동
시에 그 정치적 상부구조가 민주주의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저항이 존재한다.시민
혁명과 전후의 투쟁이 바로 이러한 수준에서의 저항의 예가 될 것이다.
둘째는 국가형태 및 체제수준이 있다.예컨대 전근대국가에서 근대국가로 국가

유형적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근대국가 범주 하에서도 독재적 국가와 민주주

26)안청시,전게서,p.225.
27)상게서
28)Nicos.Poulantzas,PoliticalPowerandSocialClasses(London:Verso,1986),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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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국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파시즘이나 제3세계 군부독재와 같이 ‘근대적’인
‘예외’국가가 존재할 수 있으며,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적 형태로 유지되는 ‘정
상’국가가 있을 수 있다.바로 국가형태 및 체제형태의 국가수준에서 민주주의투쟁
이 전개되게 된다.29)
셋째 체제 이하의 수준,즉 정권․정부․정책 수준이 있다.이러한 여러 수준에서
국가의 폭력성 발현과 그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투쟁이 상호작용하게 된다.예컨대
민주주의체제 하에서도 각 정권에 따라 시기별로 억압과 유화정책을 다르게 구사
할 수 있다.한 정부 시기에도 특정 시기에는 억압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고 유
화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정치폭력의 현실적인 발현양상이 다를 수 있다.통상적으로 국가
의 폭력성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체제의 존립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전면화
하게 된다.그런데 이러한 국가 위기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다.
한 정부(government)수준에서의 위기,한 정부 하에서 특정 국면(conjucture)수준
의 위기,한 정부 하 특정 국면에서의 특정 영역(area)에서의 통제 위기,정권 수준
에서의 위기,체제 수준 및 국가형태 수준에서의 위기 등 다양할 수 있는 것이다30)
국가폭력이 일상화된 체제를 ‘전체주의’(totalitarianism)라고 할 때,국가의 동의적
기반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국가위기에 대응하는 강압과 폭력은 일상화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31)전체주의 체제는 국가권력에 대한 동의기반이 극소화됨으로서,체제
저항자에 대한 ‘폭도’로의 매도전략,체제 저항자에 대한 테러전략,그를 이데올로
기적으로 보증하는 대중조작전략 등 정치폭력의 일상적 사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권․정부 수준에서의 국가폭력성은 특정 정권이나 정부 하에서의 시기시기에
따라 국가폭력성의 발현형태와 정도가 다를 수 있다.예컨대 한 정부 하에서도 강
경억압정책이 구사되는 국면이 있는 반면에 유화정책이나 포섭정책이 지배적인 되
는 국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가폭력과 저항의 상호관계를 정부 수준에서
보게 되면,특정 시기의 정부정책에 대하여 저항이 전개될 수 있다.이 저항이 시
민사회 내에서의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서 국가권력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
에 있는 경우 국가폭력은 발현될 필요가 없게 된다.그러나 저항투쟁이 시민사회의

29)손호철,"김영삼정권의 국가성격",『현대한국정치-이론과 역사』(서울:사회평론사.1997).p.57.
30)Bertramsen,ReneBuggeet.al.State,EconomyandSociet,(London:Unwin Hyman,1991)
,pp.32-41.

31)박형신.『정치위기의 사회학』(서울 :한울,1995).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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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받거나 혹은 동의를 폭넓게 받지 못하지만 조직적 동원력에 의하여 위협적
으로 전개되는 경우,국가는 그러한 저항의 요구를 수용하던가 아니면 정치폭력을
동원한 억압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여기서 한 정부―민주정부라고 하더라
도―의 통치 시기 내에서도 정치폭력을 동원한 억압에 의존하는 시기와 반대의 시
기가 존재하게 된다.
정권적 수준이나 정부적 수준에서,국가본질로서의 폭력성이 국가현실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날 수 있다.첫째는 국가폭력의 제도적 장치들―예컨대
긴급조치 등―을 강화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며,둘째는 국가통치의 일상적
인 과정에서 폭력이 전면적으로 사용―예컨대 시위에 대한 경찰폭력의 동원―되는
것이다.전자는 제도적 폭력의 강화를 의미하며,후자는 물리적 폭력의 일상적 사
용을 의미한다.정치폭력의 현재화는 이처럼 제도화된 장치로서의 국가폭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또한 더욱더 국가권력 행사의 현실적 양태에서 폭력성이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222...정정정치치치폭폭폭력력력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피피피해해해

피해(victim)에 대한 사전적 분류는 5단계로 분류된다.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완
전히 책임이 없는 피해,책임이 적은 피해,가해자와 같은 정도로 책임이 있는 피
해-자발적으로 범죄사건에 참가한 경우-,가해자보다도 책임이 있는 피해-피해자
의 도발이 가해의 주된 요인-,가장 책임이 큰 피해-정당방위-로 구분하여 언급
해 볼 수 있다.이를 정치폭력의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국가폭력과 대항적 폭력의
상관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국가의 공권력의 작용이 불법적으로 일방
적 형태로 가해지는 형태의 피해와 저항적 폭력의 반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국가권력의 헤게모니투쟁 과정에서 정치적 항거의 행위에 의한 피해 등으로 정치
폭력에 의한 피해를 형태적인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의 의미 속에는 박해에 의한 ‘희생’의 의미와 함께 불법적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의미를 동시가지고 있다.정치적 피해의 사전적 해석으로 피해(victim)
와 희생(sacrific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진다.피해의 경우 피해의 의미가 강하고
가해자에 의한 입은 상처나 손해 등 ‘객체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경우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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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희생(sacrifice)라는 말 속에는 보편적 가치를 위한 희생이라는 의미가 담겨지
게 된다.여기서 피해의 의미는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를
의미하며,또한 단순히 소극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국가
권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희생을 의미
한다.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가해적 측면에서의 정치
폭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정치폭력에 대한 저항의 표출은 죽음으로 이어지는
데 한국사회에서는 이들 ‘정치적 피해자’또는 ‘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
다32).‘열사’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나라와 국가를 위해 직접행동을 하지 않았으
나,그 뜻을 성공하지 못한 채 의리와 지조를 굳게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33)
내지 어려움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34)
이러한 정의는 상반되어있는 입장을 보인다.국가권력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가치와
저항세력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가치의 지준판단이 달라진다.국가권력의 입장에서
는 ‘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의사’의 사전적 해석은 “의로운 행동으로 그 뜻
을 이루면서 묵숨을 잃은 사람”으로 해석된다.이는 ‘순국선열’로 국가에 의해 간주
되어 국가적 차원의 추모사업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반면 이와 상반된 입장에서는
군부독재정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 의해 행동하다가 사망한 사람들도 ‘순국선열’
과 같은 동일한 의로운 죽음으로 간주하고 있다.또 정치폭력의 발생을 유발시켰던
사회구조적 문제점들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업을 지향하고 있다.이러한 해석은 민
주화운동과정에서의 피해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도 분명히 들어나고 있다.현재 민
주화과정에서의 희생되어진 인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호칭으로 불리어지
고 있다.35)또 ‘희생자’라는 표현을 써 분류하기도 한다36).구조적 타살을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은 열사의 개념에 분신,투신,할복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2)관련단체에서는 ‘열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예컨대 ‘민족민주열사’,‘통일열사’등의 용어를 사용하고,피
해자나 희생자의 저항행위자체를 중요시 하고 있다.

33)김영수,“한국사회 열사계승운동의 방향정립을 위하여,”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2005총회자료집』,(2005),p.5.

34)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연세 한국어 사전』(서울:두산동아,2003),열사편 참조.
35)이러한 명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등 국가기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36)1990년에 나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모음’에 따르면 ‘민족민주열사편’과 ‘희생자편’으로 나
누고 있다.민족민주열사.희생자합동추모제준비위원회,『민족민주열사 희생자자료모음:살아서
만나리라』,(1990),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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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희생자’는 “정치적 타살임이 명백함에도 사인진상이나
법적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 변혁운동 및 민주화 과정에서 ‘열사’는 저항세력의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아왔다.1970년대 학생운동활동가들 혹은 재야인사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 정
치적 이슈를 내걸며 분신 혹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활동가 및 개인은 대부분 열사
로 호명되었다.37)특히,분신은 자시희생을 통해 대중의 도덕적 분노와 힘의 결집
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한 투쟁의 형태로 이용되었으며,지배세력의 압도적 폭
력성에 대한 도덕적인 힘을 발휘하는 항거로 평가되기도 하였다.38)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극한적인 저항의 양식은 지존의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절단하고,새
로운 의미망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결단이라는 점에서 분신 그리고 이들의 열사
화는 저항세력의 새로운 ‘정치적 상상’의 기폭제로서 작용하였다.39)
한국에서 분신자살로 알려진 ‘자살항거’(suicideprotest)는 한국에서 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구미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트남에서 승려들이 정부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여 분신을 감행하였

고,이에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는 모리슨(NormanMorrison)이라는 반전 운동가가
국무성 계단에서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하였고,연이어 로마
가톨릭 신도였던 한 대학생이 유엔본부 앞에서 분신하였다.그 외에도 중국,인도,
티벳,영국,터키,그리고 호주에서도 자살에 의한 저항운동이 보고되고 있다. 통
계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71년 기간 중 런던에서 발간된 더 타임즈(TheTimes)
및 뉴욕타임즈(TheNew YorkTimes)에 보도된 총 133건의 분신자살 중 약 절반
정도가 정치적 동기로 범해진 ‘정치적 자살’이었으며,그 모두가 1963년 이후에 발
발하였다는 것이다.40)이는 ‘자살항거’가 전근대적인 행동양식이 아니라 오히려 현
대적 현상이며,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사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를 위
시한 전 세례에 걸쳐 발생한 하나의 일반현상임을 시사한다.41)

37)김원,“91년 5월투쟁의 일상과 담론에 관한 연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91년 5월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오름 ,2004),p.104.

38)최장집,『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서울:한길사,2003).
39)김재은,“민주화 운동과정에서 구성된 주제위치의 성별화에 관한 연구”(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서
울대학교 ,2003),p.40.

40)HyojoungKim,,"Shame,Anger,andLoveinCollectiveAction"AnInternationalJournal,
(2002),pp.159-176.

41)HyojoungKim,op.cit.pp.15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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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방식42)으로서 자살항거행위는 퇴장전략의 하나로 퇴장을 통한 저항의사
표출(voiceby exitstrategy)전략의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이에 의하면 퇴장
(exitness)과 저항의사표출(voiceness)라는 두가지 척도 상에서 퇴장의 정도를 부분
적(partial)․임시적(temporary)이냐 전면적(total)․지속적(permanent)이냐,저항의
사표출가 명시적(explicit)이냐 암시적이냐(implicit)로 나누고 있다.이런 척도에 따
라 집행행동을 유형화하면 파괴전략(disruptive:파업,보이콧 등),도피저항(exit
withvoice-이민 등),자살저항(voicebyexit-단식,분신,투신 등의 자살)등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이는 퇴장을 통한 저항의사 표출전략의 최고의 형태로서 자살저
항이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43)
결국 자살항거는 억압적 정치구조 하에서 운동집단의 운동력을 고양함으로서 저

항공동체(viablemovementcommunities)의 개건을 위한 목적의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44)자살항거 이외에도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여러 가지 양태를 가지고
있다.먼저‘제도화된 관행’에 의한 피해가 있다.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심각한 피해 사례, 계엄포고령 및 사회보호법,광범하고 불확정적인 처벌을
가능케 한 법률들이 있다.국가체제 자체가 자기 보존을 꾀하는 제도적 관행은 인
권침해로 당연히 귀결되며,결국 국가범죄(statecrime)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다
음으로 물리적 폭력,법‧제도적 폭력,이데올로기적 폭력에 의한 피해이다. 국가
에 의한 노골적이고 원초적인 물리적 폭력의 경우에 대해서는 한국전쟁기와 정권
의 정치적 위기 때 자행된 극단적 형태의 국가 테러리즘(stateterrorism),정적에
대한 정치적 암살과 인권 유린적인 고문 등을 들 수 있다.45)한편 이데올로기적 폭
력은 한국사회에서 반공주의와 ‘희생양의 정치’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모든 비판
적 생각과 주류 이탈적 사고나 행위가 ‘좌경’‘불순’‘용공’‘친북’의 혐의로 즉각 연
결되며, 혼란,분열,해이는 즉각 불순 책동,북한의 도발 위험,안보 불안과 동일
시된다.그리하여 그것은 질서,안정,안보,단결,번영을 즉각 요청하는 심리를 만
들어 냄과 동시에,감시와 경계체계를 확립시킨다.그리하여 반공주의 체제 순응성
을 강제하는 정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저항을 봉쇄하고 길들이는

42)AlbertO.Hirscham의 용어를 원용하자면 자살행위들은 ‘자살’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저항’이
라는 목적을 달성(voicebyexit)하고자 하는 한 극단적형태의 집합행동방식(collectiveaction
tactic)으로 분류할 수 있다.

43)HyojoungKim,op.cit.pp.159-176.
44)ibid.
45)김정한,『대중과 폭력:1991년 5월의 기억』(서울:이후 1998),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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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46)지배세력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존의 권력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어낸다.일반 사람들은 ‘대중의 공포’(thefearofthe
masses)속에서 이 희생양의 집단효과에 가담하게 된다.즉 희생양을 통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가권력의 ‘희생양의 정치’에 대한 대중의 암묵적인 동의 또는
적극적인 지지가 존재했던 것이다.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저항세력은 ‘용공,좌경,
극렬,폭력’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되고,반독재 민주화투쟁 등 급진적 저항은 ‘체제
전복’세력의 음모로서 이해되었다.47)정치폭력의 직접적인․간접적인 형태 이외에
도 권위주의적 ‘상황’자체가 다양한 피해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권위주의적 ‘상황’자체가 비(非)국가적인 폭력과 그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결과하는 경우들이 많다.개별적 주체의 조건에 따라 저항활동을 전
혀 하지 않다가 피해를 당한경우도 있고,저항활동을 중단한 채 살다가 피해를 당
한 경우도 있다.또한 저항활동도 합법적․불법적 공간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
조직적․개별적 저항의 방식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따라
서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적극적인 저항을 통한 반강제적인 피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희생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강요된 상태에서 피해를 강요받았으며
강요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지배세력에 의한 직접적 강요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 강요도 존재한다.사회적 관계에서의 강요되는 피해의 측면 또한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의 접근은 단선적일 수 없다.그러나
저항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른 저항형태를 분류하고 저항운동의 과정과 그 과정에
서의 주체적 활동에 따른 형태를 구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란 “국가권력의 헤게모니 투쟁의 과정에서 국가폭력
과 물리적 국가기구로부터 강요되어진 피해로 국가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을 통

46)권혁범,“내 몸 속의 반공주의 회로와 권력,”임지현 외,『우리 안의 파시즘』(서울:삼인,
2000),pp.10-25.

47)희생양이라는 말은 희생물의 무고함과 함께 희생물에 대한 집단 폭력의 집중과 이 집중의
집단적 결과를 동시에 의미한다.희생양이 선택된 것은 그들이 위기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관
련성 때문이었다.지라르(R.Girard)는 위협받던 사회적 질서가 다시 재건되는 과정에는 항상
‘희생양 메카니즘’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희생양 메카니즘은 “①폭력이 실재했으며,②위기
도 실재했고,③그 희생물들이 선택된 것은 집단이 비난하는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희생물의 징후,즉 그들이 위기에 대해 혐의가 있다는 관련성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
며,④그 위기의 책임을 그 희생물에게 씌워서 그 희생물을 없애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가 ‘오
염시키는’공동체에서 추방시킴으로써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르네 지라르 저,김진식 옮김,『희생양』,(서울:민음사,1998).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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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적성을 갖는 피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피해자를 의미하는 피해와 저항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희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폭력과 관련된 피해 의미에 대한 대체적인 사회적 합의는“‘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9년 이 법이 통과되면서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명예회복,보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이법이 만들어지
기 까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놓고 이견들이 존재했다.현재 관련 법
률에 의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
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
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이것은 민주화운동을 최소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이를 최대주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요구
라는 관점-정치발전-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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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한한한국국국의의의 정정정치치치발발발전전전

제제제111절절절 한한한국국국 정정정치치치발발발전전전의의의 시시시각각각과과과 논논논의의의

발전의 문제가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래의 일이
다.처음에는 이 문제는 경제발전의 문제와 동일시되었으나 점차 경제발전은 경제
적 요인에만 치중해서는 이룩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경제발전에 집
중했던 학자들의 관심이 비경제적 요인에도 주목하게 되었다.특히 비교정치학자들
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어 있는 신생국연구는 자연히 정치문화 및 발전에 대한 관
심으로 그 초점을 돌리게 되었는데,그것은 신생국이 무상한 변화를 겪고 있는 극
히 유동적인 사회이며 번번한 정변이 잇달아 일어나는 사회이기 때문이었다.따라
서 1960년대에 이르러 그들의 관심이 정치발전이라는 개념으로 집약된 것은 당연
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1)
1960년대에 들면서 정치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수많은 학자들에 의한
다양한 개념규정이 정치발전에 관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정치발전의 의미내
용에 관해 완전히 일치된 견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의미와 내용에서 다
양성을 보이고 있다.
파이(L.W.Pye)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발전에 관한 잡다한 정의
와 개념들을 정리해서 그 중 공통적으로 추려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를 3개로
모아 이것을 발전증후군(developmentsyndrome)이라 명명하고 있다.그는 정치발
전의 기본적 요인으로 ①평등화,②정치체제의 능력 증대,③정치제제의 구조적 분화
를 들고 있다.2)이는 콜먼(J.S.Coleman)이 정치발전의 3대원리로서 제시한 분화,
평등화,능력과 같은 입장이라 할 수 있다.3)한편 동태적 비교분석을 시도한 알몬
드(G.A.Almond)와 포웰(G.B.Powell)은 발전의 기준으로서 ①구조기능상의 역
할이 분화,②하위체제의 자율성,③ 정치문화와 사회화에 있어서의 세속화 등을
들고 체계적인 발전이론을 전개하였다.이들은 정치문화면에서 세속화를 정치발전

1)김운태,『정치학 원론』(서울:박영사,2003),p.715.
2)LucianW.Pye,AspectsofPoliticalDevelopment(BostonandToronto:Little,Brown＆
Co,1966),pp.45-47.

3)J.S.Coleman,StudiesinPoliticalDevelopment(PrincetonUniversityPress,1965),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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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준으로서 중요시하였다.4)이와 같은 입장에서 세속화개념을 중요시한 앱터(D,
E.Apter)도 정치발전을 하나의 사회내에서 기능역할의 증식과 통합의 결과로 발생
하는 것으로 보고 행위의 세속적 규범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정치발전으로 인식했
다. 올간스키(A.F.K.Organski)는 정치발전이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
부가 국가목표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효율의 증대이다”라고 하여 정치체제의
능력이 정치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한 바 있다.5)
이상의 제 학자들의 정치발전의 기본적 요인에 관한 견해에는 많은 공통성이 있
음을 알 수 있으며,그것은 ①정치체제의 능력의 증대,②정치체제의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자율성의 수준,③평등화와 정치적 참여의 확대,④정치문화의 세속적 규범
의 보편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요컨대 정치발전의 논의는 능력의 증대,자율성,
평등화,세속화의 4자간의 대립관계와 상호견제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정치상
황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6)

한국의 정치발전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 본격화 되었다.1980년대의 시작된
정치발전에 대한 논의는 ‘정치’또는 ‘정치현상’을 어떠한 시각에서 볼 것인가?그
리고 한국사회에서 ‘발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있어왔다.
정치현상에 대한 시각은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체제에서 정치적 역할,목
표성취를 위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이
러한 관점은 정치란 사회구조에 있어 계급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특정 계
급의 강제적 폭력적 수단이 표출하는 현상상태라고 이야기한다.일정한 사회발전
단계에 있어 하부구조의 반영물인 정치현상은 전체 사회구성체제와 분리되어 생각
할 수 없는 합법칙적인 역사적실체이며,총체적 표현의 한 양상으로 발전단계상 사
회성격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계급적 이해관계로 보았을 때 ‘발전’은
사회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사회적 재관계의 형성이라는 것이다.7)
한국의 정치발전은 현상적으로 단순한 기능적 ‘정치발전’으로 파악할 수 없다.산

4)G.A.AlmondandG.B.Powell,ComparativePolitics:A DevelopmentApproach(The
Little,BrownandCompany,1966),pp.299.

5)A.F.K.Organski,TheStagesofPoliticalDevelopment(N.Y:AlfredA.Knopf,1967),p.7.
6)김운태,전게서,p.720.
7)김홍명,"정치경제학적시각에서 본 정치발전,”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제20
권,(1983),pp.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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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본시대의 값싼 정부가 사회전반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형태로 변
화되어 왔음을 고려해야 한다.정치발전을 단순히 전사회체계로서 기능중심으로 파
악한 관점은 기계론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정치발전은 현대사회는 세계적인
규모의 통합과 분업에 의해 개별국가들의 정치구조를 규정 짖는 일정한 측면과 국
가 민족내부에서 상이한 위상과 발전양상을 나타내는 제 부분으로 구분하여 논의
되어야한다.따라서 권력에 의해 그 사회가 거쳐 온 역사적 경험을 일정한 틀 지움
으로서 정치발전의 독자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8)
정치란 사회제영역과의 긴밀한 상호연관성 속에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일련의

현상이나 특수한 작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발전의 의미 또한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표표표표2-1) 2-1) 2-1) 2-1)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정치발전의 정치발전의 정치발전의 정치발전의 관점관점관점관점

   시각   개념     지 향   영 역           범  위

정치 제도적 

  시각

제 도 화,

서 구 화,

근 대 화

자유민주주의체제

탈권위주의 체제

일상의 민주주의

 정치운동

  민주주의

   투쟁   

   or 

 민주화운동

 ①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

사회운동

②

 권위

 주의

 체제

  의    

 해체

반 외 세

반 독 재  

  투쟁정치경제적

  시각

사회구성체,

사회성격

민중,

계급,

피억압자

사회민주주의

사회경제적민주주의

생산자민주주의
지하운동

③

 사회

구성체

 발전

출처:김홍명,“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정치발전,”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
학』,제20권,(1983).:최성종,“정치발전의 개념에 대한 소고,”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제20집,(1999)을 인용해 재구성.

종래의 한국사회의 정치발전 및 사회변동에 대한 이론으로는 ‘종속적 발전이론’,
‘신흥공업국론’‘관료적 권위주의론,’‘비공식부문론’,‘주변화론’등의 이론이 있어왔
다.이러한 이론들은 한국사회가 제3세계 일반의 사회들이나 혹은 종속적 산업화를

8)김홍명,전게서,pp.19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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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사회들과 구조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사회들을 대
상으로 한 이론들에 비추어 한국적 현실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다.9)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시각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의 요인을 한국과 비슷한 단계에
놓여 있는 다른 사회들의 발전이론 등을 적용하면서 이론적으로 분석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범주화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에는 한국정치 발전단계를 민주화 이행내지 그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두드

러지고 있다.민주화운동에 바탕 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민주화이행과정으로 보
는 시각의 중심에는 1987년 6월 항쟁이 있다.이러한 시각은 6월 항쟁을 통해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6월 항쟁을 한국
에서 민주주의 발전이 단기간 내에 급속히 발전한 계기 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대체적인 최근의 정치발전의 시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10) 통상 한국 민주
화의 기점은 1987년이라 말해진다.1987년은 오랜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의 힘
으로 무너진 시발점을 상징한다.정권의 평화적 교체는 일정한 정당성과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화가 이행기 (transition)를 거쳐 공
고화(consolidation)단계에 이른 것으로 이해한다.11)
대체적으로 이행기적 시각은 한국의 정치발전을 민주화운동 또는 항쟁론적 시각
으로서 바라보고 있고 이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 정치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민주화 운동이며 그러한 점에서 민주화 항쟁은 대규모 대중이 참여,권위주의 체제
의 타도나 그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의 극적인 표출인 것으로 인식한다.12)민

9)이러한 이론적 시각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한상진,“관료적 권위주의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서울:법문사,1983):강민.“관료적 권위주의의의 한
국적 생성,”『한국정치학회보』,제 17집,(1983);임현진,“종속적 발전에 따른 국가의 변모,”
변형윤 외,『한국사회의 재인식』(서울:한울,1985)등이 있다.
김진균,조희연,“분단과 사회상황의 상관성에 관하여,”『분단과 한국사회』(서울:까치,1985),p.397.

10) 이와 관련해서는 김영삼정권 하에서 '민주화의 1단계'를 거친 후 김대중정권 하에서 '민주
화의 2단계'에 진입했다는 주장과 한국사회가 김영삼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기'내지
'민주주의 공고화의 제1단계'를 거친 후 오늘날에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 내지 '민주주
의 공고화의 2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주장 등이 있다.
(정대화,"국민의 정부:민주화 2단계 진입,그 성과와 한계,”학술단체협의회,『제1회 정책토
론회 자료집』,(1999): 김세균,“한국민주화과정과 정치적-이념적지형의 변화”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2003),p.48.

11)이행(transition)은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시작하여 민주적인 상대적으로 안
정적 정치제도의 형성시기를 포괄한다.광의의 의미에서 공고화(consolidation)는 새로운 민주
적 제도 및 이 제도가 수립한 안정성과 지속성을 지니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Gunther,Richard,etal.ThePoliticsofDemocraticConsolidation(JohnsHopkinsUniv,
1995),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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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운동 또는 항쟁론적 시각은 다시 주체 및 추진세력의 문제에 대해 민중의 주
도적인 역할과 한국사회의 체제변혁적인 지향을 강조하는 민중주의적 입장13)과 중
간계급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간계급론적 입장14)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다.그러나
민중주의적 입장은 1980년대에 등장했던 운동론의 급진주의적 경향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중간 계급적 입장은 절차적 민주주의,법의 지배,의회민주주
의 활성화 등의 민주화를 요소를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중간층의 적극적인 선
거참여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근대화론’(modernization-theory)의 이론적 전제 위
에 성립해 있다.15)그러나 상대적으로 제도정치권의 야당세력과 중간계급의 역할만
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정치발전과정의 부분적 설명만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논의에 대해 민주화 과정에 미치는 구조/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다차원
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6)
민주화 과정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민주화 이행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민주화 이행론 이라는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민주화 이행론은 197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에 걸쳐 남유럽과 남미에 이루어 졌던 군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반화된 이론이다.이 이론에 의
하면 독재세력의 강․온건파와 민주화운동세력의 강․온건파간의 전략관계 속에서
양 세력의 온건파에 의해 민주화의 정치게임 규칙이 타협점을 이루면서 민주화이
행이 실천되어 간다는 것이다.17)민주화 이행론적 시각에서 한국의 민주화이행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민주화이행은 위로부터의 개방과 아래로부터의 저항간의 변증
법적 결과로 정권과 반대세력간의 균형의 결과였다고 분석한다.18)

12)정해구․김혜진․정상호,『6월 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 :오름,2004),p.13.
13)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연구는 조현연 ,“6월항쟁의 이념.주체.전략”학술단체협의회편『6
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1』(서울:당대,1997),“한국정치변동의 동학과 민중운동”한국외
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조희연,『한국사회운동사』(서울:한울,1995)등이 있
다. 이에 따르면 1980년대는 민주주의로의 전환기인 동시에 체체 변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
던 시기로 조직화,대중화,의식화의 측면에서 그전의 보수적인 저항운동과 질적인 차이를 보
이며 민중주도의 체제 변혁적 운동의 특징을 보여주지만 저항운동세력의 다수우파가 6.29선언
을 수용함으로 인해 체제변화의 기회가 실패로 끝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14) 윤상철,『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정』(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1997),pp.10-15.
15)박광주,『전환기 한국 정치학의 새 지평』(서울:나남,1994).pp.103-114.
16)김동춘,“한국민주화의 주도세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심포지움자료집』,(2002).p.12.
17)오도넬,슈미터,화이트헤드,『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화』(서울:한울,1987),pp.30-41.
18)임혁백“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제24집,
제1호 (1990),『시장,국가,민주주의』(서울:나람,1994)에 따르면 정권의 반대세력은 혁명적
으로 정권을 전복시킬 물리적 힘을 보유하지 못하였고,정권은 물리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부
메랑효과에 의한 위협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파멸적 균형’을 이루고 민주화이행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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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정치발전의 논의가 이러한 민주화 이행론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민주화
이행연구의 지침을 제공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 이행론은 구조보다는 행위
중심적인 이론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행론적 관점은 한국의 정치발
전과정을 민주화이행과정이라는 도식적으로 파악함으로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항쟁이 갖는 운동성을 제대로 포착 못함으
로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consolidation)논의 역시 국가의 전략적 프
로젝트,혹은 지배블럭 내의 행위자의 선택과 타협을 중시하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구조적 기반인 계급관계,계급역량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19)한국 정치발전의
원천은 독재세력의 억압에 대한 불굴의 저항을 가능케 했던 운동의 도덕성에 있다
고 할 수 있다.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그 참여자들의 개별적,집단적 이해를 넘어
전체로서 응집시켜주었던 역사적 정당성과 도덕성에 기인한바 있는데 민주화 이행
론은 이 같은 독특한 운동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20)
민주화란 권위주의나 파시즘과 같은 비민주적 상태로부터 또 다른 상태인 민주주
의로 변화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다.민주화운동은 민주화를 촉발시켜
비민주주의,반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과 행동을 말한다.따
라서 인과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주화운동이 민주화를 초래하고 민주화라는
과정이 정치발전을 가져다주는 관계이다.21)

도권을 체제내 온건개혁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19)이러한 전략선택이론은 민주화를 기본적으로 권력 블럭과 반대세력 간의 내부동학으로 설명
한다.결국 민주화는 권력블럭과 민주화세력의 타협의 문제로 집약되는데,이렇게 되면 제도
적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서는 민주화,혹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게 된다.민주주
의 공고화의 개념이 대단히 큰 한계를 갖는 것도 이점과 관련되어 있다.
(김동춘,전게서,p.19.)

20)최장집은 한국에서 ‘운동’이 민주화의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실 권위
주의 정치문화가 오래 지배하고,정치적 진입의 관문이 차단된 한국과 같은 후발국가에서 운
동외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수 있었는지는 회의적이다.
최장집,“한국 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한국정치학회,『한국민주화운동의 민
족사적 세계사적 의의』,(2000),pp.31-36.

21)손호철,“민주화운동,민주화,민주주의-개념과 한국적특성을 중심으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한국민주화운동의 쟁점과 전망』,(2003),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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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표2-2) 2-2) 2-2) 2-2)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발전의 발전의 발전의 발전의 시각시각시각시각

시각 입장 민주화의 요인         비 판

수구적․

보수적 시각

급진세력의 기획

으로 바라보는 

입장

 민주화의 부정 민주화의 부정

민주화운동 또

는 항쟁론적 시

각

민중주의적 입

장
  운동성 운동론의 급진주의적 경향

중 간 계 급 론 적 

입장
  운동성

정치권의 야당세력과 중간계급

의 역할만 강조

민주화 이행론

적 시각

억압과 저항의 

변증법적 결과

 타협의 결과,

 정권의 관용
운동성의 무시 및 방조 

출처:최장집,“한국 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한국정치학회,『한국민주화
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2000),:김동춘,“한국 민주화의 주도세력”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002.:손호철,“민주화운동,민주화,민주주의-개념과
한국적특성을 중심으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민주화운동의 쟁점
과 전망,(2003),을 인용해 재구성.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군부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해 절차적민주주의 내지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원하기위해 벌여온 저항운동을
지칭한다.통상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들어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이 발족하면서 등장했다.22)이러한 용어는 민주주의를 수행하기위한 운동을 포괄적
으로 지칭하는 개념이었다.정치발전의 경로로서 용어의 문제는 운동의 성격을 규
정하기 위한 의미로 사용되었다.파시즘,권위주의의 통제나 외국의 지배에 대항하
여 싸우는 민족적 운동의 개념으로 저항운동의 개념이 196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
작하여 정치운동을 지향하는 세력의 통상적인 용어로 사용되었고,1970년대에는 저
항운동의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민주회복’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변혁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집단
운동의 개념으로서 사회운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이후 노동운동,
농민운동,학생운동 등의 부분별 특징을 담는 용어는 민족민주운동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22)손호철,전게서,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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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한한한국국국 정정정치치치발발발전전전의의의 성성성격격격과과과 특특특징징징

111...자자자유유유민민민주주주주주주의의의 체체체제제제의의의 복복복원원원과과과정정정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용되었다.
첫째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현실의 서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묘사하는 현실주의
적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둘째로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현실운동을 이끄
는 목적론적 이상이자 개념23)으로 사용되었다.후자의 개념에서는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이념의 내용이 달라져 왔으며,자유민주주의는 운동의 이념인 동시에 그 이념
자체가 운동의 산물인 역사적 현상이었다.24)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개념은 고전
적 민주주의 개념의 중심적 측면을 박탈함으로서 급진적 이상으로부터 보수적 정
치이념으로 변형되었다.25)
현실주의적 개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liberaldemocracy)는 2차 대전후 냉전 상
황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체제수호의 이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전파되었다.26)서구 민주주의 현실에 맞추어 민주주의 개념을 재규정하는
시도는 슘폐터(JosephSchumpeter),달(RobertDahl),립셋(SeymourMartinLipset)
과 같은 현대 이론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이들은 민주주의 개념을 현실 정치과정
의 절차적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대중의 역할을 정치엘리트를 선출하는 것에 국한
시켰다.27)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이러한 성격을 갖는 자유민주주의였다.해방 후 한국이 수
용한 자유민주주의는 미소냉전에 의해 이미 세계적으로 보수화된 이념이었다.한국
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과 구별을 위한

23)송병헌․이나미․김면회,『한국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성격』(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pp.6-20.

24)송병헌․이나미․김면회,전게서,p.23.
25)립셋은 『정치적 인간(PoliticalMan)』에서 “민주주의는 정부관료를 변화시키는 정기적인 합
법적 기회를 제공하는 정치체제“로 규정하고 있으며,달(Dahl)은 투표로 권력을 박탈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제로써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다.
SeymourM .Lipset,PoliticalMan :The SocialBases ofPolitics,extended and
updatededition,(Baltimore:JohnsHopkinsUniv.Press,1981),pp.130-131.

26)A.Leghtton.Joseph,SocialPhilosophiesin Conflict:Fascism,Nazism,Communism,
LiberalDemocracy(New York:D.Appleton-CenturyCompany,1937),pp.120-131.

27)강정인,『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서울:책세상,2002),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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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이었다.2차대전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은 서구 민주주의와는 다른 이념에 기
반을 둔 체제를 형성했으며,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신생독립국가들 역시 서구적
민주주의를 거부했다.이들 국가들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혁명이 발생하자,서구 민주주의는 이들과 구별되는 이름이 필요해지기 시
작했다.28)
특히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기존의 정치와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거
의 상실하고,기본적으로 현존 질서를 옹호하려는 보수적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공산주의에 대항하고 안으로 급진주의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보수
적 태도가 내면화되면서 ‘인민에 의한 지배’의 구현이라는 고전적민주주의의 열망
보다 입헌적 절차와 통치방법을 중시하게 되었다.한국사회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이
념은 이처럼 축소․해석 된 이념이 수입된 것이었다.29)서구와 달리 한국에서 자
유민주주의 이념은 내재적 성장 없이 외부에서 특히 미군정에 의하여 이식되었다.
또 국내외에서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대결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자유민
주주의의 범위가 축소된 상황이었다.30)냉전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지형의 우경화,
그리고 집권세력의 실현의지 부재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축소를 낳았다.31)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내용은 ‘반공과 ’반독재‘였다.즉,소련 및 동구
권에 반대된다는 의미에서의 반공과 일부 신생독립국가들의 권위주의 체제에 반대
된다는 의미에서의 반독재가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32)
이중 반공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등 주로 독재정권에 의해 강조되었다면,반
독재는 야당과 민주화운동세력에 의해 주장되었다.따라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중
요한 두 가지 내용,즉 반공과 반독재는 각각 지배세력과 저항세력에 의해 주장되
면서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반공으로서의 자유민
주주의와 반독재로서의 자유민주주의간의 다툼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논쟁사에
중요한 부분이다.

28)C.B.Macpherson저,김규일 편역.『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서울:양영각,1984),pp.192-193
29)강정인,전게서,pp.48-49.
30)남한에서의 정치의 장은 타율적으로 미군정에 의해 규정되었던 까닭에 반봉건적․ 외세의존
적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경제구조를 담당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김홍명,“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정치발전,”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제20
권,(1983),p.213.

31)전재호,“자유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강정인외 『민주주의의 한
국적 수용』(서울:책세상,2002),pp.123-124.

32)송병헌․이나미․김면회,전게서,pp.67-68.



- 32 -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담론이 주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 무렵 반공
이라는 맥락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33)반공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에 의해 강조되었는데,34)이승만에 대한 묘사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서구의 자
유민주주의와 달리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는다.이에 대한 비판이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의미인 ‘반독재로서의 자유민주주의’였다.35)반공과 반독재로서 출발한 한
국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내용적 측면에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측면을 갖게 되었다.
봉건적 권력에 저항하면서 갖게 된 대의제,선거제,언론의 자유,개인주의 등의 자
유민주주의적 내용은 주로 야당과 민주화 세력에 의해 주장되었으나 ,독재정권에
의해 주장되어진 자유민주주의가 주로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해 악용되면서 그 내
용을 왜곡․협애화 되면서 이에 저항세력이 그 이름을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하였다.36)
해방 후 민주주의에 대한 표명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건준은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진보적 민주주의의 제요소를 집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7)

33)1955년 신도성은 『사상계』에 “한국자유민주주의의 과제”란 제목의 글을 실으면서 “요즈음
유행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데 대하여
개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쓰이고 있으며,"흔히 자유민주주의를 들추는 인사들 중에는 이
것을‘사회민주주의’내지 ‘사회주의’를 부정하기 위한 소극적 개념으로 정립하려는 경향이 있
다”고 쓰고 있다.신도성,『한국자유민주주의의 과제』(서울:사상계,1955),p.100.

34)이승만에게 있어 반공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분단노선은 국내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에
게 있어 어떻게 분단의 현실을 미국인에게 인식시킬 것 인가가 주된 과제였다.따라서 이승만
은 미국의 여론과 현지주둔 사령관들의 호의에 의존하는 운동을 하였고 분단 상황을 하나의
정치체제로 제도화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체제를 전사회적 분야에 확산․심화시켰다.(김홍
명,전게서,p.214)

35)1959년 『사상계』의 “한국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글에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가
부장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는 그릇된 자유민주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이글에 의하면“한
국의 자유민주주의 성격은 과거의 전제군주시대의 가산국가적관념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 대한 집권자의 유권적 해석”으로 보고 있다.
한태연,“한국자유민주주의의 위기,”『사상계』,(1959),p.19.

36)송병헌․이나미․김면회,전게서,p.71.
37)건준은 1945년 발표한 『선언』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때 진보적민
주주의란 말은 특정이 민주주주의를 지칭 한다기 보다 일제식민지배의 반동성에 대한 반대적
의미의 포괄적 언술이었다.송병헌․이나미․김면회,전게서,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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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222---333)))한한한국국국 민민민주주주주주주의의의 담담담론론론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년대 년 년 개발독재 시대 년 이후 민주주의 이
행기

․ 년대 년대
지배의
경제적
토대자
본주의
발전

전산업화단계
취약한 비지계급
해체되어가는 구
지배계급

산업화 개발독재 하에서의
산업화의 진전과 그로 인한
비지계급의 성장 시장의 성
장

포스트산업화 신자유
주의적 조건 하에서 국
가동원체제 하에서의 왜
곡성을 극복하면서 합
리적 시장의 출현을 위
한 과제가 제기됨

현실정
치투쟁
조건

민간권위주의 반
공규율사회적 조
건 속에서 안보
독재

군부권위주의 부정적 안보
에서 긍정적인 목표인 근대
화 개발독재로의 전환 국가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호소
력

근대화 및 개발의 모
순 모순의 첨예화 자
유주의정치세력 개량
의 비합법화 장외 운
동정치와의 결합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
화의 경로를 따른 민주
주의로의 이행

경제적
주류저
항담론

원조경제 하 경제
적 발전정책담론

근대화론개발주의 담론 대
민족경제론국독자론 사회주
의론 자립경제론이 대안으
로 제기됨
근대화의 종속적 성격에 대
한 비판

반자본주의담론의 출
현 및 확산 개발독재
로 인한 자본주의화에
대한 혁명적 저항

새로운 지배담론으로서
의 세계화담론 년대
의 반자본주의담론의 주
변화 공공성 옹호라고
하는 ‘방어적’이면서 동
시에 자유주의적 ․진보주
의적 복합 담론의 부상

정치적
주류담
론저항
담론

극우적 성격을 갖
는 ‘반공주의 담
론’ 저항담론의
부재 자유주의적
경향은 취약어용
적 자유주의와 비
합법적인 자유주
의

한국적 민주주의 대 민주주
의 지배의 독재화에 따라
그나마 취약한 자유주의는
어용적 자유주의로 존립하거
나 비합법적인 급진적 반독
재운동에 합류자유주의와
진보주의운동의 연합 민
중운동

민주주의를 혁명적 투
쟁진보주의의 혁명화
진보주의 담론의 혁명
화 자유주의담론은 침
묵

민주주의 회복에서 민주
개혁 담론으로의 전환
민주개혁의 철저화와 민
주개혁의 사회적 차원으
로의 확산을 둘러싼 지
배와 저항의 담론적 각
축 존재
민주주의의 형식적 정착
화에 따른 자유주의적
운동의 등장 시민운동
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적 운동의 성장

출처:조희연 편, 『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 변화와 민주주의의 동학: 한국 사회운동과 민

주주의의동학(3)』(서울: 함께읽는책, 2003), p.124.

그러나 여운형과 건준의 인식은 이들의 경향으로 볼 때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에 가
까운 것이었다.38)좌파의 선점적 활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게 된 조직이 한
민당 이었다.한민당은 대체로 일제 식민권력 아래에서 지주 또는 자본가였기 때문
에 좌파의 주장에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이들은 자신의 취약함을 보완해

38)정해구,“민군정기 이데올로기 갈등과 반공주의“,『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
항이데올로기』(서울:역사비평사,1994),pp.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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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세력으로 미군정을 찾았으며,좌파의 성장을 막고자 했던 미군정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었다.미군정의 입장에서 보기에 한민당은 미국 또는 한국내의 미
국계 선교기관에서 교육받은 전문적인 교육계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적 혹
은 보수적인 세력 이었다39)따라서 미군정은 소련과의 이데올로기 경쟁에서 우위
를 학보하기 위해 우파를 지원하였으며 미국식 민주주의를 교육시켰다.40)한국에서
미국식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소련을 비판하기 위해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고41)이때부터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영․미식 자
유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42)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적․공리주의적이며 실용주의적이고 탈
정치적 이라는 것이다.미국식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는 존 듀이(JohnDewey)
라 할 수 있는데 미군정기 한국의 민주주의 교육철학은 거의 듀이의 이론에 의존
하고 있었다.43)듀이의 주된 주장은 민주주의가 생활양식으로 규정되는 근거는 실
용주의이며,실용주의는 형이상학을 거부하며,경험은 인간의 행위를 위해서 목적
에 맞춘다는 것이었다.인간의 탐구,직관,표현 등은 인간을 위해서 유용하다고 하
는 보다 높은 결정적인 관점에 따라 행해지며,실용주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44)하나의 생활방식으로서 민주주의 정신 또한 모든 사람
으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가장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았다.45)당시 한국의 교육자들은 듀이의 민주
주의 개념을 통해 진리의 상대화,실용주의,일상생활을 강조했다.그러나 이는 민
주주의를 각자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서 민주주의를 개인
주의화하고 탈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또한 이는 정치적 문제를 개인
의 경험과 개선의 문제로 돌리게 함으로서 문제의 책임을 국가나 권력에 돌리지
않고 국민 각자에게 돌리는 효과도 가져오게 하는 것이었다.46)이러한 민주주의적
개념은 이후 강한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이승만 정권에 의해 더욱 강조되는 정치적
이념이 되었다.이후의 정권역시 냉전 질서를 이용하기 위해 이러한 정치이념을 표

39)정해구,전게서,pp16-17.
40)손인수,『미군정과 교육정책』(서울:민영사,1990),p.409.
41)손인수,전게서,p.339.
42)송병헌․이나미․김면회 ,전게서,p.83.
43)김동구,『미군정기의 교육』(서울:민음사,1995),pp150-151.
44) 손인수 ,전게서,p.322.
45)손인수 ,전게서,p.329.
46)송병헌․이나미․김면회,전게서,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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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왔다.결국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국내적으로 계급이익을 대표하고 국제
적으로는 반공진영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보수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47)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수용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한국에서 독특한

시대적 소임을 담당했다.한국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시공간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유
럽 및 미국과 동일한 유형으로만 기능하지 않았고 한국적 조건에서 특수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이다.우선적으로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지배세력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유달리 강조되면서 적절히 동원되었다.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정치의 지배 규범은 명시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였다.앞서 밝혔듯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외적 환경 속에서 외부적 힘에 의하여 도
입되었다.이는 당시 한국사회 지배세력의 존재 이유와 통치의 정당성을 확인시키
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일본의 패망으로 얻어진 해방 공
간에서 ‘해방자’미국의 이상과 체제를 본뜨고 동시에 부과된 이념으로서,분단과
단독정부 수립 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근거지 확보를 위한 보수연합세력을 정당화
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공산권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하는 반공정
책의 지주로 그 이념적 가치를 지녔던 것이다.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에 의한 자유
민주주의 도입 과정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의 각종 개혁운동 및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축적되고 전승되었던 주체성에 입각한 자주,민주독립의 정신과 연계되어 발
전되지 못하였고,‘반공의 틀에 맞는 자유민주주의’란 이상한 형태로 피어났으며48)
이는 바로 분단체제에서 지배층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은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화를 동시
에 수반하는 특성을 지녔다.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수용과 전개의 역사는 다른 한
편 권위주의 정권의 반복적 출현과 그 붕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1987년 이후
에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가시적인 진전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1950-1960년대
를 거쳐 1980년대까지의 40여 년간의 압축된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
의는 선발국들과 비교할 경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였는데,‘저항적’지침으로서의
한국자유민주의의 기능이 그것이다.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의 자본주의적

47)문지영,“한국에서 자유주의 :정부 수립 후 1970년대 까지 그 양면적 전개와 성격에 관한
연구”(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서강대학교 ,2002)p.213.

48)최문성,“자유민주주의 원리와 현실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적 이념의 모색,”구범모 편,
『2000년대와 한국의 선택』(서울:고려원 ,1992),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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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전이 성숙되는 것과는 불균형적으로 지체된 정치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나
름대로의 정치발전에 개혁적 입장을 견지하는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
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1950-1980년대 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는 저항이데올로기로 동원되었던 것이다.해
방 후 한국이 수용한 자유민주주의가 서구에서 그 이념의 태동기에 봉건질서에 저
항하면서 보여준 혁명적인 진보성이 담보된 것이 아니라 성숙기에 들어선 그리고
미소 냉전체제에 의해 이미 보수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념으로 변질되었다.49)
한국사회에서는 세계적 추세와 시간적 격차를 보이면서 사회개혁과 대중동원에 필
요한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이승만 정
권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순된 상황은 지배 이념에서 대항이념으로 자유민
주주의의 위치를 바꾸어 놓은 결정적 계기로 작동했다.5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는 집권 세력에 대한 대항 이데올로기

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고,대부분의 지식인들 역시 서구적인 민주주의와 자유
주의의 이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도 그러한 이상을 준거
로 하여 전개하였다.일부 야당인사와 재야 지식인들의 반대논리는 반공국가의 정
당성은 인정하면서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고,반공의 실질적 토대구축과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질적이고 원칙적인’자유민주주의적 질서회복을
강조하였던 것이다.51) 현실정치에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을 옹호하는 세
력은 보수적인 세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영역에서의 변혁을 지향하는 세력으
로 자리 매김 되었다.한국정치와 사회 현실의 균열구조의 제약 속에서 자유민주주
의는 오히려 진보적인 세력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다.결국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에
기반을 둔 한국사회의 균열구조가 1980년대 말까지 지속된 속에서 저항이데올로기
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을 담지 한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52)

49)강정인,전게서,P.48.
50)전재호,전게서 p.160.
51)김동춘,.“1960,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의 대항이데올로기,”역사문제연구소편,『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 이데올로기』(서울:역사비평사.1994)pp.226-237.

52)손호철,전게서 .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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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444)))한한한국국국 민민민주주주화화화운운운동동동의의의 자자자유유유민민민주주주주주주의의의 인인인식식식

시기

구분

이승만, 민주당 정권 시기 박정희 정권 시기 전두환 정권 시기

1950년대 

후반
1960-61 1961-72 1972-79 1980-84 1985-87

민주주

의의 

성격

형식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진보당)

형식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접합

담론

반공주의/ 

사회주의 

(진보당)

반공주의 

지양
반일 민중 민중 반미

사회주의

반미

 출처:전재호,“자유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강정인외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서울:책세상,2002),p160.

222...권권권위위위주주주의의의정정정권권권의의의 해해해제제제과과과정정정

일반적으로 정권의 전환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하
나는 거시적이고 객관적 조건을 강조하면서 결정론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정치행위자들 및 그들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해관계를 강조
하며 가능성과 선택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식화하는 것이다.53)가능성에 관한 연구
의 접근법 중 하나는 구조주의이다.구조주의적 접근법은 모든 특정체계를 구성하
는 불변의 요소들과 이 요소들이 허용되는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있다.이는 어느
특정한 상황이 어떤 요소들의 조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그 상황은 구조주의 접
근법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경험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상황을 추상적으로 열거할 수 있을 뿐이다.54)
또 하나의 접근법은 형식논리학적 측면인데,현실적 상황은 과거 역사에서의 하나
의 상황과 비례해서 발생하여 갈라지는 분기점으로 파악하고 정권의 전환을 논리
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접근법이다.55)이러한 접근법의 대표적인 학자가 립셋

53)아담 쉐보르스키 ,“민주주의 이행에 관한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오도넬․슈미터․화이트헤
드,『권위주의 정권의해체와 민주화』(서울:한울,1987),p98.

54)EtienneBailbar,"TheBasicConceptsofHistoricalMaterialism,"LouisAlthusserand
EtienneBalibar(ed.),ReadingCapital,(New York:Pantheon,1970),pp.14-19.

55)오도넬․슈미터․화이트헤드,전게서,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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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set)이다.립셋(Lipset)에 의하면 어떠한 정치체제가 정권을 평화적으로 작용시켜
야 하는 정치체제로서의 특징을 가지지 못한다면,정치체제는 혼돈 속으로 떨어지
고 만다는 것이다.정치의 경쟁 결과 유효한 권위를 어떤 집단에 일정 기간에 걸쳐
부여받지 못한다면 정치체제는 불안정하고 무책임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다.이러
한 상태에서 권력의 권위는 비대칭적으로 증대하고 그 반대로 정책결정에 대한 국
민의 영향력이 극소화 되면 정치체제는 권위주의체제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다.56)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지배자가 자신의 의지를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들에
게 부과시킬 수 있는 전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이다.권위주의 정치
체제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도전받지 않는 절대적 권력의 행사를 전
제로 하고 있다.따라서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동의와 무관한
강압적인 지배제도로서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57)권위주의 하에서 억압은 마치
하나의 관습처럼 행해진다.58)
이러한 성격의 권위주의를 유형화하면 보수적 권위주의 체제,급진적 권위주의 체
제,복합적 권위주의체제,특정 지배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군사 권위주의체제,약탈
적 권위주의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59)
이러한 구분은 구체적으로 권위주의체제의 존재양상을 중심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수적 권위주의체제는 기존의 사회구조나 상황,특히 지배 계급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특정 지배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갖춤으로서 사

회계층의 정치참여를 배제시키고 노동자의 시위나 조직적 정치활동,정치적 비판을
강력하게 금지시켰다.이는 극심한 물리적 강제와 통제가 일상적인 통치방법으로
강구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전형적인 제3세계의 후기 식민사회적인 성격을 보여주었다.식민지로부터
신 식민지적 외압체제로 출발해서 군사쿠테타로 이어진 정치상황은 군사 권위주의
관료체제의 특징을 보여준다.한국에서의 지배엘리트의 성격은 명분과 당위를 중시
하는 유교적인 아시아 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에게는 정당성 결여로

56)SeymourM .Lipset,PoliticalMan :The SocialBasesofPolitics,extended and
updatededition,(Baltimore:JohnsHopkinsUniv.Press,1981),pp.130-131.

57)진덕규,『현대정치학』(서울:학문사사상사,1997),p.451.
58)Robert,Nisbet, Prejudices:A PhilosophicalDictionary,.Cambridge,(MA:HarvardUniversitty
Press.1982)p.18

59)Harmon.Zeigler,ThePoliticalCommunity,Whiteplains,(NY:Longman.1990),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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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될 수밖에 없었다.식민지시대에는 식민지 지배체제에 연관되었던 친 식민지적
인사들이 통치의 하수인으로 기능했고,이들은 1940-1950년대의 분단시기에 강대국
에 종속된 정치지도자로 그리고 다시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지속시켰기 때
문에 국민적 지지와 정당성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이러한 정당성의 한계
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배엘리트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화로 나
아갔다.근대화의 국민 동원적 시도는 부분적으로는 경제성장을 거둘 수 있었지만
가치배분에서 오는 불균등성으로 심한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다.지배엘리트
의 정당성 한계와 경제적 사회갈등의 심화는 자연히 한국사회에서 온건한 방법으
로 민주화를 추구했던 자유주의 세력과 급진적 방법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했던 급
진세력 사이에 연대관계를 형성시켰고,그것이 결국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 군부체
제를 연성적 권위주의 체제로 변모시켰다.이른바 유사 민주주의 체제적 속성60)이
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61)이러한 과정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신 중간층과
노동자계급과 같은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 층이 형성-발전된 것을 구조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민주화를 위한 밑으로부터의 국민적 저항이 조직화되고 활성
화되면서 1987년 6월의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저항은 한국의 정치발전 방향을
전환시킨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범국민적 저항은 이후 권위주의체제를 민주주
의 체제로 이행시키며 현 시기 '민주주의의 확대-심화 과정'62)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권력은 시기적 형태를 띠고 해체와 재구성되었다.1945년부터 1950년
대 안보와 반공을 악용하는 민간권위주의 정권에서 독재체제를 강화해 가는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과 1980년대 전두환 군부권위주의를 거쳐 민선군부정권으
로서 노태우정권이 등장하였다.이후 민선민간정권63)이지만 연성권위주의64)성격을
갖는 김영삼정권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
한국의 권위주의 해체 과정은6월 항쟁을 기점으로 하여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
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두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그 과정은 민주화의 형태

60)정대화,“국민의 정부:민주화 2단계 진입,그 성과와 한계,”학술단체협의회,99년 제1회 정
책토론회 자료집,1999.

61)진덕규,전게서,pp472-473.
62)김세균,“한국에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한국 민주화과정의 경과와 성격과 관련하여,”한국정
치학회편,『해방50주년 기념논문집』,(1995).pp.30-35.

63)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그리고 희생』(서울:함께읽는책 ,2002),p25.
64)연성권위주의 체제는 라틴아메니카의 권위주의체제와는 대조적으로 주로 동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정치상황을 설명하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진덕규,전게서,p.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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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띠는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과정과 민주적 제도의 출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65)

                         표표표표2-5) 2-5) 2-5) 2-5)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한국의 권위주의 권위주의 권위주의 권위주의 체제체제체제체제

          권위주의 체제기  민주주의 체제 이행기
   민주주의

  확대-심화과정기

 체제 

 성격
민간권위주의정권  군부권위주의정권 민선군부권위주의정권     연성 권위주의정권

 시기 이승만정권기
박정희․

전두환정권기
노태우 정권기      김영삼 정권기~

 특징  안보 독재  개발독재            유사 민주주의

출처: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그리고 희생』(서울:함께읽는책),2002진덕규,『현대
정치학』(서울:학문과 지성사),1997,참조하여 재구성

권위주의정권의 해체과정을 살펴보면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위기감과 공포감의
쇠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공포감을 조성시켰다.이러한 공포감은 급진적이고 저항세력
들에 의해 조성된 위험의 정도를 과장하여 실제로 위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된
뒤에도 이러한 불안감을 지속시키는데 있었다.그러나 공포감의 기간이 한정 지속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통제 이완은 새로운 정치상황을 창출하였다.
정권의 물리적인‘반공’정책이나 ‘비상사태’형의 통제 등에 대해 정치적․법적 신뢰
감이 점차 소멸되기 시작하면서,시민사회는 정치적 개방조치에 대한 민주화 압력
이 거세지게 되었다.민주화에 대한 압력과 공포감의 쇠퇴는 정치적 자유가 확대되
는데 위기감을 느낀 권위주의 정권의 강경조치를 유발하였다.이에 대한 반발은
각계각층의 민주세력의 연합으로 이어졌다. 민주세력의 연합은 정치적․제도적 공
간의 개방으로 인해 보수적인 일부 중산층에 까지 확산되었으며, 법률가,언론인,
학자,그리고 제도적 정당 내의 직업정치인들도 민주화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제도적 정당 내 직업정치인들은 다양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보다 큰 자율성,
정당의 역할 증대,언론과 대학의 자유 증대,토론 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며 대중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65)오도넬․슈미터․화이트헤드,전게서,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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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표2-6) 2-6) 2-6) 2-6) 권위주의체제의 권위주의체제의 권위주의체제의 권위주의체제의 해체 해체 해체 해체 과정과정과정과정

공포감의 공포감의 공포감의 공포감의 쇠퇴쇠퇴쇠퇴쇠퇴

효과:민주화투쟁-> 민주화과정의 확대

 ↓

급진적세력에 급진적세력에 급진적세력에 급진적세력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공포감쇠퇴공포감쇠퇴공포감쇠퇴공포감쇠퇴

효과:, 비상사태등 의 억압적 통제

↓

강경조치유발강경조치유발강경조치유발강경조치유발

효과:정권의 정치적․법적 실뢰감 소멸

↓

중산층의 중산층의 중산층의 중산층의 이탈이탈이탈이탈

효과:광범위한 민주화세력의 연합전선형성

↓

권위주의 권위주의 권위주의 권위주의 정권의 정권의 정권의 정권의 고립고립고립고립

효과:결정적 계기 형성

↓

항쟁항쟁항쟁항쟁

효과: 민주화 이행

↓

체제해체체제해체체제해체체제해체

출처: 오도넬․슈미터․화이트헤드,『권위주의정권의 해  

      체와 민주화』(서울: 한울 1987).참조 재구성

중산층의 지지는 노동자 계급과 농민세력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노동조합과 학생들이 제한된 능력과 정치적 이질성에도 불구
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세력이 되었으며 광범위한 민주세력의 연합이 이
루어지게 되었다.증대된 부는 중산층의 정치적 역할에도 영향을 미친다.다수의
하층계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길다란 피라밋 형의 계층 구조의 모양을,중산계금
이 증대한 마이아몬드 형의 사회 구조에로 변모시켰기 때문이다.중산계급의 기질
이 결국 온건하고도 민주주의적인 정당을 유리하게 해주고 과격한 집단을 불리하
게 함으로서 그만큼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그리고 중산층의 정치적 영
향력의 확대는 상류계급의 정치적인 가치나 형태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상류계
급도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해 저항세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기득권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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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정치적 형태는 이들에 대한 과격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이러한 점은 대항세력의 원천적인 매개적 역할 작용으로서 중산층의 위치
를 상정할 수 있다.66)
한국사회에서 민주세력의 연합은 중산층의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이탈을 불러왔
고,권위주의 정권은 고립화되어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수동적인 입장에
놓인 게 된 권위주의 정권은 더 이상 공포감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의 국민연대기구가 형성되고 이 조직에 의해서 저항운동이 구체화 되면서 일
반 민중들까지 저항의식은 확대되어 갔다.일반 민중들의 저항 열기는 곧장 사회적
인 압력으로 변화되어 지배체제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권위주
의 체제가 더 이상 그 권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67)
현재 한국 정치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제한적인 민주주의체제'라

할 수 있다. 그간의 한국의 민주화과정은,민주화를 추동시킨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밑으로부터의 대중투쟁에서 나오긴 했지만,‘타협적 민주화'의 형태로 진척되어왔
다.1987년 6월의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은 군부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가
져온 것이 아니라,국민의 직접-보통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으로 종결되었다.1987년 이후의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은 크게 보면 형식적-절
차적 민주화가 진척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개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민
주주의의 형해화와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이 과정은
그러나 그냥 순조롭게 진척된 것이 아니라,무엇보다 지배블록이 대중의 강력한 저
항을 억압적으로 탄압하거나 체제내적 운동으로 포섭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
이다.1987년 6월항쟁 이후에는 한국사회운동의 전개과정 역시 커다란 변모를 겪게
된다.무엇보다 노동자-민중운동이 폭발하고,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운동이 중요한 한 부분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다.

66)SeymourM .Lipset,op.cit.pp.160-162.
67)오도넬․슈미터․화이트헤드,전게서.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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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정정정치치치폭폭폭력력력의의의 발발발생생생요요요인인인

한국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은 급진적 경향을 나타났다.한국정치에
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지향가치는 대항이데올로기로서 정치집단이나 정치세
력의 정당화의 논리로 활용되었다.저항운동은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항하는 이념적
가치로서 정치적 태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한국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급진-자유-온건-보수-반동의 형태1)로 나타났다.질서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현상에
대한 도전을 적극 저지하고자 하는 보수적 형태의 정권은 권위주의,엘리트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으며,이에 비해 저항운동은 기존체제의 근본적이며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급진적 정치형태를 갖추었다.
저항세력의 급진적 정치형태는 지배세력에 의해 사회적위기를 극복하기위한 피

해양으로 이용되었다.공포심에 의한 암묵적인 동의 또는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저
항세력은 ‘용공,좌경,극렬,폭력’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되고,반독재 민주화투쟁 등
급진적 저항은 ‘체제전복’세력의 음모로 이해되어 정치폭력을 양태하게 되었던 것
이다.2)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통치의 기본적 수단으로 공권력이라는 물리적 강제력의
기제와 동의의 기제를 구사하였다.이 동의라는 것도 결국 물리적 강제력을 바탕으
로 하고 있었다.행위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특정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그리고 역사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분단질서와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이러한 과정에서 정치폭력은 발생되어졌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폭력에 대한 암묵적 동의는 피해를 양산해 냈다.이 침묵

과 방관은 역사적으로 구조화 되어졌다.3)

1)정치적 태도에 대한 이러한 분류는 바라디트(LeonP.Baradat,PoliticalIdeologies:Their
OriginsandImpacts).에 의해 구분하고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스페트럼(신용복의 현대정치
사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한국의 저항운동이 이데올로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
해서는 구조와 기능적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2)조희연,“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피해에 대한 총론적 이해,”조희현 편,『국가폭력,민주주
의 투쟁,그리고 희생』(서울:함께읽는 책 2002),p.62.
3)조현연,“의문사사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진상규명의 정당성,”민족민주열사․피해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2001년 총회자료집』,(2001),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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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절절절 정정정치치치․․․이이이데데데올올올로로로기기기적적적 측측측면면면

111...분분분단단단의의의식식식의의의 고고고착착착화화화

남북의 분단과 그 후 남북한 간의 경쟁은 한국사회의 사회구조를 북한에 대한
경쟁적 체제로 재편시켰다.그 경쟁의 축으로서 시도된 고도의 단기적 산업화는 국
민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의 권력행사나 경쟁의 실책까지도
모두 정당화해주었다.4)
분단이라는 역사적 모순과 현재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구조는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특히 비민주주의적 정치형태,권력형 부조리,경제성장과 파
행성,계층간 불평등과 같은 문제 상황들은 분단과 일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5)
분단의식은 해방 후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확대 되어왔다. 해방 후 독립
운동의 각 분파는 민족주의적 요구을 수렴하지 못하고 해방을 외세에 의한 시혜적
인 것으로 상황인식을 잘못함으로서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냉전체제로 편입되어가
며 분단의 고착화로 치닫게 되었다.6)이러한 상황은 한국민족주의의 반성적 계기
가 없이,식민주의의 유산과 더불어 과거의 역사적 모순을 한국민족주의의 기준에
서 청산시키지 않은 채 분단과 냉전체제로 한국사회 구조가 특정화되었음을 의미
한다.7)
한국전쟁은 한국사회의 내부세력들로 하여금 극단화된 정치적 태도의 표명을 불

가피하게 만들었다.남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냐 아니면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냐 하는 양자택일적 선택을 강요받았다.그것은 나아가 남한 집권세력에의 동조자
냐 아니면 북한 집권세력에의 동조냐 하는 선택으로 이어지고,나아가 자유진영 동
조자냐 아니면 공산진영 동조자냐 하는 선택으로 이어져 있었다.이것은 첨예화된
상황을 매개로 하여 외적인 냉전체제의 요구에 내적인 정치세력의 분화가 일치되
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래서 자유진영 동조자=남한집권세력 동조자=남한정

4)이효재,“분단시대의 사회학,”『창작과 비평』,제 14권,1호 (1976년 봄),pp.250.
5)박노영,“분단과 통일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문제제기에 초점을 맞춤,”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한국 사회학 연구』,제6집,(1982),pp74-76.

6)박현채,『한국자본주의와 민족운동』(서울:한길사,1984),p.64.
7)김진균,“발전과 내생적 변동이론의 필요성,”『비판과 변동의 사회학』(서울:한울,1983),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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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정통성 인정,공산진영 동조자=북한집권세력 동조자=북한정부 정통성 인정이
라고 하는 대립적 등식이 현실화 되게 되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사회 내부세력의 극단화된 분화가 일어나고,또 정치적 입
장의 극단화된 분화가 일어나면서,중도적인 입장의 민족내적 근거가 파괴되고,외
적인 냉전논리가 대중의식 속에 일정한 기반을 갖게 되었다.8)그리하여 해방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에 주어진 상황은 분단체제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분
단의 사실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반공이라는 이름 밑에 정당화되기 시작하였
다.냉전논리와 분단체제의 정당화,분단의 의식적 일상화가 기정사실화되었던 것
이다.9)
1950년대는 분단구조의식이 한국전쟁을 통하면서 전 국민적 합의기반으로 확대해
가면서 좌익 잔류자들을 인적인 측면에서 제거,소외시키는 과정으로 파악 될 수
있다.온건우파 정도에 속하는 부류들조차 극좌파로 규정하여 제거되기도 하였다.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을 비판하고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통일안’을 들고
나온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한 사실은 바로 그 한 예이다.10)
1960년대는 한국사회의 기층적 모순으로 분단의 고착화가 부각되었다.4.19혁명은
비록 분단적 현실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민주주의적 가치의 파괴
를 일차적으로 극복한 후 곧이어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주의적 과제를 학생운동,사
회운동의 전면으로 부각시켰다.그러나 대중 속에 내면화된 분단의식을 매개로 분
단현실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4.19혁명은 기층적 모순보다는 표피적인 모순(민주
주의의 위협)에 기인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분단의식에 근거한 5.16군
사쿠데타에 의하여 반격됨으로써 저항운동의 한계가 표출하고 말았다.11)
4.19혁명으로부터 5.16에 이르는 기간은 은폐된 민족적 모순,즉 남북분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일운동이 출현한 시기
였다.12)혁신계의 통일논의가 이러한 현상을 주도하였고,남북학생회담 추진에서

8)김진균․ 조희연,“분단과 사회상황의 상관성에 관하여-분단의 정치사회학적 범주화를 위한 시
론”『분단시대의 한국사회』(서울:까치,1985),p.415.

9)박현채,전게서,pp.70-71.
10)송건호,“60~70년대 통일논의,”강만길․ 송건호 편,『한국민족주의론 Ⅱ』(서울:창작과 비평
사,1984).pp.145-146.

11)김진균,“완성이 추구되는 4.19민주혁명,”백낙청․ 염무웅 편,『한국문학의 현단계』(서울:
창작과 비평사,1984),pp.502-511.

12)성유보,“4월 혁명과 통일논의,”강만길․송건호,편,『한국민족주의론 Ⅱ』(서울:창작과 비
평사,1984),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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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정에 달하고 있었다.그러나 5.16이후 군부정권은 통일논의에 적극적이었던
혁신계 세력을 강력히 탄압함으로서 분단적 피해의식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13)
5.16이후 정치적 과정은 분단의 고착화에 특징적 현상을 가지고 있다.

5.16이후 군부정권은 4.19혁명을 매개로 표출된 민중적 요구를 흡수하여 그것을 정
권유지의 수당으로 전환시키는데,여기서 남북한의 대립을 경제적 경쟁관계로 전환
시키는 것이었다.군부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은 민중의 생활사적 요구를 흡수하는 것
이면서 동시에 남북대립에 대처하는 것이 되었다.여기서 정부의 시책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정책적 도전을 넘어 남북 대립구조에 도전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경향은 군부의 경직된 성향에 의해 가속화되어 사회내적 저항을 이데올로
기적 저항으로 환치시켜 탄압하였던 것이다.이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은 이데올로
기적 탄압의 성격도 수반함으로서 대중들의 분단의식을 더욱 첨예한 형태로 발전
시키게 되었다.14)
이어지는 유신체제 역시 자신의 정권기반을 공산주의와의 대립에서 찾음으로서
사실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분단의식을 가일층 체계적으로 강화시켰다.이 때문에
통일논의 자체가 직접적인 저항이슈로서의 효능을 더욱 상실하게 되었으며,분단
모순에 대한 저항이 대중적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처럼 분단구조가 일상화된 현실로서 사회성원대다수에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권은 저항세력을 공산세력과 동일시하여 제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분단의식의 고착화 과정은 정치폭력의 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독특한
현상을 나타나게 하였다.
첫째,분단의식은 민주화운동세력이 비합․반합 조직으로 발전하게 하는데 영향

을 미쳤으며 사회운동의 급진화를 야기하였다.
역대 권위주의의 정권은 언제나 반대저항세력을 일부 극소수 혼란주의자로 규정

하여 탄압하였고,이러한 탄압의 정당성은 ‘국가안보’,‘사회혼란의 제거‘’국민총화',
‘국민화합’,‘질서’등에서 찾아왔다.15)한국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분단의식은 권위주
의정권의 의도적 행위로 인해 국민의속에서 사회의 여러 세력과 저항운동이 불온

13)김진균․ 조희연,전게서,p.418.
14)김진균․ 조희연,전게서,p.419
15)성유보,“분단,사회,인간,”실천문학사,『실천문학』,제5권,(1984),p.158.



- 47 -

시 되거나 부정적으로 파악되는 경향을 나타냈다.따라서 부정적인 사회적 관념에
의해 민중부문의 활성화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저항의 현제화가 어렵게 되
었다.16)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 내에서 운동의 합법적공간은 그만큼 좁아지게 되었
다.
저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저항의 주체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작용하였다.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집권세력의 내부응집성을 강화시켜주었으며,특히 군부 내부의 분파
조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였다.17)또 부정적인 저항관념은 지배층의 안정성의 범
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였다.저항은 곧 혼란이고 혼란은 분단위기의 고조로 이어
져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사고에 의해 사회적 혼란을 저지한다는 명분하에
권위주의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었다.정당성 없는 정권에 대한 분단의식을
통한 정당성 부여는 결국 합법적 영역의 저항을 부정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합법적 운동공간이 상실된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세력은 비합법적,반합법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고,강고한 군부의 내부응집성과 대항하기 위해 운동세력은 더욱 조
직화되고 급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학생운동이 저항운동의 전면에 부각되고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정착시켰다.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관념,노동대중 일반과 노동운동 주도
세력과의 의식적 연대성 결여,중산층의 체제 동조적인 정치적 성향,그리고 사회
구조의 모순에 도전하는 저항운동을 불온시 하는 일반적 태도에 의해 합법적인 운
동공간은 위축되었다.이와 같은 요인들이 상승작용을 하여 체제 도전적인 세력들
의 대안세력 부재를 가져옴으로서 사회운동보다 학생운동이 운동의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정치폭력에 학생운동이 다른 부분에 비해 더욱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특수성 때문이다.
여타 사회운동이 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의식적 자유를 향유하는

학생운동만이 극히 돌출되어 여타의 사회적 문제 상황은 잠재적인 것으로 은폐되
고 사회내의 갈등이 마치 정권과 학생운동의 대립인양 비춰지게 되었다.
특히 내면화된 분단의식은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정착시켰다.공
산주의에 대한 적대의식은 공산주의가 노동계급의 지배를 근간으로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에 대해 볼온시 하는 사회적 관념을 형성시켰다.

16)조희연,“종속적 발전과정에 있어 자본과 노동유형의 변모에 관한 연구,”김진균 편,『역사
와 사회』,제 1집,(서울:한울,1983).p.137.

17)편집부 ,『제3세계 연구』(서울:한길사,1984),pp.1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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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 있어 노동운동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가장 강력한 것은 마르크스주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는 단순히 사상,운동이념이기 이전에 적대국가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거부되었다.따라서 노동운동이 반자본주의적인 경향
을 띠거나,그러한 이념적 기치를 내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해지고 체제내적 이
념으로 스스로 치장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부여하였다.18)
셋째,분단의식은 정치적민주화의 진전을 방해하고 권위주의의 체제의 복귀를 가져
왔다.
분단구조 때문에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은 대중들의 관용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가
져왔으며 이것은 정치적 문제나 이념적 문제에 일정한 제한으로 작용하였다.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객관적 문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저항이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특히 한국사회에서 객관적 문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
면 즉각적인 저항을 감행하기는 하지만 특정한 연대가 없고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뜨리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일회성 저항은정치적 권력을 전환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키게 되었으며,이
에 따라 군부권위주의정권의 사회 통제력이 정당화 되고 일상화되었다.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의 위기가 정치적 민주화로 전환되지 못하고 다시 군부의
재개입을 통하여 ‘권위주의 체제’로의 재복귀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분단의식은 해방 후 세계적 냉전체제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주어
졌으며,분단이 한국전쟁을 통해 내면화되면서 한국사회구조의 현실로 정착되었음
을 알 수 있다.이러한 분단의식은 지배층의 정권안정이라고 하는 목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확대,재편되면서 레드콤플렉스로 작용하면서,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하였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항 잠
재력은 확대되고 저항의 기반은 확대 되었으나,일반 대중들은 저항운동을 불온시
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듦으로서 개관적 문제 상황에 대한 폭발적 내지 일
시적 저항의 형태로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분단의식의 고착화로 인
한 일반 국민 속에 존재하는 부정적인식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침묵 과 공포심은
정치폭력이 권위주의 정권의 의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침묵이 중요한 역할
을 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모든 이념을 압도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국시였음에도 불구

18)김진균․조희연,전게서,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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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주장이외에는 고정된 내용을 갖지 않는 사상이었
다.19)한국에서 반공주의는 시대에 따라 변했으며 새롭게 형성되었다.반공주의의
출현과 득세는 해방공간이 분단국가의 수립을 거쳐 한국전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역사적 과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서로 다른 두 개의 민주주의 간의 각축
장이었던 해방정국은 좌파의 헤게모니 장악 및 일종의 이중권력의 시기인 미군정
초기 국면,찬․반탁과정에서 빚어진 기묘한 ‘이데올로기적 전치’,좌우갈등의 심화
와 억압-저항의 연속적 충돌,‘혁명적 민주주의’의 진보적 대안국가가 분단국가로 폭
력적으로 대체되었던 일련의 과정 이었다20)이 과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형식
적으로는 갖추되 반드시 반공국가여야 한다는 이른바 ‘미국의 한계선’(American
boundary)속에서 진행된 국제적 냉전질서와 분단체제의 국내화과정이기도 했다.21)
한국전쟁의 경험은 공포와 위기 속에서 경험된 것이기 때문에 강렬하고 절대적
이다.이러한 경험은 한국사회에서 지배이데올로기와 부합되었고 이를 통해 공포의
기억만이 과장,신화화되었다. 반공주의는 무엇보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압제와 국
가보안법,연좌제 등의 제도적 억압이 결합됨으로서 재생산 되었다.22)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반공주의에는 여러 가지 복합성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는 반북주의이다.‘한국전쟁’의 상대방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식이다.
둘째,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의식이다.북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련 및
중국 등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적대의식과 이것의 반면(反面)의식으로서 미국을 포
함한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우호적 의식이다.
셋째,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수호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혈맹의식과 친미
의식이다.23)

19) 반공주의의 형성사를 볼 때,해방공간에서 반공주의 형성의 주요 세력이었던 친일파들에게
반공주의는 단지 천황제 이데올로기로부터 파생된 당연한 귀결에 지나지 않았으며,또한 그들
은 마르크스주의적 이념에 내재한 자유주의 이념에 무지했기 때문에 반공주의의 무 내용성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모리 요시노부,"한국 반공주의이데올로기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그 국제정치사적 기원과 제
특징",『한국과 국제정치』,제5호,(1989),p.176.

20)조현연,“군사독재와 반공주의 그리고 우리안의 군사문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억과 전
망』가을호,(2003),p.119.

21)이와 관련한 몇몇의 연구는 미국의 한계선이란 개념을 도입,해방 후 국가형성 및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시도한바 있다.즉,한국의 국가형성은 반공체제의 구축이라는 하
한의 목표와 최소한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상한의 목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정해구,“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조희연 편,『한국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서
울:나눔의집,2001),p.97.

22)김동춘,『전쟁과 사회』(서울:돌배개,2000),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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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따라 반공주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접합되었을 뿐 아니라,새로운 이
데올로기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조건이 되었다.반공주의는 지배집단이 정치적 생존
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단일 이데올로기이기보다는
지배이데올로기 전반의 성격을 갖고 있다.반공주의는 상황에 따라 지배의 재생산
을 위해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접합하여 때론 억압의 수단으로 때론 동원의 수단으
로 활용되었다.24)
반공주의는 민족주의,권위주의,발전주의 등과 시기적으로 접합되었다.반공주의
는 ‘북한괴뢰’집단이라는 언술에서 잘 나타나듯이 소련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주
의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이에 비해 최근의 반공은 호전적이고 독재적인 북한에
대항하는 반북이데올로기이자,후진적이고 비이성적인 북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의

23)김정훈․조희연,“주류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반공규율사회’의 변화를 중심으로,”
조희연 편,『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서울:함께읽는책,2003),p.149.

24)권혁범,『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솔 ,2000),pp.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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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갖고 있다.25)
이런 점에서 한국의 반공주의는 모순적 구성물이다.그것은 민족의 이름으로 정
당화되면서도 친미주의,반통일주의와 접합되어 있고,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
당화되면서 국가주의,권위주의와 접합되어 있다.또한 그것은 단순히 대중을 억압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주의,민족주의와 접합하여 대중을 생산에 동원하는 이데올
로기적 역할도 하였다.(표3-1참조)

표표표333---111)))반반반공공공주주주의의의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시기구분

반공규율사회의 형성

기: 반공전시사회

(1945-1960)

반공규율사회의 강압적 

강화기:

반공병영사회

(1961-1987)

반공규율사회의 이완․변형

기:

(1987-현재)

핵심담론
반공주의와 반소, 반

일 민족주의의 접합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발전주의, 민족주의의 

접합

발전주의를 중심으로 반공

주의와 민족주의 접합

반공주의

의 기능

억압과 동원

(민족주의적 동원)

억압과 동원

(발전에의 동원)
억압 혹은 해체?

사 회 적 

효과

시민사회의 전시화

금단의 정치의 형성

사회의 탈분화의 구

조적 형성

부정적 전통의 재형

성(권위주의, 집단주

의, 연고주의)

시민사회의 병영화

사회의 탈분화의 억압

적 재생산

부정적 전통의 재창조

(동도서기론)

시민사회의 민주화로 인한 

사회적 분화(기존 담론의 

영향력 약화)

발전민족주의를 통한 경제

적 동원

금단의 정치의 해체

출처: 김정훈․ 조희연,“주류담론으로서의 반공주의와 그 변화-‘반공규율사회’의 변

화를 중심으로,”조희연 편,『한국의 정치사회적 지배담론과 민주주의 동학』(서울:

함께읽는 책, 2003), p.127.

사실상 반공주의는 적대세력에 대한 대항이념의 성격,억압이데올로기로서의 특
징을 갖는다.26)반공주의의 제도적 토대인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반공주의가 억압이데올로기임을 명확히 보여
준다.27)
이에 따라 정권에 대한 내부의 반대자는 섬멸시켜야할 적과 동일시된 채 일상적

25)김명섭,“북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과 햇볕정책,”『당대비평』,통권 제5호,(1988).pp.223-225.
26)김정훈 ․조희연,전게서,p.126.
27)서중석,“정부수립후 반공체제 확립과정에 대한 연구,”『한국사 연구』,(1995),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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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해양의 정치’와 그 극단으로서의 ‘정치적 죽음’이 출현하게 되었다.‘반공’아니
면 모두 ‘용공’이라는 획일화된 도식이 통용되면서 반공주의자 아니면 ‘빨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저항세력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반역의 증표이자 범죄자를
의미를 하는 것이었다.따라서 국가보안법상 법과 질서 유지를 구실로 정보기관에
의한 대국민 사찰은 일상화 되었고 정치적 도전과 항거에 대한 불법 체포와 납치,
고문이 횡행하였다.특히 공안사건이 털질 때 마다 ‘불법연행’-> 장기구금과 고문
->허위 자백->국가보안법 적용과 정찰제 판결‘이라는 과정이 되풀이 되었다.민
주주의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도의 정치적 탄압과 전면적인 정치폭
력에는 반공주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28)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배 권력의 폭력은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합리
화되는 정치현실이 나타나게 되었다.그리고 침묵과 방관과 체념의 사회적 심리가
만각의 사회화29)로 이어지면서 정치폭력에 따른 숱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양산되
었다.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지배체제는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정치폭력의 제도적 장치로써 국가보안법은 죽음과 고문,인권유린을 합리화
시켜주며 권위주의 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자리매김 했었다.국가
보안법은 기본적으로 분단의 법제이자 적에 대한 공격과 섬멸의 의지를 담은 법률
이었다.30)역설적이게도 국가보안법이라는 폭력을 휘둘러야 할 필요성이 많았다는

28)조현연,『한국 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서울:책세상,2000),p.123.
29)조현연,“군사독재와 반공주의 그리고 우리안의 군사문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억과 전
망』가을호,(2003).p.125.

30)정부가 국가보안법의 대전제로 삼는 것은 이른바 ‘유엔총회 결의에 의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
법정부‘론인데,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실이 아니다.이것은 1948년 12월12일 파리에
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 제 195(Ⅲ)>호에 근거한 것으로,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정부가 ’유일합법‘정부인 것은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
기 때문이다.따라서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38도선 이북지역은 유엔 결의에 관한 한’공백지대
‘인 것이다. 리영희,『반세기의 신화』(서울:삼인 ,1999),PP.170-171.
이러한 기형성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당시 국회에서 조차도 문제제기 되었다.당시 기록에 따
르면“국가보안법은 일제 침략주의의 흉검이라 할 수 있는 치안유지법과 똑같은 비민주적 제
국주의 잔재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제1회 속기록,『제108차 회의록』,P.998,김옥주의원 발언)
또“일본놈시대와 같이 잡아다 물 먹이고.......이래서 다 걸려들어갈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
다.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제1회 속기록 중 『제99차 회의록』,P.847,조헌영 의원 발언)
라는 의견이 제시 될 만큼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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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권위주의 체제가 국민적 공감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적 모순과 균열이 그만
큼 심각했다는 증거였다.31)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대체로 참혹한 고문을 필연적으로 동반했기 때문
에 다른 어떤 시국사건보다도 더욱 큰 피해를 치려야만 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여순사건 후에 반국가단체의 조직가입,이적행위를 처
벌하기 위해 제정․공포 되었다.1948년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남조선노동당’을 비
롯한 좌익세력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32)국가보안법은 제정 되자마자 위력
을 발했다.1949년 한해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입건된 숫자만 118,621명에 이르렀으
며,당시 수용된 전체 수감자의 8할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좌익수’로 보고되었다.33)
또 국가보안법상 전향자를 강제로 가입하게 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수
는 30만명이 넘었고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한국전쟁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집단학살당하는 비극을 겪었다.34)
한국전쟁 기간 중 국가보안법은 일반 국민을 ‘부역자’라는 딱지를 붙여 처벌하였

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적들을 공산당으로 몰아 탄압하는 수단이 되었다.35)
한국전쟁 전 기간 동안 부역자로 처리된 자는 550,915명에 이르렀으며,36)867명
(1950년 11월 25일 현재)이 사형선고를 받았다.37)그러나 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
치기 시작한 것은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하는 박정희 정권에서 부터였다.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한 군정을 거치면서 군부세력은 반공법을 비롯한 국민 억압
적인 법률을 정비하고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권력기구를 창설하였다.38)반공법은
1961년 7월 3일에,중앙정보부 법은 1961년 6월 10일에 각각 제정되었다.중앙정보
부는 박정희 정권의 전 기간을 통하여 정보의 독점과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 및 규
제등 국내외 정치에서 실질적인 비밀경찰로서 기능하였다.39)국가권력의 강제력 행
사 속에서 수많은 인사들이 각종 혐의를 받아 구속되었으며,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은 그 같은 사찰 및 규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고전적이고 지속적인 규제수단

31)조현연,『한국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서울:책세상,2000),P.26.
32)대검찰청,『한국검찰사』,(1976).PP.266-267.
33)내무부 치안국,『한국경찰사Ⅱ』,(1973),P.180.
34)김태광,“해방후 최대의 양민참극,‘보도연맹 사건,”『말』,1988년 12월호.
35)박원순,『국가보안법 연구 2』(서울:역사비평사,1997),P.22.
36)내무부 치안국,전게서,P.547.
37)『동아일보』,1950년 11월 25일 자.
38)박원순,전게서,P.30.
39)조병택,“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 지배양식“(석사학위 논문,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1987),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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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표3-2는 1961년부터 1980년 까지 사이에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포함한 각종

정치적 규제법으로 검거된 인원수이다.이수치를 근거로 하여 추출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표표표3-2 3-2 3-2 3-2 ) ) ) ) 1961~801961~801961~801961~80년까지의 년까지의 년까지의 년까지의 정치규제법에 정치규제법에 정치규제법에 정치규제법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검거인원수검거인원수검거인원수검거인원수

                    규  규  규  규  

                    제  제  제  제  

                    법법법법

연도연도연도연도

    국가국가국가국가

보안법보안법보안법보안법
반공법반공법반공법반공법

정치활동 정치활동 정치활동 정치활동 

정화법정화법정화법정화법

    사회사회사회사회

안전법안전법안전법안전법
집시법집시법집시법집시법

비상사태비상사태비상사태비상사태

하의 하의 하의 하의 

범죄처벌범죄처벌범죄처벌범죄처벌

에 에 에 에 관한관한관한관한

특별법특별법특별법특별법

국 가 보 위  국 가 보 위  국 가 보 위  국 가 보 위  

에 에 에 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특별특별특별특별

    조치법조치법조치법조치법

긴 급긴 급긴 급긴 급

조 치  조 치  조 치  조 치  

    9999호호호호

    계계계계

1961 296 1 297297297297

1962 3,038 3,0383,0383,0383,038

1963 102 86 239 427427427427

1964 29 79 18 126126126126

1965 37 84 98 3 222222222222

1966 44 104 7 2 157157157157

1967 44 110 4 6 164164164164

1968 83 168 37 1 289289289289

1969 81 323 27 1 432432432432

1970 204 368 25 597597597597

1971 217 276 49 543543543543

1972 175 507 24 1 706706706706

1973 164 260 37 461461461461

1974 152 228 7 87878787

1975 74 328 5 13 420420420420

1976 121 386 9 29 193 738738738738

1977 35 322 1 157 515515515515

1978 30 208 3 6 11 215 473473473473

1979 57 199 1 2 160 414414414414

1980 23 136 811 3 4 1 978978978978

계계계계 1,9681,9681,9681,968 4,1674,1674,1674,167 3,8493,8493,8493,849 19191919 625625625625 15151515 15151515 726726726726 11,38411,38411,38411,384

출처: 김영래, “한국 이익집단에 대한 조합주의적 분석”(정치학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  

      교),P.78. 

첫째,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전 기간을 통하여 가장 많이,그리고 꾸준히 적용되
어 왔다는 사실이다.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데 반공과 안보의 이데올로
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증거이기도 하다.둘째,이 기간 중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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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다 반공법이 훨씬 더 ‘애용’되었다는 사실이다.전체로 보면 반공법 적용인원
이 국가보안법 적용인원의 약 4배에 이르고 있다.이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반공법
제4조(고무․ 찬양죄)의 남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셋째,유신시기에는 다른 기
간보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숫자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사실이다.이것은 이
시기에 선포되었던 긴급조치 9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이것은 반공법과 긴급조치
9호의 ‘대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공법의 남용을 뜻하기도 하다.넷째,
시간이 갈수록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숫자가 늘어가고 있으나 특히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가중될수록 적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1969년의 3선개
헌,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과 국민적 저항이 크게 일
어났을 때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적용숫자 역시 크게 증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저항운동이 민족․민중
운동으로 위상이 정립되어 가면서 실천성이 대단히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이론정
립이 병행되어가면서 더욱 더 늘어갔다.40)이는 그 이전의 시기에는 국가보안법이
집중적으로 적용될 조직적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분산적 우발적으로 적용되었다
면,1980년대에 이르러 군부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는 조직적 실체가 확고한 의사와
이론적 뒷받침 위에 부각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표표표333---333)))111999888000년년년대대대 국국국가가가보보보안안안법법법․․․반반반공공공법법법 기기기소소소인인인원원원(((제제제111심심심 형형형사사사공공공판판판사사사건건건)))41)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총계

국가보안법 23 169 171 153 93 176 318 432 1,535

반공법 136 65 13 - 3 2 5 - 224

계 159 234 184 153 96 178 323 432 1,759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81-1993을 참조하여 재구성

표3-3 은 전두환 정권기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관련 기소인원에 대한 통계표이
다.재판에 회부된 기소자는 1981년부터 1987년 사이에 총 1,512명으로 그 가운데
13이 사형,28명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42)이는 전두환 정권기

40)강만길․박현채,"1980년대의 민족운동사적 의미",『사회와 사상』1998년 9월호,P.33.
41)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었음에도,1980년 이후 반공법 위반자가 발생한 것은 6차 개정 국가
보안법 부칙 제2조(폐지법률)에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다만,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42)『경향신문』,1988년 6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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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간 동안 정치위기가 심화되어 나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가장 위기가
심화되었던 시기는 1984년부터 1987년 6월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시기 1,025명이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되었고,726명이 구속기소 되었다.이는 이시기 격렬한 탄압과
저항이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표표표 333---444)))111999888000～～～111999888888국국국가가가보보보안안안법법법으으으로로로 입입입건건건된된된 사사사건건건의의의 내내내역역역,,,통통통계계계

    연 도

유형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9.30.)
계계계계

계

(명/건)

167

116

270

165

234

166

121

108

106

94

127

101

527

365

489

302

191

148

2,2322,2322,2322,232

1,5651,5651,5651,565

반국가단

체구성․가

입

19

5

1

1

1

1

17

1

38383838

8888

잠입․탈출
3

2

7

4

11

6

7

6

2

2

2

2

7

7

39393939

29292929

자진지원

금품수수

1

1

3

2

2

1

6666

4444

찬양․고무
148

110

225

151

201

153

106

96

97

86

115

95

502

365

488

301

190

147

2,0722,0722,0722,072

1,4951,4951,4951,495

회합․통신
1

1

3

2

2

2

2

1

1

1

9999

7777

편의제공
2 8

1

3

1

1

1

14141414

3333

불고지
13

1

12

1

11

4

2

1

4

1

42424242

8888

무  고
1

1

2

2

4

3

3

3

1

1

1

1

12121212

11111111

  출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태보고서』, (1998) : 박원순,『국가

보안법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7)을 참조 재구성.

이러한 증거는 국가보안법 입건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표3-4는 1980년
대 국가보안법의 입건 사건의 내역 통계이다.여기서는 찬양․ 고무죄가 압도적 다
수를 차지하고 있고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는 정권의 성립기와 정권의 최대위기
국면인 1986년과 1987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의 국가보안법 적용양상이 지닌 특징은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됨
으로서 진정한 국가안보 보다는 정치적 보복 또는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
을 보인다는 점이다.43)국가보안법의 정치적 남용으로 구속자 역시 다른 어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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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것보다 많은 양상을 보인다.예컨대,전체 공안사범이 1986년 6월 현재
978명에서 1986년 11월 2,643명으로 늘어났고 그 가운데 건대사건 구속자를 빼고
나면 1,359명이 되는데 적용법규별로 볼 때 국가보안법 461명,집시법 391명,폭행
235명,사문서 위조 37명,기타 235명으로 국가보안법이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
다.44)

표표표 333---555)))제제제111심심심 형형형사사사공공공판판판 전전전체체체사사사건건건과과과 국국국가가가보보보안안안법법법사사사건건건 처처처리리리 선선선고고고율율율 비비비교교교 (단위 :%)

연 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사형

선고율

전체 0.04 0.05 0.03 0.02 0.03 0.03 0.03 0.01 0.02 0.02

국보 3.54 5.95 5.78 1.08 4.49 8.99 3.60 2.44 - 2.44

반공 - 4.80 0.20 0.62 0.44 - - 0.70 - 0.94

무기

선고율

전체 0.05 0.05 0.06 0.04 0.06 0.05 0.05 0.06 0.07 0.07

국보 2.02 2.02 5.41 2.67 4.32 4.49 2.16 2.44 - 4.88

반공 - - 0.60 0.62 0.88 0.29 - 1.05 - 1.41

무죄

선고율

전체 0.88 0.62 0.51 0.55 0.42 0.32 0.39 0.48 0.50 0.46

국보 5.05 0.54 - 2.16 1.28 1.12 - - 3.03 -

반공 7.96 7.01 0.99 2.18 2.64 2.06 1.24 0.35 0.43 0.47

집유

선고율

전체 - - - - - 43.25 43.23 42.97 43.39 44.03

국보 40.90 32.97 30.22 24.32 12.82 19.10 12.23 31.71 12.12 9.76

반공 37.24 40.22 47.42 42.68 31.28 26.55 22.83 26.92 22.84 25.35

43)대한변호사협회,『1986년도 인권 보고서』,(1987),P.17.
44)상게서

연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사형
선고율

전체 0.03 0.03 0.03 0.02 0.02 0.01 0.02 0.01 -

국보 - 0.10 2.33 3.31 0.82 0.97 0.40 - -

반공 2.14 - - - - - - - -

무기
선고율

전체 0.06 0.07 0.08 0.08 0.10 0.10 0.08 0.07 0.06

국보 3.92 0.51 3.26 2.48 3.28 4.85 1.62 - 0.43

반공 1.43 - 3.03 - - 50.00 14.29 - -

무죄
선고율

전체 0.49 0.53 0.52 0.51 0.49 0.44 0.40 0.42 0.40

국보 - - 0.93 - - 5.83 - - -

반공 - - - - - - - - -

집유
선고율

전체 44.13 41.71 41.16 41.28 40.23 40.38 41.67 44.24 46.40

국보 15.69 32.97 30.22 24.32 12.82 19.10 12.23 31.71 70.51

반공 26.43 1.86 6.06 - 33.33 - 14.29 - -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70-1979.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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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정치적 남용은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위화력을 감소시켰다.이
것은 형량의 상대적 경감현상으로 나타났다.1심의 국가보안법 집행유예비율이 점
점 더 증가해 온 것이다.통계에 따르면 1983년 13.2%,1984년 19.7% 1985년
21.4% 1986년 36%이며 그 이후 제 6공화국까지 계속하여 국가보안법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45)(표3-5참조)
국가보안법은 노태우정권에 들어서서 인권문제의 핵심이 되었다.6월 민주항쟁이
후 민주화이행기를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은 개폐의 논란 때문에 적용이 자제되었지
만 1989년 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 이후 이른바 공안정국 속에서 다시 그 적
용이 늘어났다.
노태우 정권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 현황을 보면 기소된 사람의 숫자는 1988년
104명,1989년 312명 그리고 1990년 414명 1991년 357명,1992년 342명의로 6월 민
주항쟁이후 잠시 줄었다가 1989년에 들어서서 전해의 2배로 국가보안법 기소자 가
다시 늘어남을 알 수 있다.이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 5공 시절 구속되었던 인사들
을 석방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계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늦추지 않았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또한 1989년부터 다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문익환목사의 방북으로 인한 공안정국의 여파로 풀이된다.

표표표 333---666))) 노노노태태태우우우정정정권권권기기기 국국국가가가보보보안안안법법법 기기기소소소인인인원원원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국가보안법 104 312 414 357 342 1,529

계 104 312 414 357 342 1,529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3년~1997년 을 참조 재구성.

노태우정권기 공안정국은 공안합수부를 통해 더욱 노골화 되었다.공안합수부가
탄생하여 활동한 77일 동안 무려 85명이 구속되었다.국가안전기획부는 『국내좌경
실상자료집』을 통하여 1989년 좌경세력이 침투한 조직은 전국 12개,지역 114개
인데 핵심세력 수는 학원 6,500여명,노동 2,200명,출판문화교육 1,000명,재야 및
종교계 800명등 10,5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의 적용됨은

45)『동아일보』,1988년 3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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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것도 없고 1989년에서 1992년 이르기까지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 구성죄
의 적용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46)(표3-6참조)
노태우 정권기 국가보안법 적용의 주된 특징은 국가보안법의 적용분야가 확대되
었다는 점이다.특히 노동자,출판인,화가,교사 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탄압을 받
았다.노동자의 경우 1990년 현재 437명의 구속자 가운데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101
명이나 되고,출판인 역시 1988년 10명,1989년 43명,1990년 41명.합계 94명이 국
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전두환정권 동안 33명이 구속된데 비추어 3배나 구속된 셈
이다.47)화가만 해도 이적표현물 및 고무․찬양 혐의로 18명이 구속되고 7명이 수
배되어 노태우정권에 들어서서는 예술계에 까지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확대되었음
을 알 수 있다.48)또한,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찬양․고
무․동조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표표표333---777)))김김김영영영삼삼삼 정정정권권권 555년년년동동동안안안 연연연도도도별별별 국국국가가가보보보안안안법법법 구구구속속속자자자 현현현황황황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

구속인원 112 393 285 499 677 23 1,989

출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태보고서』, (1998) : 박원순,『국가보안

법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7)을 참조 재구성. 

1993.2.25.~1998.2.24. 통계임.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서는 정치지향적인 군부세력들을 퇴각시킴으로서 군부정권
의 핵심적인 비리정치인들을 제거하거나 주변화 시키게 되었다.군부개혁,정치개
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초기 개혁은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군부정권
의 잔재청산의 일정 부분을 전향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였다49).
그러나 1994년 ‘조문파동’이라는 정치적 계기를 거치면서,지배담론 자체가 개혁

46)박원순,전게서,pp.44-47.
47)『한겨레 신문』,1990년 7월 17일자.
48)한국민족예술인연합,“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1991년 4월 25일자 성명서
49)김영삼 정부의 초기 개혁들은 하나회 및 ‘9.9인맥’등 과거 군부 내의 핵심적인 정치군인들
을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제거하는 군부의 탈(脫)권위주의화 작업,‘고위공직자 재산공개’등
정치인 및 관료들의 부패 척결 및 사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의 개혁입법을 통한
정치제도 개혁,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단행 및 95년 1월 9일부터 실시된 부동산실명제 실
시 등의 경제제도적 개혁 등이었다.이러한 초기의 개혁조치는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았
고 이는 90%가 넘는 지지도에 의해서 확인되었다(조희연 ,전게서,2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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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계화’‘국제경쟁력 강화’등으로 이동하게 된다.김영삼 정권은 이인모 노인
의 송환을 둘러싼 극우 보수세력의 비판과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하는 조문파동 등을 구실로 보수화의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고 초기의 개혁
지향은 상당 부분 무력화되게 된다.

표표표333---888)))김김김영영영삼삼삼 정정정권권권 시시시기기기 국국국가가가보보보안안안법법법의의의 신신신분분분별별별 적적적용용용현현현황황황

   연도

직업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합 계

학생 31 193 102 318 500 15 1,159

  노동자 5 38 20 38 44 145

  재야 63 128 110 92 89 8 490

  군인 13 34 53 51 44 195

 계 112 393 285 499 677 23 1,989

출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인권실태보고서』,(1998) : 박원순,『국가보안법    

      연구』(서울:역사비평사, 1997)을 참조 재구성.

      1993.2.25.~1998.2.24. 통계임.

표표표 333---999)))김김김영영영삼삼삼정정정권권권기기기 적적적용용용법법법조조조별별별 현현현황황황

         년도

적용조항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7조(고무․찬양) 69 339  244  450 666 23 1,791

3조(반국가단체) 30 24  28  28 -   110

6조(잠입탈출) 4 ․ 4    3 3   14

8조(회합통신) 8 23  4    15 3   53

4조(국가기밀) 1 2  1    1 -   5

9조(편의제공) ․ 5 - 2 5 12

10조(불고지죄) ․ 4 4

계 112 393 285 499 677 23 1,989

출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인권실태보고서』,(1998) : 박원순,『국가보안법  

       연구』(서울:역사비평사, 1997)을 참조 재구성. 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  

       준, 1993.2.25.~1998.2.24.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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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귀화는 곧바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에서도 나타났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
의회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해서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된다.김영삼정권 시기 국가
보안법에 의한 구속자 현황을 보면 1993년 112명,1994년 393명,1995년 285명,
1997년 677명으로 과거 군부권위주의시절과 변함없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1994년이 전해에 비해 2배 이상 구속자가 늘어나는 데는 조문파동
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1996년부터 1997년 까지 구속자수가 급증하는 데는 연세대
사건과 한총련 이적규정에 따른 대량 구속사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또한 1996년
말에서 1997년 초까지 노동법 과 안기부법의 날치치 통과로 인한 노동계의 광범한
대중투쟁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이는 문민정부인 김영삼정권 시기에도 국가보안법
이 여전히 정권의 반대자에 대한 유효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표3-8에서도 확인되는데 김영삼정권시절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
자의 신분별 현황을 보면 학생 1,159명,노동자 145명,재야 490명,군인 195명이다.
학생의 구속자수가 많은 것은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
다.1996년 8월에는 학생운동의 연례화된 범민족대회와 관련 진압 과정에서 5,848
명의 학생을 연행되었고 이중 3,365명을 불구속입건,465명의 학생은 구속되었으며
이중 438명이 기소되었다.50)
김영삼 정권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 개혁국면이 1994년부터
회귀화 되면서 노동법,안기부법,우르과이 라운드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부시책에 대한 저항에 국가보안법을 유효한 정국위기의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것
이다.특히,기존의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학생운동의 이념성이 주된 공격이었다면 ,
김영삼정권 시절에는 학생운동 자체를 이적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50)1986년 10월 건국대 사태 때 395명이 구속기소된 것에 비해서도 43명이나 기소자 수가 많은
것이다.『동아일보』,1996년 9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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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111000)))김김김대대대중중중 정정정권권권 555년년년동동동안안안 국국국가가가보보보안안안법법법 구구구속속속자자자 연연연도도도별별별 현현현황황황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구속인원 389 288 128 118 126 9 1,058

출처: 민가협 조사통계,박원순,『국가보안법연구』(서울:역사비평사,1997)을 참
조 재구성..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준,1998.2.25.~2003.2.24.통계임.
표표표333---111111)))김김김대대대중중중 정정정권권권 555년년년동동동안안안 국국국가가가보보보안안안법법법 구구구속속속자자자 신신신분분분별별별 현현현황황황

   연 도

직업

1998년

(2.25~)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24)
 합 계

학생 295 227 104 91 114 8 839

  노동자 18 1 2 10 31

  재야 63 46 16 15 9 1 150

  군인 13 14 6 2 3 38

 계 389 288 128 118 126 9 1,058

출처:  민가협 조사통계,박원순,『국가보안법연구』(서울:역사비평사,1997)
을 참조 재구성 .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준,1998.2.25.~2003.2.24.통계임.

222...국국국가가가폭폭폭력력력의의의 구구구조조조화화화

인간집단 간의 폭력과 학살은 인류문명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대체로 종족 간의
갈등은 폭력적 양상을 지녔으며,인종 종교의 차별성에 기초한 폭력은 근대이전 사
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었다.그러나 가장 조직적인 폭력은 제국주
의 침략,국가 간의 전쟁 혹은 한 국가 내에서의 정치적 신념의 대립,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과정에서 주로 발생하였다.51)
마르쿠제에 따르면,폭력의 개념은 두 가지 각기 다른 형태를 포괄한다.기성 지

배체제가 휘두르는 제도적 폭력이 그 하나라면,다른 하나는 실정법과 관련시켜 볼
때 필연적으로 불법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저항적 폭력이다.52)국가폭력이라고 할

51)김동춘,“20세기 국가폭력과 과거청산”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역사적 피해』
(서울:함께 읽는 책,2002),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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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그것은 사회의 제집단,제 계급계층의 투쟁에 대하여 강압적 수단을 활용하여
억압하고 통제하는 국가적 행위를 의미한다.그리고 국가통치의 한 수단적 행위로
서의 국가폭력은 군대나 경찰의 동원,사법기구를 통한 처벌 등 다양한 공권력의
사용53)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국가폭력이란 곧 피해자나 국민들이 공포감과 복종심을 가 질 수 있도록 국가기
관이나 관련 요원이 폭력이나 위협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54)특
정 정권이나 정부 하에서의 시기시기에 따라 국가폭력성의 발현형태와 정도가 다
를 수 있다.예컨대 한 정부 하에서도 강경억압정책이 구사되는 국면이 있는 반면
에 유화정책이나 포섭정책이 지배적인 되는 국면도 존재할 수 있다.55)

표표표333---111222)))국국국가가가(((폭폭폭력력력)))와와와 민민민주주주주주주의의의(((투투투쟁쟁쟁)))의의의 관관관계계계
국가폭력성의
발현형태

민주주의 투쟁의
대립물 민주주의 투쟁의 지향 피해의 성격

국가
유형

전근대적前민주주의
적 국가 대 근대 민
주주의자본주의국가

전근대적인 국가
폭력의 자의적
행사

민주주의 자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 근대적인 시민
적 정치적 권리의 확립

원시적이고 절대
권력자의 자의적
폭력행사로 인한
피해

국가
형태
및
체제(
regim
e)
수준

예외국가파시즘 제
세계 군부독재 등
대 민주주의적 ‘정상’
국가

근대적인 반민주
주의적 국가 국
가‘위기’를 매개
로 한 민주주의
의 허구화와 부
정

형식적으로는 인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정되고 있
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향한 투쟁

근대적 ‘예외’국가
의 폭력행사에 의
한 피해

정권
․정
부․
정책
수준

강경․억압정책 ‘공
안정국’등 대 유
화․포섭 정책

시민사회의 다양
한 요구와 저항
에 대한 강경억
압적 정책들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유지
를 위한 투쟁과 동시에 민
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양
한 사회경제적 권리를 획득
하기 위한 투쟁의 성격을
지님

특정 시기의 강경
정책이나 억압정
책에 의한 피해

출처:조희연, 조현연 “국가 폭력․민주주의 투쟁․역사적 피해: 총론,”조희연 편,『국가폭
력․민주주의투쟁․역사적 피해』(서울:함께 읽는 책,2002),p.45.

정권적 수준이나 정부적 수준에서,국가본질로서의 폭력성이 현실이 되는 것은 두

52)마르쿠제‧포퍼 저 ,홍윤기 편역,『혁명인가 개혁인가:마르쿠제‧포퍼논쟁』(서울:사계절,1982).p.144.
53)조희연․조현연 “국가 폭력․민주주의 투쟁․역사적 피해:총론,”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
역사적 피해』(서울:함께 읽는 책,2002),p.24.

54)김동춘,전게서,p.433.
55)1980년대 전두환 정권 초기와 유화국면,문민정부에서의 초기 개혁국면과 공안정국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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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첫째는 국가폭력의 제도적 장치들―예컨대 긴급조치 등―
을 강화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며,둘째는 국가통치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폭
력이 전면적으로 사용―예컨대 시위에 대한 경찰폭력의 동원―되는 것이다.전자는
제도적 폭력의 강화를 의미하며,후자는 물리적 폭력의 일상적 사용을 의미한다.56)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 주도 또는 묵인하의 폭력성은 극단적이고 전면적인 형태로
등장해왔다.한국의 국가폭력은 조선총독부로 상징되는 식민지지배체제에 그 기원
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대체로 식민지적 근대를 경험한 나라에서의 공적폭력
은 근대 국가를 수립하기 이전인 식민지 상황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57)이러
한 역사적 기원을 가진 한국의 국가폭력은 국가형성의 시기에 한국전쟁을 통해 극
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통해 본격화 되었다.특히 남북의 분단 상황,일상적인 군사
대결 상황이 국가폭력의 극단화와 전면화에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냉전
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의 경우,전쟁 공포의 항상적인 동원을 통해 비상체제를
구축하는 가운데 안보가 최상의 이념이 되어 사회는 더욱 노골적으로 군사화,병영
화 되었으며 정권에 대한 내부의 반대자는 적과 동일시되었다.한국의 국가권력은
분단된 다른 반쪽의 항상적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데
그 존립의 정당성을 찾았다.안보를 존립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로 삼는 국가는 국
론통일과 총화단결,일사불란,발본색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강제적 동원,획일적
교육과 사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자유의 억제를 가능케 했다.이 경
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치공동체로의 존립 명분을 갖고 있
지만,이것은 국민 중에서 국가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물리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을 동시에 갖게 했다.58)
국가폭력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제도화 되었다.이승만정

권 이 한국전쟁을 통해 인식된 안보와 반공을 악용하여 국가폭력을 일상화 하였다
면,박정희 정권은 개발 혹은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적극적인 안보명분을 통해 개발
과 독재를 정당화 하였다.이 과정에서 개발의 모순과 독재의 모순이 강화 되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정치적 위기국면을 가져 왔다.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는 제도적인 폭력을 유신체제를 통해 통치행위로 전면화하였다.59)

56)조희연․조현연,전게서,pp.55-56.
57)조현연,『한국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서울:책세상,2000),p.19.
58)조현연,전게서,p.21.
59)조희연․조현연,전게서,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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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로서 국가폭력은 군사문화에 접합 되면서 계엄령,위수령,긴급조치 등
을 나타났고 ,반사회적인 인권유린과 불법적인 체포,구금,고문,투옥 등을 통해
저항의지를 마비시키고자 하였다.폭력 그 자체로서의 국가 권력은 극단적 결과인
‘정치적 죽음’을 불러왔다.

333...통통통제제제기기기구구구의의의 강강강화화화

한국사회에서 전면화된 정치폭력은 한편에서는 폭력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다른 한편에서는 물리적 폭력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치폭력의 제도적 장치에 의한 강화는 법률적 형태와 제도화된 관행의 형태로

나타났다.60)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 사례,삼청교육대등의 인
권 침해를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한 계엄포고령 및 사회보호법들이다.물리적 통제
의 강화는 중앙정보부와 보안사,정보경찰과 정보기관,군대와 전투경찰등 국가기
구를 통해 일상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국가기구는 정권의 소수 친위그룹들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공작정치

와 밀실정치로 한국정치를 지배하게 만들었다.김대중 납치사건,장준하의 살해,김
영삼의 국회제명은 공작정치의 실상을 나타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친위그
룹의 충성경쟁에서 발생한 피해이었으며 희생양이었다.
정권의 물리적 통제기구들은 지배세력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존의 권력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 충정경쟁에 의해 ‘희생양’을 만들어냈
다.61)그 과정에서 민주주의 투쟁세력은 ‘용공,좌경,극렬,폭력’세력으로 낙인찍히
게 되고,반독재 민주화투쟁 등 급진적 저항은 ‘체제전복’세력의 음모로서 이해되
며,나아가 죽음과 폭력의 의미계열이 전도된 상황이 연출되기에 이르는 것이다.62)
한국에서 정치폭력은 폭력행위를 정당화 해주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반공이데

올로기와 레드 콤플레스,그리고 국가보안법 체제와 그 구체적인 실행체로서 정보
기구,국민들로부터 무의식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 교육,지배이데올로기를 선

60)법률적 형태의 국가 폭력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을 ‘법률’의 이름으로 제정하여 집
행한 경우를 말한다.

61)김정한,『대중과 폭력:1991년 5월의 기억』 (서울 :이후 ,1998)p,151.
62)조희연․조현연,전게서,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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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확산하는 보수언론,권력형 지식인들로 그 네크워크를 구성하고 있다63)
한국사회에서 정치폭력 네트워크의 작동은 레드 콤플렉스(redcomplex)의 동원

에서 시작되었다. 레드 콤플렉스라는 반공주의와 냉전의식의 공격적인 성향을 의
미하며,왜곡된 공포심에 기초해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적 심리
를 포함한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64)
이러한 정치폭력 네트워크는 이데올로기의 동원 그 자체만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집단을 필요로 하였다.정치폭력은 단순재생산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확대재생산을 추구하면서 기득권 지배세력의 부와 권력과 영향력을 확장
시켰다.여기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제도권 교육과 언론이었다.우리의 제도
권 교육기구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기능을 의식적으로 담당해 왔다.언론
들 또한 제도권 교육에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65)
지배 권력에 의한 폭력 행사의 배경과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으로서,폭

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침묵과 방관 또는 암묵적 수용에 따른 이른바 ‘사회적 침
묵 카르텔’의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치폭력이 역사적으로 구조화되고 일상
화되어 온 것은,기본적으로 그것은 국가에 의한 노골적인 물리적 폭력의 항상적
선택 말고도 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침묵과 방관이라는 이중적 선택의 구조가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66)
한국사회에서 정치폭력은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저항에 대하여 물리적 수단을

활용하여 통제하는 국가적 행위였다.군대나 경찰의 동원,사법기구를 통한 처벌,
국가보안법 등 다양한 공권력의 사용을 하여 피해자나 국민들이 공포감과 복종심
을 가 질 수 있도록 폭력이나 위협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이러한 여러 수준에서의 정치폭력은 민주주의 투쟁과 격돌과정에서 많은 피해
를 발생케 했다.정치폭력과 저항간의 충돌과정에서 산출된 다양한 형태의 피해는

63)조현연,전게서,p.22.
64)강준만 외.『레드 콤플렉스:광기가 남긴 아홉 개의 초상』(서울:삼인,1997),p.7.
65)조희연․조현연,전게서,pp103-106.
66)단순히 현상을 지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분석적으로 침묵의 카르텔을 보게 되면,거기에는 시민사회
내의 제집단이 독재에 대하여 순응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물론 이러한 순응에는 '공포'가 한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공포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람
시가 수동적 동의와 능동적 동의를 구분한 것을 상기할 수 있다.수동혁명을 통하여 민중들은 새로운
국가주의적 지배에 통합되게 되는 수동적 동의상태에 놓인다고 한다면,침묵의 카르텔에는 근대화라고
하는 새로운 ‘헤게모니’프로젝트를 통하여 지배에 대한 민중들의 동의를 창출한 것을 포함한다
사쑨 저,최우길 역,『그람시와 혁명전략』(서울:녹두,1984),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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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차원의 피해와 가족사적 차원의 피해,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피해를 낳았
다.

국가에 의한 폭력의 행사가 항상적으로 선택되고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근대국
가는 통치와 지배의 기본적 수단으로 물리적 강제력의 동원과 헤게모니적 동의의
기제를 함께 지니고 있다.이 두가지 기제는 거의 대부분 동시에 작동하며 상호보
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동의의 기제를 통한 통치를 완전히 배제한
채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노골적인 폭력 통치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67)

            표 표 표 표 3-13 3-13 3-13 3-13 ) ) ) )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사회적 통제비용의 통제비용의 통제비용의 통제비용의 구성과 구성과 구성과 구성과 그 그 그 그 변화      변화      변화      변화      ((((단위단위단위단위:10:10:10:10억원억원억원억원))))

 연도 국방비용

            통제비용
 이데올로기  

  통제비용
 합계  입법 및 

 선거관리
사법 및 경찰   일반행정

1970

1971 152 5 27 32 5 221

1972 200 7 33 88 7 335

1973 211 6 38 42 8 305

1974 384 8 50 49 12 503

1975 642 15 70 66 16 809

1976 928 11 122 130 11 1,202

1977 1,068 13 172 169 19 1,496

1978 1,551 21 193 210 31 1,949

1979 1,575 19 234 271 38 2,137

1980 2,542 29 349 381 44 3,345

1981 2,845 36 543 518 52 3,993

1982 3,299 31 580 666 68 4,645

출처: 서이종,“한국에 있어서 국가재정 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석사학위논문,서울
대학교,1986),p.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노골적인 폭력을 자주 선택하고 동원해 왔다.그
것은 한편으로는 헤게모니적 정당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획득하지 못한 국가권력이
그에 대한 저항을 억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다른 한편 격렬한
갈등과 대립을 구조적으로 내장할 수밖에 없는 냉전․분단․반공질서와 체제를 재
생산하기 위해서도 노골적인 폭력의 동원은 불가피 했다.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국
가가 ‘폭력의 이중성-즉 폭력은 그것이 발휘하는 위력만큼 치러야 할 정치적․사회

67)조희연․ 조현연,전게서,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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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비용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특히 그 폭력이 대내적으로 행사될 경우에
그것이 수반하는 정치적․사회적 비용은 급속히 증폭되다는 것이다.(표3-13참조)
통제비용의 증대는 정치적 비용과 부담을 감당할 의지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기보다는,그 대안으로 헤게모니적 동의의 기제를 통한 정치적 지배를 관철시킬 역
량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물리
적 국가장치이자 정치폭력의 구체적 실행집단인 공안기구의 역할이 부상하게 되었
다.68)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공안기구로는 안기부로 대변되는 정보기관,공안 검
찰,경찰,군 보안부대를 들 수 있다.
군부와 함께 해당 사회 물리력의 공식적 담당기구로서 경찰과 정보기구는 직접
적인 물리력의 행사를 통해 혹은 그것을 행사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국가통치권 행
사의 외양과 형식 아래 항상적으로 개입하는 국가기구이다.69)
한국의 경찰기구는 경찰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1원적 체제의 국립경찰로서,방
범․풍속․안전,청소년문제․교통․일반경비․경호경비․해양경찰등 행정적측면과
범죄수사․정보․대공사찰․외사 등 사법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그러나 이중
사범적측면,특히 정치권력 수호자의 임무로 거의 단일화 되어왔다.70)한국 경찰기
구는 정치권력과 사회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저항세력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해 왔다.이러한 역할을 위한 경찰기구 내의 물리적 토대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기능해 왔던 시위진압 전담경찰인 전투경찰대와 사복기동대이다.경찰
기구가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해 기능해온 것은 국기기구의 본질을 반영한 것이기
도 하지만 해방이후 한국사회 전개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즉 해방이
후 한국사회의 전개과정 속에서 정치권력의 등장이 국민적 지지를 결여해 왔다는
것에서 기인하여 비민주적․물리적 통제가 지속되고,이를 통해 통제기구의 과잉성
장이 이루어져 왔다.
경찰기구가 물리적 통제기구로서 기능했던 이유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위해 과
잉 성장된 경찰기구가 해방이후이도 청산되지 못하고 그대로 유증되어 왔다는 것
이다.그리고 경찰기구가 독립화 되지 못하고 정치과정에 민감한 선거 주무부서인
내무부의 지휘를 받아왔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이러한 제반 조건 속에서 한국사
회의 경찰기구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 아래 정치세력을 방어하는 물리력으로

68)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2004),P.215.
69)한국정치연구회,『한국정치론』(서울:백산서당,1994),P.71.
70)한국정치연구회,전게서,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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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해 왔다.
저항운동의 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한 시위진압경찰,즉 상설진압부대(작전

전투경찰,의무경찰)와 사복기동대는 주된 경찰기구의 물리적 토대였다.특히,1967
년 9월 대간첩작전의 전력보강을 위해 모집되었던 전투경찰은 1980년 이후 늘어가
는 국민의 민주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상설적인 시위진압부대로 사용되기 시작하
였는데 표 3-14에서도 드러나듯이 1979년 17,202명에서 1980년에는 약 320% 증가
한 22,778명으로 그리고 1981년에는 약 44% 증가한 32,705명 등 계속적 증가를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전투경찰과 사복기동대의 수적증가는 억압의 일상화 및 통제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나타났다(표 3-14참조)

   표표표표3-14)  3-14)  3-14)  3-14)  전투경찰 전투경찰 전투경찰 전투경찰 정원        정원        정원        정원        ((((단위단위단위단위::::명명명명))))

    연 도          정  원

1977 12,340

1978 16,417

1979 17,202

1980 22,778

1981 32,705

1982 39,706

1983 45,938

1984 43,292

1985 49,143

1986 53,205

1987 58,700

출처: 한삼희, “치안본부대 해부,”『월간조선』 

      1988년 3월호

표3-13 에서 드러나듯이 통제비용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민주화요구가 증
대되면서 정치적 갈등이 형성되던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법 및 경찰 비용 등 직접적인 통제비용의 경우 특히 1980년 이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이러한 경찰의 특히 공안관련 인원의 증가와 통제비용의 증가는 저항운
동이 그만큼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과 함께 정치폭력이 늘어날 수 밖
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
표3-15는 보안수사대에 의한 구속자 현황으로 비록 민주화이행이후의 상황이

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찰이 통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중 70~80%가 경찰의 수사에 의한 것으로 다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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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경찰이 일상적으로 정치폭력을 대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런데 경찰
에 의한 이러한 물리적 폭력이 강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경찰의 태생적 한계뿐만
아니라 승진이라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표표표333---111555)))보보보안안안수수수사사사대대대가가가 구구구속속속 수수수사사사한한한 국국국가가가보보보안안안법법법 위위위반반반 구구구속속속자자자 현현현황황황

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02.8.

31
계

국가보안법위

반전체 

구속인원

113 338 243 459 663 454 302 123 116 80 2,891명

보안수사대

구속인원
92 305 218 411 525 350 237 90 83 44 2,355명

비율
81.4

%

90.2

%

89.7

%

89.5

%

79.2

%

77.1

%

78.5

%

73.2

%

71.6

%
55% 81.5%

 출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인권실태보고서』,(1998):박원순,『국가보안법연구』
(서울:역사비평사,1997):경찰청,2002년 국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을 참조 재구성.

표표표333---111666)))경경경찰찰찰의의의 공공공적적적별별별 특특특진진진내내내역역역

연도 

내역
계

범인

검거

직무

탁월

청용

봉사

상

보안사

범 검거

경호

경비

한총련

수배자 

검거

간첩

검거

정보활

동 

유공

노동법 
반대 

수배자
검거

기소

중지

자

검거

기타

1997

년
823 408 57 4 29 7 238 2 21 2 5 50

1998

년

9.3.현

재

204 77 10 5 12 19 51 1 1 28

출처: 경찰청,『1997년,1998년 경찰 특진내역』,(1998)참조 재구성.

예컨대 ‘고문기술자’로 불리던 이근안의 경우 1970년 순경으로 경찰생활을 시작
한 뒤 줄곧 대공 분야에서 일하면서 특진으로만 고속승진을 했다.71)
표3-16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 1997년의 특진자
823명중 공안관련 특진자는 보안사범검거 29명,한총련 검거 238명,정보활동 21명,

71)의문사진상규명위워회,전게서,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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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2명 등 290명으로 3분의 1에 해당한다.통상 경찰공무원의 승진이
7~10년으로 보았을 때 단시일 내에 승진할 수 있는 계기로서 공안사범의 검거는
경찰로써는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같은 여건은 결국 경찰
스스로 공안사건을 통해 실적을 높이려는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손쉽
게 검거가 가능한 학생들의 검거에 집중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공안기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정보기능의 독점과
권력의 집중이 되어있는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등이다.
안기부는 국외정부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형법 중 내란죄․ 외란죄․ 군 형법
중 반란죄․이적죄․군사기밀 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
안법 및 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안전기획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수사,정
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을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다.안기부는 이러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공무원을 차출하여 쓸 수 있고 안기부
의 조직․소재지․정원․예산 및 결산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표표표 333---111777)))국국국가가가정정정보보보원원원 변변변천천천과과과정정정

분류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  ⇒⇒⇒⇒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구성시

기

국가재건최고회의

(1961년 5.16 군

사쿠데타 직후)

국가보위입법위원회(5.17군사

쿠데타 직후)

국민의정부 

출범이후(99.1.22.)

근거법

령
중앙정보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비고
1962년 대통령직

속기구로 개편

*1993년 12월 국가보안법 7

조, 10조 수사권 폐지

*1996년 12월 수사권 부활

*관계기관대책회의 등 주관

출처: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서울:역사비평사 ,1997)참조하여 재구성함.

이처럼 방대한 인적․물적 자원과 수사권을 지닌 안기부는 국회․언론․국민으
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72)또 공안합동수사본부

7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반민주악법개페에 관한 의견서』(서울:역사비평,1989).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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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계기관대책회가 정치폭력의 최일선에 존재하였는데 막강한 힘을 지닌 안기부
의 권력남용은 비상입법기구에서 통과된 것이기는 하나 국가안전기획부법,국가안
전기획부직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비해 공안합동수사본부나 관계기관대책
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이 설치된 권력의 핵심기구로서 안기부의 인권유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 새로운 공안기구로 구성된 것이었다.

표표표 333---111888)))합합합동동동수수수사사사본본본부부부 변변변천천천과과과정정정

분류 설립 시기
주도

세력
본부장 구성기관 부설기구   비 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10.26

직후
보안사 보안사령관 

보안사 중앙정보부 

검찰 치안본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5공시절 안기부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등

공안

합동수사본부

1989년 

3월20일
안기부

대검

공안부장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문교부 노동부

공안합동정책

협의회

한총련좌익

사범합동수사본

부

1996년 

9월2일
검찰

대검

공안부장

검찰 안기부 

경찰 교육부

기무사

각지검에 

지역합수부 설치,

실무협의회

97년4월까

지 총12회 

개최,한총련 

370명 구속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1997년 

5월7일
검찰

대검

공안부장

검찰 안기부 

경찰 교육부 

기무사노동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97년8월31

일까지 

한총련 관련 

795명 구속

공안사범

합동수사본부

1998년

3월18일
검찰

대검

공안부장

공안대책

협의회

1999년

3월12일~

현재

검찰
대검

공안부장

중앙기구, 

실무협의회, 

지역협의회 

법법법제제제화화화

출처: 민가협 통계자료실,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서울: 역사비평사,1997) 참조 하여 재

구성함.

공안합동수사본부는 좌익폭력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대책기구로 검찰․안기부․
경찰․보안사 등을 총망라해 설치된 후 (1988년 4월 3일)전국에서 정당․교회․학
원을 막론하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재야민주인사․언론․출판․노동․학원 등에 대
해 수색․압수․연행․구속을 자행하였다.또 하나의 통제기구는 ‘관계기관대책회
의’이다.이는 어떤 정치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담당자
들이 회합을 갖고 그 문제의 성격과 정부당국의 대처방안을 의논해 온 것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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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정부조직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관례적으로 존재해 왔다.
표표표333---111999)))검검검찰찰찰청청청 사사사무무무기기기구구구 개개개편편편내내내용용용

개편일시 개편근거 개편내용

 1973.1.25  
대통령령 

제6472호
∘대검찰청 공안부 신설-공안공안공안공안․․․․강력 강력 강력 강력 및 및 및 및 선거 선거 선거 선거 사건사건사건사건 지휘감독

1975.7.16.
대통령령 

제7698호

∘서울지검 공안부에 공안사무과 신설

∘대검 공안부 공안사무과의 분장사무로 보안처분보안처분보안처분보안처분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1980.5.31  
대통령령 

제9895호

∘대검 공안부 공안사무과의 분장사무로 노동사건노동사건노동사건노동사건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1981.4.24.
대통령령 

제10296호

∘대검공안부에 공안자료과를 신설

∘부산지검 특별수사 제1부를 공안부로 개편, 그 밑에 공안사무과를 신설

1984.6.30.
대통령령 

제11457호
∘대검공안사무과를 공안제1과로, 공안자료과를 공안제2과로 개편

1986.4.30.
대통령령 

제11880호
∘서울지검 공안부에 공안 제1, 2부로 하고 공안제1부에 공안사무과 신설

1986.10.1

1.

대통령령 

제1190호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3, 4과 및 공안기획담당관 신설 

∘대검공안부(공안제3과) 분장사무로 학원관련 학원관련 학원관련 학원관련 사건사건사건사건에 관한 사무의 지휘․감독 

사항 추가

∘서울지검 공안사무과를 공안제1과로 하고 공안제2부에 공안제2과를 신설

∘부산지검 공안사무과를 공안과로 하고 인천, 수원, 대구, 광주지검 및 서울지

검 동부, 남부, 북부지청 특별수사부에 공안부를 각각 신설

1998.2.28
대통령령 

제15712호
∘대검 공안부의 공안4과 삭제

출처:박원순,『국가보안법 연구2』(서울:역사비평사 ,1997),p.539.
해방이후 1950년대까지의 주된 물리적 통제기구는 경찰이었으며,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중앙정보부장 중심의 안보관계장관대책회의가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지배정치권력이 중요한 시기의 정치정세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
끌기 위해 설치한 임시비상기구가 중요한 물리적 통제기구로 부각되었다.국보위와
계엄사합수부,관계기관대책회의 그리고 공안합수부등이 그것으로 국보위와 계엄사
합수부는 지배정치권력이 국가기구를 개편하고 정치권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기 위해 일시적을 설치한 억압적 기구이며,계엄사합수부(10.26~5.17쿠데타)->
관계기관대책회의(전두환정권기)-> 공안합수부(노태우정권이후)로 이어지면서 물
리적 기구는 상설화되고 그 역할 또한 확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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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사사사회회회․․․경경경제제제적적적 측측측면면면

111...노노노동동동통통통제제제

국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노동자 조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에
게 주어진 폭력행사 권한과 국가의 성격에 기초해 있다.하지만 모든 노동자,노동
조합에 대해 같은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이는 특정 사회의 국가와
자본계급이 수행하고 있는 계급지배 양식에 따라 좌우된다.73)
계급지배의 양식은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전체적 계급지배,규제적 계급지
배,헤게모니적 계급지배가 그것이다.
표3-20은 세가지 유형의 계급지배 양식에 대한 비교한 것이다.74)

                 표 표 표 표 3-20) 3-20) 3-20) 3-20) 세 세 세 세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계급지배 계급지배 계급지배 계급지배 양식의 양식의 양식의 양식의 비교비교비교비교

전체적 계급지배  규제적 계급지배 헤게모니적 계급지배

계급

관계

자본-노조관계 일방적 지배  공존  경영동반자

계급타협 여부 계급타협 없음 소극적 계급타협 적극적 계급타협

거시정치 권위주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생산현장 노동기본권 불인정 노동기본권 인정 산업민주주의

조절

양식

자본․국가의 

행위 규제
법규범 부재

법규범,노동자 

물적생존 보장
자기규제

자본의 실천 억압․직접제재 기초적 양보 공동결정 수용

국가

역할

국가 실천
달결권 제약

․인신구속

경제성장,사회적 

안전망
인적자본투자․복지권

국가 기구
경찰․비밀경찰․인신

구속

중립적 사법부

경제․산업담당 행정부
교육․복지․문화․미디어

출처: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역사적 희생』(서울:함께 읽는 책,2002),p.235

이중 권위주의적 지배라 할 수 있는 전체적 계급지배를 보면 계급관계의 측면에

73)조돈문․노광표,“국가의 억압적 노동통제와 노동자 피해,”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실을 향한 험난
한 여정』,(2004)P.215.

74)Burawoy,Michael.,ManufacturingConsent:changesintheLaborProcessunder
MonpolyCapitalism,(Chicago:U.ofChicgo,1979).pp.1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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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본계급과 국가 피지배계급인 노동계급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양보하지 않는
일방적 지배의 특징을 보인다. 지배세력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범이 존재하지 않
거나 존재하더라도 지배세력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거나 구속력을 결여
하기 때문에 피지배계급에 대한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지배세력은 법적절
차에 의하지 않고 노동계급과 노동조합에 대해 자의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적 지배양식의 경우 노동자 및 노동조합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길들여지며 이러한 역할은 주로 경찰․비밀경찰․검찰등 대
표적인 물리적 통제기구들에 의해 수행된다.

                     표표표표4-21)   4-21)   4-21)   4-21)   억압억압억압억압----실천실천실천실천----피해피해피해피해----결과 결과 결과 결과 모형모형모형모형

행위유형과행위유형과행위유형과행위유형과

수준수준수준수준

국가의 국가의 국가의 국가의 조치조치조치조치

((((보호보호보호보호////억압억압억압억압////시혜시혜시혜시혜))))
    실천실천실천실천 피해피해피해피해 반대급부반대급부반대급부반대급부

법률수준

특별조치, 노동관

계법 입법, 은사,

위헌조항

제정과 개정청원,

법률반대,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탄원,진정,

파업

수배,연행,구금

구속,유죄판결,

복역

보호입법 제정,

권리보장

제도수준

지침,규정,회의,

임금가이드

(위계적 통제,기술

적 통제

항의,호소,

집회 및 시위

파면,정직,감봉,

경고,해고,

강제휴직

원상회복,

사회보장의 증대

관행

수준

가시

차원

과잉권력의 행사-

불랙리스트 작성

작성묵인,월권,말

과행동의 괴리

집단행동,반격

회피,순종

구타,고문,사형,

감시,차별
특혜 배제

불투명

차원

이데올로기적 

통제,행정부작위

로 인한 해태

소모적/수세적 

논쟁,방어,연고주의

심리적장애,

반인권적 문화

스트레스 과잉

사회적요인의 질병

사회수준  지배와 억압

저항/복종,투신,분

신, 자해, 개별적 

공격행위

차별,침묵,소외

고립,인정,참여,

중산층 의식,

사회적기회의 

증대와 축소

출처:허상수,“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민주적실천과 역사적 희생,”조희연 편,『국가폭력,
민주주의투쟁,그리고 희생』(서울:함께읽는 책,2002),p.231.

이러한 물리적 노동통제는 ‘억압-실천-피해-결과’의 형태로 나타난다.표 3-21
에서와 같이 강제적 노동통제는 필연적이 피해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강제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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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통제의 경우 물리적 강제력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길들이며,노동자들은 탄압과
이익이 두려워 지시에 따르게 된다.
주로 국가에 의한 노동의 통제는 법적통제,제도적 통제,사회적 통제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법적통제가 노동통제의 주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주된 법적기제로는
노동 관계법을 들 수 있다.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
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유의미한 개정은 주로 정권교체 직후 이루어졌다.
노동관계법,특히 집단적 노사 관계법의 개정과정은 각종 규제 입법의 확대와 강화
과정과 동일선상에서 추진되어왔다고 지적된다.75)
결국 노동관계법의 개정은 노동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자

유를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서 ‘반공 규율 사회’를 완성하고 경제 성장에 필요한 국
민 동원 체제를 구축하는 체제 정비의 의미를 띤 것이었다.76)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1963년과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노동관계법이 대폭 개정되
었다.1963년 개정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주의에서 허가주의로 바꾸었고,행
정관청에 노동조합 해산 명령권을 주었으며,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했고,보수노
조를 금지했다.1973년 개정에서는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총회의 결의사항
으로 규정하고,민간사업인 방위산업도 강제중재의 대상으로 만들었다.77)
전두환정권은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을 개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신설,유니온샵 제도의 폐지,노조설립요건 강화,직
권중재 범위 확대,냉각기간 연장 등이었다.78)
노태우 정권은 노동관계법뿐만 아니라 법 위반자들을 공안 사범으로 분류하여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하여 노동통제를 강화하였다.노태우 정권은 1980년 전두환
정권 하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개정된 노동조합법 등을 적용하여 제 3자 개입
금지 위반의 혐의로 일체의 노동조합 지원과 연대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김영삼 정권은 노사개혁을 표방하여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

지 않자 여당 단독으로 기습 처리하여 광법위한 조직 노동자의 항의파업에 직면하
여 전면 백지화하고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한 노동관계법을 새로 만
드는 우여곡절을 연출하기도 하였다.79)

75)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85년 노동사회 사정』(서울:민중사,1985),p.34.
76)허상수,“한국민주주의와 노동운동:민주적실천과 역사적 희생,”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그리고 희생』(서울:함께읽는 책,2002)p.239.

77)이종하,“한국노동입법의파행성,”노동문제연구소,『한국의 노동문제』(서울:비봉출판사,1991),p.450.
78)박현채․김형기 외,『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서울:돌베개,1985),pp.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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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도적인 통제을 들 수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
한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 하였던 것이 ‘노동대책회의’이다.
노동대책회의는 전두환 정권시절 국무총리 훈령 제 163호(1981.2.13)및 훈령 제
171호(1981.12.1)에 의해 설치되었다.중앙노동대책회의는 노동부장관(위원장),국가
안전기획부 제 1차장,치안본부장,국세청장,노동부,경제기획원 등 6개 정부부처
차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중앙노동대책회의’를 구성,개최
하고,시도지역에도 도지사,시장,시도 경찰국장으로 ‘지역노동대책회의’를 구성,개
최하는 등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여왔다.
방대한 행정조직으로 편제된 노동대책회의의 주요 기능은 노사분규의 예방 및 해
결 대책,노사문제에 대한 제3자 개입 방지 대책,'사회에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을 강구하는 데 있었다.80)
노태우 정권은 1988년 12월,특별담화를 통해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

고,이른바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운동을 좌익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중벌
을 가하는 조치를 강행하였다.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는 조합결성과 운영을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직후 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정당․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재등록토록 했는데 이 과정에서 155개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과 22개의 연맹체가
해체되었다.81)일상적인 감시․통제는 유신체제에 들어 더욱 강화되었으며 정보기
관이 그 핵심에 있었다.중앙정보부는 노조간부들을 매수하여 노동조합의 정책수립
과 집행과정을 통제했고 산하 사업장들의 동태를 1일보고 형식으로 보고 받았다.
한편 경찰 등 정보․치안기관들도 파업현장에 대한 직접개입은 물론 민조노조운동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민주노조운동과 그를 지원하는 도시산업선
교회등 종교계와 재야의 움직임에 대한 반공이데올로기 공세,노동운동에 대한 외
부지원 차단등의 활동을 통해 노동조합 조직화를 어렵게 했다
전두환정권기에는 계엄당국의 주도로 정화운동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을 탄압
하였다.1980년 8월 한국노총 정화추진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진 제1차 정화조치로
산별노조 산하에 있던 105개 지역지부가 해산되었고,9월에 단행된 제 2차 정화조
치에서는 노동조합 간부 191명이 강제로 정화조치되었다.또한 1천여명의 해고노동

79)허상수,전게서,p.242.
80)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전게서 p.43.
81)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운동사』,(1797),pp.56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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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단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노동부,근로감독관실가 정보기관에 비치하도록 강
요함으로서 대상자들에게 취업거부․해고․사직강요․학대․전출․부서이동 등 불
이익을 주도록 했다.82)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는 주로 정권초기에 집중되었는데 새로 출범하는 군사정권
들은 노동조합을 대거 해체하고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구속․해고시킴으로서 현장
에서 분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83)
노태우 정권기에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승했고 최
고치를 기록했다.노태우정권기 초기에 노동조합 조직이 팽창한 것은 민주화의영향
과 함께 노동조합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 건설 및 운영이 보다 자유로워졌기 때문
이었다.그러나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계기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창설하면서 공안
정국이 시작되었고 노동운동단체와 민주노조간부들에 대한 수색․불법연행․구속
이 다시 일상화되면서 분규사업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노조운동에 대한 강제적
통제가 시작되었다.84)
1990년대에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알려진 ‘파업시 임금 불지급 지침’을
통해 과거 정권의 임금억제정책보다 더 위협적인 행정제재 수단으로 통제하였다.
이는 1980년대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 노동조합비의 복지기금화를 법제화함으로
서 그나마 취약하였던 노조 재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85)
노동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관행수준의 통제와 물리적 강제는 매우 다양하고 교

묘한 형태로 가시적 차원과 불투명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왔다.유신헌법체제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중앙정보부는 한국노총 및 각 산업별 노조에 담당관
을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사찰하고,노조의 일부 간부들을 매수하거나 후원하여 긴
밀하게 결탁하고,내부의 조직사정과 정보를 수집하였다.더욱이 위원장이나 사무
총장에게 매월 기밀비(당시 물가수준에서 쌀두 가마니 상당의 금액)를 지급하고,
이들로부터 1일 보고 형식의 정보를 제공받고,중요 정책 수립이나 집행에 직접 개
입하였다.이들 정보기관원들은 기업 수준의 민주노조에도 개입하였고,이 과정에
서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연행,고문,협박하였다.86)

82)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사회의 노동통제』,(서울:민중사,1987),pp.51-52.
8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전게서,p.318.
8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70~2000 민주노조투쟁과 탄압의 역사』(서울:현장에서미래를
,2001),p.159.

85)노동인권회관,『노동인권 보고서』(서울:역사비평사 ,1992),pp.25-35
86)이태호,『불꼿이여 이 어둠을 밝혀라:70년대 여성노동자의 투쟁』(서울:돌베개 ,1984).pp.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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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 활동가에게 가해진 블랙리스트(요주의자 명부)
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해고된 노동자 1천여 명의 명단이 작성되어 전국 기업체
와 노동관계기관에 배포되는 바와 같은 과잉권력의 행사등이 이런 유형에 포함된
다.나중에 인천경동산업과 성남 고려피혁노조농성과정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의
규모과 작성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한 노무관리 차원의 자료가 아니라 관
계당국의 협조나 묵인이 아니고서는 확보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이 포
함되어 있었다.87)
국가에 의한 사회 수준의 통제은 운동역량의 소진을 가져오는 다양한 이데올로기
적 규율이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졌다.예를 들면 특정 종교의
선교조직을 ‘빨갱이’라고 악선전함으로서 노동자들과 국민 대중들을 이간하고 분리
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취하기도 하였다.88)이에 따라 국가에 의한 지배와 강
제적 통제조치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투신이나 분신과 같은 최후적 수단을 선
택하는 가해자에 대한 개별적 공격행위로 나타났다.89)

222...사사사회회회적적적 방방방조조조
지배 권력에 의한 폭력 행사의 배경과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으로서,폭

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침묵과 방관 또는 암묵적 수용에 따른 이른바 ‘사회적 침
묵 카르텔’의 구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정치폭력이 역사적으로 구조화되고 일상
화되어 온 것은,기본적으로 그것은 국가에 의한 노골적인 물리적 폭력의 항상적
선택 말고도 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침묵과 방관이라는 이중적 선택의 구조가
절묘하게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90)
앞서 살펴본 것처럼,국가에 의한 폭력의 노골화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선택,동

원되는 것은 아니다.근대 국가는 통치와 지배의 기본적 수단으로 물리적 강제력의
동원 기제와 동의의 기제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 두 가지 기제는
거의 대부분 동시에 작동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의의 기제를 통한 정치적 지배를 완전히 배제한 벌거벗은 물리적 폭력에 의한

87)원풍모방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민주노조 10년-원풍모방노동조합활동과 투쟁』
(서울:풀빛,1987),p.130.

88)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1970년대 민주황운동2』,(1987),p.124.
89)허상수,전게서,pp245-248.
90)조희연․조현연,전게서,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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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지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폭력이 구조화되고 일상화되어 온 데 대한 모든 원인과 책

임을 국가 또는 정치폭력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여기에는 일반 국민들의 침
묵과 나 몰라라 식의 방관 또는 암묵적 수용에 따른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침묵
사회’(silentsociety)의 구축이 또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사회적
침묵의 카르텔의 작동에 따른 침묵사회화 현상은 강제적이고 수동적인,또는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원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첫째,역사의 실체험과 역사적 기억,그리고 역사적 학습에 의한 사회적 침묵이

다.이 침묵과 방관은 전쟁과 분단과 독재라는 역사적 실체험을 통해 형성된 즉자
적 피해의식에서 발생한다.“모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며,모두가 피난지에서 만
난 사람처럼 서로를 대하며,모두 어떤 질서와 규칙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당장의
이익 추구와 목숨 보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이른바 ‘피난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체득된 삶의 지혜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91)
둘째,공포의 동원에 의한 강요된 사회적 침묵으로,그것은 집단적 증오의 영속

화를 위해 왜곡되고 조작된 기억/망각의 정치의 개입으로 인한 레드 콤플렉스의 내
면화 등 정치적 길들이기의 누적적 효과에 따른 억압적 자기검열체제의 제도화 탓
이기도 하다.92)
셋째,무관심에 의한 사회적 침묵으로 보편적인 가치와 공공적인 이해보다는 극

히 개인적인 차원의 안락과 쾌락을 선호하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이른바 ‘가족개인
(familyindividual)’화 현상의 심화 속에서 체화된 이기주의적 심리의 자연스러운
반영이기도 하다.한국사회가 엄청나게 향상된 노동생산성의 토대 위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소비사회의 안락을 누리는 데 상당 기간 동안 성공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러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물질적 풍요가
점점 증대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조정과 통제가 행해지는
것은 통제 메카니즘의 하나가 되고 있다.
넷째, 궁극적으로 조직화된 정치적 대안 부재에 따른 필연적 귀결로서 역사적

허무주의와 정치적 무기력증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아무리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일의 희망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견뎌내게 된다.그러나

91)김동춘 “사상범 통제의 한국적 특성,”『분단과 한국사회』(서울 :역사비평사.1997),p65.
92)이삼성,『20세기의 문명과 야만』(서울:한길사.1998),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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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조직화를 위한 대안이 보이지 않을 때,사람들은 쉽게 좌절하며 사회적으로
침묵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나라의 역대 독재권력이 일반 대중들의 일정한 합의를 바

탕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합의 독재’(consensusdictatorship)개념의 어느 정도
는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측면이 있다.일반 대중들은 독재 권력의 피해자였
지만 동시에 그 공범자이기도 했던 것으로,즉 위로부터의 강압에 의한 사회적 통
제가 독재 권력의 한 축이었다면,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동의도 독재 권력을 지탱하
는 또 다른 축이었던 것이다.이처럼 민중들의 삶의 이율배반성,즉 권력을 거부하
는 자율적 세계와 더불어 교육과 언론,다양한 상징 조작 등을 통해 지배 이데올
로기가 관철되는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내적 의식속에,독재에 저항하면서 동시
에 독재를 지지하는 모순이 가능한 것이다93).또한 그것은 스피노자(B.Spinoza)의
‘구성적 대중’과 ‘전복적 대중’,즉 야누스적인 대중의 이중적 삶을 표현하는 것이기
도 하다.즉 현실 속의 대중은 때로는 누구의 기획도 뛰어넘고 혁명적인 열기로 모
든 것을 바꿔 놓는가 하면,때로는 엄청난 압제에 대해 침묵하고 동조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권력의 폭력은 폭력으로 규정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과,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전도된 정
치현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침묵과 방관의 사회적 심리가 역사
적 망각의 사회화로 이어지면서 숱한 정치폭력들의 반복적 출현에 한 몫을 톡톡히
거들고 있는 것이다94).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한 사회적 침묵이 ‘침묵사
회’(silentsociety)화 현상을 발생시키며,동시에 그것은 사회의 폭력화에 따른 ‘폭
력사회’(violentsociety)화 현상을 가져오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

333...경경경제제제적적적 불불불평평평등등등
한국사회의 본격적인 산업화와 그로 인한 경제적불평등은 박정희 정권 이후 시

작되었지만 정치적 불평등은 그 이전 분단정권의 성립과 함께 시작되었다.이승만
정권의 성립과 함께 형성된 반공규율사회의 형성은 한국정치의 기본적인 지형을
결정지으면서 정치적 불평등 구조의 핵심을 구성하게 되었다.95)반공규율사회란‘내

93)임지현 외.『우리 안의 파시즘』 (서울:삼인,2000),pp7-8.
94) 김삼웅,“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열사 피해자에 대한 의미,"『열사회보』,제6호.
95)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의 빈곤과 불평등』(서울:오름,2004),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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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으로 반공이데올로기가 일종의 가상적인 국민적 의사합의
로 내재화된 동질적인 ‘극우공동체’를 지칭한다.96)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반공규율사회는 체제내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면서 기득권집단의 이해
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기제였다.즉 반공규율사회는 기득
권집단 이회의 세력에게 정치적 접근의 기회를 봉쇄하는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
과 물리적 장치인 경찰 등을 활용해 권위주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체제였
다.박정희 정권이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반공규율사회라는
배경에 기인한 것이었다.박정희 정권 이후 산업화가 가능했던 조건은 체제 순응적
이면서 근면한 노동자와 세계경제에서의 유리한 조건으로 정치될 수 있는데97) 이
러한 조건이 가능했던 것은 이승만 정권 시기에 형성된 반공규율사회에 근거한다
고 할 수 있다.98)박정희 정권은 반공규율사회를 기반으로 권위주의적 체제를 강화
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통해 반공규율사회를 강화했다.주민등
록증.예비군,그리고 중앙정보부 등 시민들의 삶을 철저히 감시 규율할 수 있는
제도들이 박정희시기를 통해 만들어 졌으며 이는 체제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제한
하는 것이었다.이러한 체제는 유신체제에서 절정을 이루었다.99)
이러한 정치제제의 비민주성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귀결되었다,박정희 정권은 경
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 했다.정치적 정당성
이 없었던 권위주의 정권이 수행한 경제성장정책은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실행적 정당성을 통해 정권의 재생산을 추구하는 것이었고,양적인 실
적주의는 사회전체의 부를 증가시켰지만 그 부의 분배는 왜곡된 것이었다.양적성
장의 극대화는 재벌등과 같은 특정세력에게 부를 몰아주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
제적 기득권층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100)

96)조희연,『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서울:당대,1998),P.8.
97)구해근,『한국노동계급의 형성』(서울:창작과 비평사,2001).pp.21-39.
98)조희연,전게서.p.8
99)김정훈․조희연 ,전게서.p.126.
100)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게서,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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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정정정치치치폭폭폭력력력의의의 시시시기기기별별별 양양양상상상
정치폭력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작용과 저항행위가 시기별로 어떠

한 차이점을 갖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성이 부정된다면 이는 국가범죄로 규정 될 수 있을 것이다.당연
히 범죄에는 응단의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한국의 경우 권위주의정권의 민주주의
체제의 파괴행위와 이를 수호하고자 했던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은 ‘국가범죄’로서
규정될 수 있다.1)이런 점에서 정치폭력의 양상은 행위자를 중심에서 파악하는 것
보다 사회적 현상을 통해 파악해야 필요가 생긴다.즉,한국사회의 정치폭력을 제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사회적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현대사의 흐름은 국가형성 시기->권위주의
시기->민주주의 이행기의 흐름을 보인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정치 권력은 ‘안보’
를 명분으로 하는 ‘독재’적 권위주의정권으로 정착되어 간다.
정치폭력의 양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당시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해야 한다.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어 있던 지배-피지배구조가 정치폭력과 어떤 상관성을 가
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저항활동의 목적이나 대상,그리
고 저항주체의 개별적․계급적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항활동의 과정이 반영되어야 한다.주체별 조건에 따라 정치폭력의 정도
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또한 저항활동이 합법적․불법적 공간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조직적․개별적 저항의 방식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
다.이와 함께 정치폭력의 강제성의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의든 타의든 ‘강요’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그런데 ‘강요’의 방식도 다양할
수 있다.지배세력에 의한 직접적 강요도 존재하고 간접적 강요도 존재한다.또한
우발적,계획적인 선택의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치폭력의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저항활동형
태의 다양성,저항활동의 과정이나 주체적 활동의 조건,강요의 주․객관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1)전체주의체제 하에서의 국가 폭력은 구체적인 행위자들이 국가권력을 이용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저지른 국가범죄로서 특징 지워질 수 있다.조희연,『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그리
고 피해』(서울:함께읽는 책,2002).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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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절절절 이이이승승승만만만 정정정권권권기기기 :::이이이데데데올올올로로로기기기와와와의의의 결결결합합합

1945년 해방으로 일제의 식민지배가 종식되었지만,정치폭력의 구조는 청산되지
못하였다.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군정과 정부수립과정에서 일제의 통치구조가 인
적․물적으로 재생산되었기 때문이었다.해방은 민주적질서와 정치구조의 형성을
위한 기회였지만 극단적인 좌우대립의 와중에 국가통제기구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민군정 기간 동안 일제의 경찰과 사법기관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그 종사
자들은 1948년 정부수립이후 권력의 상층부를 형성하였다.고등경찰제도는 폐지되
었지만 각 경찰서에 사찰과가 신설되었다.사찰과는 정치․사회단체에 대한 정보수
집,집회와 집단행동,폭동,시위,기타 군정에 대해 반대하는 범죄 행위 일체에 대
한 사찰을 맡게 됨으로서 이전의 고등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2)식민지지배하에
서 확립되었던 정치폭력의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면서 식민지 경찰의 수사관
행들이 확대 재생산 되었다.특히 국내에 정치기반이 없었던 이승만은 정권을 장악
하기 위해 이들을 끌어들였다.극단적인 좌우대립은 갈수록 폭력화되었고,이 과정
에서 물리적 국가기구의 폭력 또한 무자비해져 갔다.(표 4-1참조)

                   표 표 표 표 4-1) 4-1) 4-1) 4-1) 좌익 좌익 좌익 좌익 주도의 주도의 주도의 주도의 정치폭력정치폭력정치폭력정치폭력(1948.1-4)(1948.1-4)(1948.1-4)(1948.1-4)

항목 경찰습격
관공서 

공격
 파괴행위 소요․시위 파업

     사망자

경찰 폭도 비폭도

1월 0 0 15 6 0 0 1 1

2월 130 9 136 125 14 33 74 14

3월 118 14 78 76 6 20 73 14

4월 52 1 30 118 3 15 62 77

 총 300 24 259 325 23 68 210 106

출처: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이승만․김구 시대의 정치사』(서울:서울대학교 출
판부,1998),p.253.

2)역사문제연구소,『해방 3년사 연구 입문』(서울:까치,1989),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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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4-2) 4-2) 4-2) 4-2) 해방공간 해방공간 해방공간 해방공간 국내 국내 국내 국내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지도자들의 폭력인식폭력인식폭력인식폭력인식

인물

정치수단

으로서의

폭력인식

정치목표

 로서의

폭력인식

정치적 

지향점

이념적 

거점

정치적 

친화력
암살여부

김일성 ○ ○ 민족해방 사회주의 ○ ×

이승만 ○ △ 완전독립
자유민주

주의
○ ×

김구 ○ × 완전통일 민족주의 × ○

박헌영 ○ ○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

△(월북/숙

청

여운형 △ △
근로인민

해방
민족주의 ○ ○

출처: 박종성,『한국정치와 정치폭력』(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p.303.

해방 후 한국사회는 민족국가의 건설을 둘러싼 이념적 장이 되었다.앞서 서술한
대로 민족국가건설에 대한 대립은 결국 이식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공화국으로 진
행되었다.그런데 이식된 민주주의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체제가 고착화 되면
서 한국사회는 반공주의적인 방향으로 재편되면서 이식된 민주주의 자체도 반공주
의에 의하여 왜곡되게 되었다.3)
안보를 위한 반공이념은 시민사회의 형성을 제어하였고 정치폭력의 증폭을 가져
왔다.이 과정에서 반공주의를 정당화하면서 각종 정치적 테러가 빈번했다.

3)조희연은 해방 후 이 시기를 반공규율사회로 보고 있다.한국사회는 통일된 민족국가 수립으
로 나아가지 못하고 민족국가의 성격을 둘러싼 내부 정치사회세력 간의 투쟁이―외세와 결합
되면서―‘내전’(civilwar)으로 발전하였고 그 결과 고착된 분단체제가 출현하게 되었으며,내
전 이후 1950년대에는 “내전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안보를 위한 반공이 내적인
의사(擬似)합의로 전화되고 그것이 개인 및 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와 행위를 우익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사회”로 규정될 수 있는 ‘반공규율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조희연,『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서울:당대,1998)2장.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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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444---333)))이이이승승승만만만 정정정권권권기기기 정정정치치치폭폭폭력력력(((저저저항항항)))의의의 발발발생생생현현현황황황

                                정치 정치 정치 정치 소요소요소요소요                                                     시위주동자시위주동자시위주동자시위주동자

 가두

시위
폭동

정치파업․ 

정치분규․

지역적 

반란

정치테

러․ 암살
학생 정치인

 시민

 대중
전문직 근로자

공

산

주

의

자

기

타

295295295295

(61.6%)(61.6%)(61.6%)(61.6%)

43434343

(9.0%)(9.0%)(9.0%)(9.0%)

14141414

(2.8%)(2.8%)(2.8%)(2.8%)

127127127127

(62.1%)(62.1%)(62.1%)(62.1%)

106106106106

(19.3%)(19.3%)(19.3%)(19.3%)

91919191

(16.8%)(16.8%)(16.8%)(16.8%)

89898989

(16.4%(16.4%(16.4%(16.4%

))))

53535353

(9.9%)(9.9%)(9.9%)(9.9%)

29292929

(5.4)(5.4)(5.4)(5.4)

121121121121

(22(22(22(22

.5%.5%.5%.5%

))))

50505050

(9.(9.(9.(9.

3%)3%)3%)3%)

479479479479 539539539539

출처:신명순,“한국정치에서 있어 정치시위의 효율성,”『한국정치학회보』,제 16집 (1982),p.29.:
박종성,『한국정치와 정치폭력』(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2001),p.350.참조 재구성.

따라서 정치폭력의 양상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에 의한 피해라기
보다 제약 없이 가해지는 억압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특히 이승만정권기는 국
가의 공안기구의 성격이 물리적 강제기구로서 성격을 갖게 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 하나 이시기의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의 대상자가 주로 좌익성향을 갖는 인사들
이 중심이었으며,정치적 살인과 테러가 중심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이는 이후
군부권위주의 정권이 최소한 통제의 기제를 사용한다든지 법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해 왔다면 이 시기는 그야말로 제약이 없는 폭력을 행사했으며,테러를 방조하
는 등 사적폭력 까지 반공주의라는 이념으로 묵인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전쟁 중 국가공권력은 비상시임을 내세워 거의 무방비상태로 노골적인 폭력
을 행사하게 된다.보도연맹,부역자 처벌,국민방위군 사건,빨치산 토벌 중의 민간
인 학살등 공권력의 정치폭력의 사례는 끊이지 않았다.4)특히 1950년 9-10월 한달
동안 부역자 처벌은 법규도 없이 이루어졌으며,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부역행위특
별처리법’조차 지극히 자의적이라서 실질적으로 인민군 치하에 남은 전 주민이 부

4)이에 대한 연구는 서중석,『조봉암과 1950년대(하)-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서울:역사비평사,1999):
김동춘,『전쟁과 사회』(서울:돌배개,2000):김기진,『끝나지 않은 전쟁-국민보도연맹』(서울:역사비
평사,2002)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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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공식적인 통계에 의해도 부역자로 검거된 사람이 15만
3천 8백 25명이었으며 자수자가 39만 7천 90명으로 ,부역자로 취급된 사람은 모두
55만 9백 15명에 달하였다.5)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이 권력유지를 위해 가장 크게 의존한 것은 경찰기구의 물리
력이었다.무리한 경찰 병력확장은 창설초기부터 경찰관의 자질저하라는 심각한 문
제를 않고 있었다.경찰측 자료에서 조차 이시기 경찰이 ‘봉사와 예방보다는 진압
과 단속이라는 경찰상을 국민의 가슴속에 심어주게 되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6)

                  표 표 표 표 4-4) 4-4) 4-4) 4-4)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 정권기 정권기 정권기 정권기 경찰병력의 경찰병력의 경찰병력의 경찰병력의 변화변화변화변화

연도 병력 연도 병력

1939 12,314 1955 47,250

1940 23,888 1956 39,037

1947 27,600 1957 39,031

1950 48,010 1958 39,007

1951 63,427 1959 33,035

1952 63,427 1960 33,035

1953 50,731 1961 29,835

1954 50,731 1962 29,910

출처: 박동서, “경찰행정사(1945-196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논총』,(1966).p.65

1950년대 이승만 정권 하에서 권력구조는 최고 권력자인 이승만을 정점으로 지극
히 개인화되어 있었다.7)이시기 독점적 권력운용을 감시할 언론과 정당의 기능은
권력기구의 물리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결국 권력의 시각에서 국
민의 의무는 국가=이승만=정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었고 이로부터 일탈하는 집단
과 개인은 ‘비국민’으로 응징의 대상이 되었다.8) 전쟁을 겪으면서 비대할 대로 비
대해지고 갖은 특권을 누렸던 폭압기구들은 전쟁 이후 국민의 충성을 검증함으로
써 기존의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이러한 ‘공포에 기초한 충성’9)은 항상

5)내무부 치안국,『경찰 10년사』,(1959),p.267.
6)박범래,『한국경찰사』,(경찰대학.1988),p.205.
7)백운선,“이승만 통치의 유산,”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21세기 한국정치학
의 도전과 선택』(1999),P.13.

8)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2004),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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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고 복종을 철저히 내면화하도록 강요하였다.검증
을 수행하는 것은 경찰,특무대등 수사 정보기관이었고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
법기관과 교정기관들이었다.권력에 순응하지 않은 자들은 항상 빨갱이로 몰릴 운
명에 놓여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불법연행과 감금,고문,간첩 조작 등이 일상화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승만에 대한 충성검증은 1인 독재체제의 집권화된 관료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정권 내에서는 숱한 파벌들 간의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
었다.10)이승만에 대한 충성검증은 이들 파벌간의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기 위한 것
이었다.따라서 이승만에 대한 국기기구의 충성은 권력남용과 불법,위법 등이 동
원된 충성경쟁이 되었고 부정부패가 사소한 영역까지 일상화 되면서 국민의 기본
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었다.이승만 정권기 갖가지 형태의 정치테러가 빈발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이승만에 대한 충성이 애국으로 인식되어버렸던 권력의 개
인화에 따른 것이었다.이승만정권기 정치폭력의 특징 중 하나는 사적폭력 집단이
공권력과 결합하여 그 비호 하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다.이승만의 가
부장적 권위에 기댄 자유당 정권 하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만 드러낼 수 있다
면 법과 규범은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또한 자유당 정권의 기반이 되었
던 사회단체 중 상당수가 지역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었으므로 정권의 핵심부와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11)
그 결과 야당탄압과 정치테러,선거과정에서 폭력행사 등은 경찰과 행정기구 등

국가공권력과 자유당의 정치조직.그리고 지역의 폭력조직이 긴밀히 연계되어 진행
되었다.1950년대 횡행했던 이른바 정치깡패들은 바로 이런 결합구조의 산물이었
다.따라서 이시기 정치폭력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에 의한 폭력의
행사라기보다 제약 없이 가해지는 억압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특히나 이시기
국가의 공안기구의 성격의 폭압적 기구로서 성격을 갖게 되는 시기라는 것이다.또
하나 이시기의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의 대상자가 주로 좌익성향을 갖는 인사들이
중심이었으며,정치적 살인과 테러가 중심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이는 이후 군부
권위주의 정권이 최소한 통제의 기제를 사용한다든지 법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

9)김동춘,“거창사건의 전개과정,”거창학술대회 발표문,2000,P.83.
10)부르스 커밍스 저,김동서 외 옮김,『한국현대사』(서울:창작과 비평사,2002),p.490.
11)이기훈,“일제와 이승만 정권기 국가폭력,”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
정』,(2004),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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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면 이 시기는 그야말로 제약이 없는 폭력을 행사했으며,테러를 방조하는
등 사적폭력 까지 반공주의라는 이념으로 묵인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제제제222절절절 박박박정정정희희희 정정정권권권기기기 :::구구구조조조적적적 정정정착착착
1961년부터 1979년에 이르는 박정희정권 시기는 한편으로는 ‘군부독재’정권으로

서의 성격을 띠면서,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개발계획의 시행 및 가시화 등 ‘개발시
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개발독재(developmentaldictatorship)로 규정될 수 있다.12)
1960년대의 개발독재는 기본적으로 분단의 고착화로 인한 안보독재를 계승한다

는 점에서 1950년대 지배체제의 계승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반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negative)국가목표가 ‘근대화’라고 하는 적극적인(positive)국가 목
표로 전환되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국가적 동원을 시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1950년
대의 독재와 구별되는 ‘개발’독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13)
권위주의적인 반민주주의적 체제로서의 개발독재체제가 확립된 1960․70․80년대
에 바로 이러한 체제에 대항하여 민주주의 투쟁이 전개되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정치폭력이 발생하였다.14)
한국의 개발독재는 다른 제3세계국가와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만이 일당
적 독재체제라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다당제적인 정치적 제도가 일정하게 존재
하는 속에서 독재와 저항의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또한 한국의 경우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역사 속에서 저항적 사회운동의 전통이 강하게 존재하는 경
우라고 할 수 있다.15)

12) 박정희 군부세력은 군사쿠데타를 성공시킨 후에,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의 하나로 개발정책을 본격화하게 된다.

13)이러한 측면을 국가기능 면에서는 ‘신중상주의적 준전시국가’(Listianwarfarestate)로,국가
형태라는 면에서는 ‘권위주의적 발전 동원체제’(authoritarian developmentalmobilization
regime)'로 표현된다. Hee-Yeon.Cho,andJessop.Bob, “TheListianWarfareStateand
Authoritarian DevelopmentalMobilization Regime in the EastAsian 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Prepared fortheworkshop,In Search ofEastAsian Modesof
Development:RegulationistApproaches,(TunghaiUniversity,Taichung.2001).pp.1-15.

14) 동일한 개발독재라고 하더라도 사회에 따라 다를게 나타날 수 있다.개발독재의 성립과정에
서의 정치적 정당성의 유무,개발독재가 유지되는 정치사회적 조건,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
의 제도의 존재 유무,경제성장 성취 정도,저항적 사회운동의 전통 등에 따라 개발독재의 평
가를 다를 수 있다.
이병천,『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서울:창작과 비평사,2003),총론편

15)김 준.“아시아 권위주의 국가의 노동정치와 노동운동: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사회학박사
학위논문,서울대학교.1993).『경제와 사회』,제23권,(1994),pp.25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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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444---555)))박박박정정정희희희 정정정권권권기기기 정정정치치치폭폭폭력력력(((저저저항항항)))의의의 발발발생생생현현현황황황(((333공공공화화화국국국)))

                                정치 정치 정치 정치 소요소요소요소요                                                     시위주동자시위주동자시위주동자시위주동자

 가두

시위
폭동

정치파업․ 

정치분규․

지역적 

반란

정치테

러․ 암살
학생 정치인

 시민

 대중
전문직 근로자

공

산

주

의

자

기

타

1,1061,1061,1061,106

(97.9%)(97.9%)(97.9%)(97.9%)

11111111

(1.0%)(1.0%)(1.0%)(1.0%)

4444

(0.4%)(0.4%)(0.4%)(0.4%)

9999

(0.9%)(0.9%)(0.9%)(0.9%)

922922922922

(76.2%)(76.2%)(76.2%)(76.2%)

85858585

(7%)(7%)(7%)(7%)

65656565

(5.3%)(5.3%)(5.3%)(5.3%)

71717171

(5.9%)(5.9%)(5.9%)(5.9%)

38383838

(3.2%)(3.2%)(3.2%)(3.2%)
0000

29292929

(2.(2.(2.(2.

4%)4%)4%)4%)

1,1301,1301,1301,130 1,2101,2101,2101,210

출처:신명순,“한국정치에서 있어 정치시위의 효율성,”『한국정치학회보』,제 16집 (1982),p.29.:
박종성,『한국정치와 정치폭력』(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2001),p.350.참조 재구성.

5.16쿠데타세력들이 구축한 국가체제의 가장 근본적이고,원초적인 수단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것이었다.실질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군부에 기반을 둔
군사독재정권이었다.박정희 정권기에 고위직 행정관료 25.5% 가 군 장교 출신 인
사였다.정부 고위관료 4명중 1명은 군 장교출신이었으며 박정희 정권기 재직한 장
관은 1백20명중 42명(35%)가 군 장교 출신 인사였다.16)당시 군사독재정권은 이러
한 상황에서 국가가 보유한 가장 막강한 물리력을 권력유지의 수단을 사용하였다.
1964년 6월 한일회담반대운동이 고향되자 비상계엄을 선포,유신체제기 비상계엄령
을 선포,1965년 8월 한일협정 타결 시 위수령 발동,1971년 10월 위수령 발동,
1979년 10월 부마항쟁기 위수령 발동 등은 이러한 군의 정치적 동원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17)군은 국가가 보유한 가장 막강한 물리력이라 할 수 있다.이와 같은
막강한 물리력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과
정에서 정권에 저항하거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은 항상적으로 군부의 개입가능성이
라는 공포와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18)이는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저
16)양성철,『한국정부론』(서울:박영사,1994),p.214.
17)오병헌,“군부독재의 칼,계엄령 연구,”『신동아』,1993년 11월호.
18)박세길,『다시쓰는 한국현대사 3』(서울:돌배개,1992),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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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지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또한 박정희 정권은 전쟁이나 유
사시 군과 경찰에 의해 체포해야할 명단을 가지고 있어 항시적인 감시체제를 구축
하고 있었다.19)
한국사회는 식민지와 분단을 경험하면서 국가의 실질적인 능력보다 훨씬 과대

성장한 공안기구를 갖게 되었다.일제식민지 통치 말기였던 1943년 식민지 경찰의
총수는 2만 2천 7백 28명이었다.한국전쟁을 거치면서 1951년 경찰력은 남한만 6만
3천 4백 2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20)1958년 경찰관 총수는 3만 8천2백73명으로 인
구 5백40명당 1명의 경찰이 있었던 셈이다.일제시대 인구 1천27명당 1명의 경찰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분단이후 한국정부가 얼마나 방대한 공안기구를 갖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다.21)박정희 정권은 이미 과대성정한 공안기구들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여 이를 한층 강화하였다.22)이밖에 보안사령부등 군
수사기관도 강화되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다.실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보안
사령부는 비공개적으로 여론조사를 벌이면서 선거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했다고 한
다.23)권력 장악과 유지를 위한 군의 정치적 동원,저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중앙정보부등 국가공안기구의 강화로 국가권력은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확대된 강
압체제가 구축되었다.
국가의 권력이 현저하게 폭력성을 발휘하게 되는 데는 권력에 대한 동의의 기

반이 약화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한국의 1960년대는 박정희 개발독재에 대한
동의의 기반이 축소되어가면서 그에 따른 저항이 발전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1970년대 초반 시기는 개발독재의 ‘국가 위기’로 이해할 수 있다.24)한

19)박정희 정권은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할 수 있는 잠재적 저항세력들을 철저히 탄압하고 무력
화하고자 하였다.쿠데타 직후 잠재적 체제 저항세력으로 분류된 2천여명의 인사가 검검 하였
다.이는 애초에 정권에 저항할 여지가 있는 인사들을 정치영역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도였
다.이에 대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전문(1961년 5월 18일)CentralDecimal
Files795B.00,RG59,NA.

20)임대식,“친일,친미경찰의 형성과 분단활동,”『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서울 ;역사비
평사,1995),pp.14-22.

21)오유석,“4월 혁명과 피의 화요일,”『20세기 한국의 야만』(서울:일빛,2001),p.383.
22)중앙정보부는 주로 해외 정보등 각 정부기관 내의 정보를 수집,종합하는 차원의 국가정보기
관이 아니었다.내부 정치문제에 깊이 개입하여 국민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중앙정보부는 대체로 3천명에서 8천명의 요원이 있었던 것을 추정되고 있다.
최완규,“권위주의체제의 성립의 정치경제학적 분석,”『한국과 국제정치』,(1988)pp.118-119.

23)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내 전문(1971년 3월 2일),Subject-NumericFiles,Pol14Kor
S,RG59,NA,P.7.

24)조희현,전게서,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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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담 반대투쟁은 그 굴욕적이고 정략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국민적 저항을 받았
고,정권 자체의 위기상황을 조성하게 된다.25)박정희 정권은 민정이향 이후 처음
으로 물리력을 이용한 진압을 단행하고,더 나아가 ‘인민혁명당 사건’의 발표를 통
해 냉전적 위기의식을 증폭시킴으로서 투쟁의 확대를 저지하고자 하였다.당시 한
일회담 반대투쟁으로 박정희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당시 한일회담 반대
정서는 전 국민적인 것이었다.이처럼 국민적인 정서적 지지를 받는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군사력으로 억압하게 되고,이는 군사정권의 폭력성이 대중들에게 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박정희는 군사쿠데타를 통한 성립 때문에,민주주의 정권으로서의
‘태생적’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그러한 이유로 박정희 정권은 ‘한국적 민주주의’라
는 개념을 통하여 박정희식 독재가 곧 민주주의라는 인식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한국적 민주주의는 개발독재를 미화화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피해가 불가피하
다26)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는데 있었다.이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박정희의
독재에 대한 관용으로 이어졌다.27)그러나 개발독재는 계급․계층적 불평등,사회
적․지역적 불균등을 동반하게 된다.사회의 물질적 기반이 변화하게 되면서 새로
운 성장의 모순과 그 모순에 대응하는 저항을 촉진시키게 되었다.이러한 모순을
상징하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1970년 11월 3일 ‘전태일 분신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산업화가 몰고 오는 새로운 문제점,산업화와 함께 진행되는 도시
화의 문제점 등은 새로운 저항을 촉진하게 된다.1971년 8월 광주대단지 폭동 같은
사건은 바로 산업화가 동반하는 새로운 모순과 저항을 가장 잘 상징하여 준다.이
처럼 개발독재에 있어 최대의 동의부여 기반이었던 성장주의도 그 효력이 약화되
어 가면서,1960년대 개발독재의 위기가 조성된다.이러한 정권의 위기에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성장의 모순을 따른 저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또한 ‘조작적으로’반공주의를 증폭시키며 그것을 제도화하게
된다.28)1968년 초의 ‘무장게릴라 청와대 침입사건’과 1968년 11월의 ‘울진‧삼척지

25)6.3동지회,『6.3학생운동사』(서울:역사비평사,2001),pp.10-30.
26)유순달,“박정희의 한국적민주주의를 생각한다.,”『한국논단』,146권 ,(2001),pp.62-63.
27)60년대 국민대중의 수준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민주주의 혹은 박정희 정부의 반민주적
전횡에 대하여 일정하게 관용하는 인식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8)1968년 초의 향토예비군 창설,1968년 4월 대학군사훈련교육 실시방침,1968년 12월 국민교
육헌장 선포 및 반공교육의 강화,1967년 7월 동백림사건 및 ‘민족주의비교연구회’사건,1968
년 8월의 통일혁명당 사건 부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조희연,전게서,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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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무장 게릴라 침입사건’등의 사건들은 남북관계를 경색화시킴과 동시에,박정희
정권의 반공주의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다.이 사건들을 계기로 군부정권
은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속에서 남한사회의 반공주의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개발
독재의 동의기반을 부수적으로 강화하고자 노력하게 된다.1972년 2차 인혁당사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악용 사례로서 기록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1960년대 개발독재에 대한 저항은 점
점 더 강화되어가게 된다.1960년대 말부터 전면화 되어가는 개발독재에 대한 저항
은 다음과 같다.먼저 1969년 3선개헌 반대투쟁을 시발로 하여 1971년 부정선거반
대투쟁과 ‘교련반대투쟁’및 ‘학원자유수호운동’등을 들 수 있다.1969년 3선개헌
반대투쟁으로부터 촉발된 학생과 정치인,재야인사들의 저항은 1971년 대통령 선거
를 전후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박정권은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까지
발동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1960년대 말 및
197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박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은 범(汎)국민적인 수
준으로 발전하였다29).

29)이러한 박정희 정권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그간 군부통치 하에서 위축되어 있
던 사회운동이 활성화되고,그 반영으로서 공개적인 저항조직이 출현하게 된다.71년 4월 21
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의 건설은 그것의 한 표현이다.이 무렵 반합법적인 공개기구로는 ‘민
주수호청년협의회’(71년 4월 21일 결성),‘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총연맹’(71년 4월 14일 결성),
‘민주수호기독청년협의회’(71년 4월 20일 결성)가 있다.이 4개의 단체들은 공동으로 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선전활동 및 부정선거규탄투쟁을 전개하였다.70년대의 재
야공개기구는 71년 4월의 ‘민주수호국민협의회’,74년 11월 ‘민주회복국민회의’,79년 3월 ‘민주
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순으로 변화해간다.
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그리고 희생』(서울:함께 읽는 책,2002).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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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4-6) 4-6) 4-6) 4-6) 1970197019701970년대 년대 년대 년대 양심수 양심수 양심수 양심수 연도별연도별연도별연도별․․․․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증감 증감 증감 증감 현황현황현황현황

1970197019701970 1971197119711971 1972197219721972 1973197319731973 1974197419741974 1975197519751975 1976197619761976 1977197719771977 1978197819781978 1979197919791979     계계계계

국가보안국가보안국가보안국가보안

법법법법////보안법보안법보안법보안법
6 27 25 33 28 25 9 6 4 98 261261261261

집시법집시법집시법집시법 4 2 45 8 1 1 11 72727272

공무집행공무집행공무집행공무집행

방해 방해 방해 방해 및 및 및 및 

폭행폭행폭행폭행

8 1 9 1 18 1 38383838

국가보안국가보안국가보안국가보안

법법법법////노동법노동법노동법노동법
46 46464646

    계엄계엄계엄계엄

포고령포고령포고령포고령
8 1 44 53535353

내란죄내란죄내란죄내란죄 4 4 8888

방화죄방화죄방화죄방화죄 6 3 9999

경범죄경범죄경범죄경범죄

처벌법처벌법처벌법처벌법
11 102 110 10 1 96 854 1,1841,1841,1841,184

긴급조치긴급조치긴급조치긴급조치

1111호호호호
48 48484848

긴급조치긴급조치긴급조치긴급조치

4444호호호호
142 142142142142

긴급조치긴급조치긴급조치긴급조치

9999호호호호
95 56 163 213 113 580580580580

소요죄소요죄소요죄소요죄 108 108108108108

기타기타기타기타 1 94 11 4 2 13 4 3 16 7 155155155155

계계계계 7777 156156156156 30303030 234234234234 331331331331 160160160160 71717171 120120120120 347347347347 1,2391,2391,2391,239 2.7042.7042.7042.704

출처: 한국연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편),『한국현대사 3』(서울: 풀빛, 1993),p.231.

이러한 저항의 고양을 보여주는 사회 각 영역에서의 권리 획득 및 생존권을 위한
주요 사건을 들면 다음과 같다.1970년 4월 8일 와우아파트 붕괴사건,1971년 6월
국립의료원 인턴 파업,1971년 7월 사법부 파동,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건,
1971년 8월 서울대 교수 및 지방 국립대 교수들의 자주선언,1971년 9월 서울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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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병원 등 종합병원 인턴‧레지던트의 파업,1971년 9월 15일 파월노동자 KAL빌딩
습격사건 등이 그것이다.이처럼 저항이 고양되어 가면서 군사정권 수준의 ‘국가위
기’가 고조되어 가게 된다.이러한 국가위기에 대응하여,정권사수차원에서 국가폭
력성을 전면화하면서 ‘전체주의화된 개발독재’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유신체제’였다.30)

    표 표 표 표 4-7) 4-7) 4-7) 4-7)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박정희 정권기 정권기 정권기 정권기 정치규제법에 정치규제법에 정치규제법에 정치규제법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총 총 총 총 검거인원수검거인원수검거인원수검거인원수:1961-1980:1961-1980:1961-1980:1961-1980

국가보

안법
반공법

정치활

동정화

법

사회안

전법
집시법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

에관한 

특별법

국가보위

에 관한 

특별법

긴급조치9

호
 계

1,9681,9681,9681,968 4,1724,1724,1724,172 3,8493,8493,8493,849 19191919 625625625625 15151515 15151515 726726726726 11,38911,38911,38911,389

출처:박원순,『국가보안법 연구 2』(서울:역사비평사,1994),p.31:
박종성,『한국정치와 정치폭력』(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2001),p.413참조 재구성.

1972년부터 시작된 유신체제 하에서는 강제적 통제가 보다 일상적인 제도적 형태
로,그리고 일상적인 국가행위로 나타났다.1970년대 초반의 위기와 그에 기반을
둔 저항에 위협받은 박정희정권은 여기서 한 단계 높은 군부정권의 전체주의적 강
화를 선택하게 된다.이러한 박정희정권의 전체주의적 강화는 그에 대항하는 저항
을 점차 강화시켰다.1970년대 정치체제는 1960년대 이후의 개발모순의 심화와 군
부통치의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위기의 만성화에 따라 정치폭력이 일상적으로 활
용된다는 점에서 1960년대와는 질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1960년대까지는 군부통
치의 적극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환상이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반공 냉전이데
올로기에 의한 국민들의 ‘환상적 동의’(imaginarycosensus)가 그래도 군사정권의
존재기반을 완전하게 박탈하지는 않았다.그러나 1960년대 말 이후 1970년대 초를

30)이와 관련하여 남미의 산업화의 위기와 권위주의정권 성립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관료
적 권위주의론'(bureaucraticauthoritiarianism)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맑스주의적 입장에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적 축적'의 위기에 대응하는 ‘신식민지파시즘’의 등장으로 설명하려
는 시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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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하면서 군사정권의 반민주적 본질이 대중적으로 노정되고 반공 냉전이데올로
기가 부분적으로 이완됨에 따라 이제는 물리적 강압과 폭력을 전면적이고 일상적
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상태로 박정희 정권은 나아가게 된다.
유신체제는 한국전쟁이후 가장 국가기구의 물리력이 강화된 정치체제라 할 수 있
다.이러한 단편적인 예는 시국사범의 숫자에서도 확인된다.1970년 시국사범의 숫
자는 3백 43명이었으나 유신말기인 1979년에는 1천2백 39명으로 증가한다.31)

                            표 표 표 표 4-8) 4-8) 4-8) 4-8) 긴급조치 긴급조치 긴급조치 긴급조치 발동 발동 발동 발동 상황상황상황상황

   긴급조치                  주요  내용     발동기간

긴급조치 1호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 하는 행위의 일체금지 1974.1.8~1974.8.23

긴급조치 2호 긴급조치 위반자를 심판하는 비상군법회의 설치 1974.1.8~1974.8.23

긴급조치 3호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강화,매점매석 엄단 1974.1.14~1975.1.1

긴급조치 4호
전민학련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금지

학생들의 시위, 집회, 농성 금지
1974.4.3~1974.8.23

긴급조치 5호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1974.8.23

긴급조치 6호 긴급조치 제3호의 해제조치 1975.1.1

긴급조치 7호 고려대학교 휴교, 학교내 일체의 집회와 시위 금함 1975.4.8~1975.5.13

긴급조치 8호 긴급조치 제7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긴급조치 9호

유언비어날조,유포,왜곡전파,집회,시위,신문,방송,통신,등에 

의한 헌법부정,개헌청원 및 선전행위 금지

사건허가없는 일체의 학생집회 및 시위 금지

이조치에의한 주무장관관의 명령은 사법심사에서 제외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의 병력출동 요청시 지원

1975.5.13~1979.12

출처: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5.

이 시기 박정희정권은 집권당과 국회,야당까지 통제하였으며,공작정치와 밀실정
치가 한국정치를 지배하게 만들었다.김대중의 일본 망명과 납치 살해 시도,장준
하의 살해,김영삼의 국회 제명 등은 유신시대의 공작정치의 실상을 증언하여 주는

31)이우재,“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역사비평』봄호,(1991),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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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부정한 극단적 상황이 긴급조치라
할 수 있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은 특정국면을 대상으로 하는 긴
급조치에서부터 전체 사회를 일상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포괄적 긴급조치들을 선
포하게 된다.이러한 긴급조치 중에서 가장 폭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
로 1975년 5월에 선포된 긴급조치 9호였다.(표4-8참조)
이처럼 일상화된 물리적 강제와 폭력은 다양하게 표출되었다.먼저 안기부 등 정
보기관들이 제도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에서부터,대중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밀착감시와 통제를 하게 된다.전화 도청에서부터 각종 하급 정보요원의 고용,심
지어 문제 학생들의 동태파악을 위하여 교수를 동원하는 등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언론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국민들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이데올로기적 ‘공
작’이 행해지게 된다.반체제적인 지식인이나 재야인사들,저항적 학생운동을 북한
의 공작이나 침투에 의한 것으로 보도하거나 저항적 진영에 대하여 이데올로기적
매도를 일상적으로 동원하게 된다.긴급조치 9호 선포 이후에는 국가요원들이 ‘보
도’자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그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게 된다.이러한 전체주
의적인 이데올로기적 조작에서 ‘국민총화’와 같은 담론들이 채택되고 활용 되었으
며 안보이데올로기가 보다 직접적으로 정권유지 이데올로기로 활용되게 된다.32)

제제제 333절절절 전전전두두두환환환․․․노노노태태태우우우 정정정권권권기기기 :::상상상시시시적적적 제제제도도도화화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저항운동은 전 국민적 운동으로 비상하여 가게 되었는데,이
는 민주화가 지배적인 시대정신이 됨으로서 가능한 것이었다.이는 유신체제와 광
주민중항쟁에서 드러난 국가의 폭력성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1980년대의 국민적
민주화운동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다.33)
1980년 광주항쟁은 전면화된 국가폭력성에 의한 피해의 가장 극적인 대표 사례라
고 할 수 있다.34)1980년 광주항쟁은 전체주의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에 맞선

32)전재호.,“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정치학박사학위논문,서강대.1997),pp.56-59.
33)조희연,전게서,p.46.
34)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5․18민중항쟁사』,(2001),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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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는바,집단학살로 인한 사망자,중경상 등 신체
적 피해자,구속 등의 피해자들의 규모가 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35)
이처럼 1980년대 저항의 출발점에 광주민중항쟁이 존재한다.광주민중항쟁을 통하
여1980년대 사회운동은 변혁적 사회운동으로 전환되어 가지 시작하였으며,반독재
투쟁의 진원지가 되었다.36)저항운동의 급진적 인식은 결국 전두환 정권의 집권의
정당성이 학살에 있음에 따른 동의의 기반이 축소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급
진적 인식은 저항의 강화로 나타났다37)저항운동의 강화는 정권의 입장에서는 밀
리면 끝장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하였고 이러한 강박관념은 결국 민주화운
동에 대해 과민하리만치 완강하게 대응하게 만들었다.38)
전두환 정권의 완강한 대응으로 ‘청계피복 노동조합’‘원풍모방 노동조합’등 1970
년대의 민주노조가 해체되고 사회운동조직들이 대부분 해체되는 등 운동의 잠복기
및 침체기로 들어가게 된다.39)그러나 이 시기를 통하여 저항운동은 대항 대상과
내용의 인식이 명확히 되면서 저항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1980년대 저항운동의 대중적 전개과정은 곧 운동주체들의 변혁적 인식의 명확화
과정이자 운동론(변혁론)의 발전과정이기도 했다.이러한 운동론 및 변혁론상의 제
쟁점과 기본 내용은 이 시기에 변혁의 대상으로서의 한국사회 구조의 본질적 성격,
변혁의 체제적 내용,변혁의 주체,변혁의 경로와 방법에 대한 인식의 심화가 나타
나게 되고 그것이 체계화된 이념의 형태로 제시된다.40)

35)90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에 관한 법률과 93년 김영삼 대통령의 5.13특별담화에 따
라 광주시가 두 차례에 걸쳐 집계한 시민의 인명 피해는 총 3,013명으로 나타났다.총 166명
이 숨지고 47명이 행방불명됐으며 2,800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중경상자 가운
데 1,064명은 계엄군에 의해 연행.구금당했으며 이중 627명은 국가내란죄 등으로 구속당하는
고초를 겪었다(『중앙일보』,1995년 11월 26일 자).

36)광주민중항쟁은 미국과 군부독재는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대향학살을 서슴치 않는다는 사
실을 만천하에 폭로했다.따라서 광주민중항쟁은 반미반독재투쟁의 돌풍을 불러일으키는 진원
지가 되었다.광주항쟁을 통하여 변혁적 사회운동의 다양한 인식적 내용들이 확보되었는데,여
기서 가장 중요한 인식상의 변화는 국가본질로서의 국가폭력성에 대한 인식,그러한 폭력적
국가에 대한 저항의 당위성이었다.
박세길,『다시쓰는 한국현대사』(서울:돌배개,1992),P.67.

37) 80년대 초반의 운동가들의 인식의 혁명적 전환은 바로 동의적 기반의 축소와 민중적 저항
의 강화 사이의 일종의 ‘매개변수’라고 할 수 있다.동의적 기반의 축소는 보다 급진적 인식을
낳고,이러한 급진적 인식을 매개로 하여 민중적 투쟁의 강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조희연,“80년대 사회운동과 사회구성체논쟁,”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논쟁(1)�,
(서울:한울.1989),P.15.

38)박세길,전게서,P.79.
39)조희연,『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서울:당대,1998),P.48.
40)경찰청,『해방 이후 좌익운동권 변천사:1945년-1991년』,(1992),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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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인식의 심화는 군사독재정권 측의 대대적인 탄압의 구실이 되었다. ‘좌경’
‘용공’‘이적’‘불순세력’등의 용어들은 사회운동에 대해 군사정권이 애용하였던 용
어들이다.폭력적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은 안보,반공 등 극우적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전두환 정권 또한 안보와 반공을 무기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법’과 ‘집시법’을 개정함으로서 정권에 반대하는 각종 저항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본법’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였
다.41)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시위,농성이 잇따랐고,각종 지하유인물이
쏟아져 나왔으며 다양한 비공개 조직들이 조직화되었다.이러한 상황은 결국 전두
환 정권이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군,정보기관,경찰 등의 각종 ‘국가기구’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및 활동에 관해 정보를 캐고 유형무형의 통제를 가했다.
시위,농성 등 각종 투쟁에 대해서는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사전 봉쇄하거나 강

제해산 시키면서 대간첩사건만을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은 어느덧 시위진압이 임무
의 전부가 되다시피 되었다.정보기관 또한 박정희 정권 때까지만 해도 국민을 감
시하고 연행․조사하는 것은 중앙정보부와 그 지휘아래 있는 경찰기관의 고유 업
무였으나,전두환 정권에 와서는 안기부뿐만 아니라 군부대내의 사찰업무를 관장하
던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까지도 동원되었다.이시기 오히려 활동 면에서는 보안
사가 안기부에 능가할 정도였다.42)이러한 공안기구들에 의해 전두환 정권기 7년
동안 하루에 평균 1.6명이 정치적 이유로 구속되었으며43),1981~83년 동안 1천 4백
여 명의 학생이 제적되었다.44)

41)언론사의 가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수십억원의 자본을 자져야만 일간시문을 발행할
자격을 주었고,‘방송윤리 심의규정’을 두어 사실상 사전검열을 합법화 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엮음,『인권보고서』,제3집,(서울:역사비평사,1989),PP.152-153.

42)박세길,전게서,pp.82-83,
43)『동아일보』,1992년 6월 29일자.
44)한용 외,『80년대 한국사회와 학생운동』(서울:청년사,1989),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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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4-9) 4-9) 4-9) 4-9) 1980198019801980년대 년대 년대 년대 정치규제법과 정치규제법과 정치규제법과 정치규제법과 구속자 구속자 구속자 구속자 현황현황현황현황: : : : 1980-19871980-19871980-19871980-1987

연도 국가보안법  반공법
정치활동

정화법
사회안전법 집시법 계

1980 23 136 811 365 1,3551,3551,3551,355

1981 169 311 480480480480

1982 171 197 368368368368

1983 153 388 541541541541

1984 108 4 156 268268268268

1985 143 1 840 984984984984

1986 525 3 2,574 3,1023,1023,1023,102

1987 786 3 4.172 4,9614,9614,9614,961

계계계계 2,0782,0782,0782,078 136136136136 811811811811 11111111 9,0039,0039,0039,003 12,05912,05912,05912,059

출처: 박종성,『한국정치와 정치폭력』(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p.406.

1980년대 전반 및 중반의 시기는 광주항쟁을 통해서 이미 그 동의적 기반을 상
실한 정권이 오로지 폭력성에 의해서 자신을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극적으로 보여
준 시기였다.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동의적 기반의 붕괴가 저항주체들의 인식의
급진화를 낳음으로서 더욱 강화된 저항을 결과하게 됨을 극적으로 보여준 시기였
다고 할 수 있다.1980년대 전반 및 중반의 시기에는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욱더 폭력성을 노골화해갔으며,이것은 엄청난 개인적․집단적 피해를 낳았다.
1985년의 김근태 고문사건이나 1986년 권인숙 성고문사건,1987년의 박종철 사건은
바로 이러한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정치폭력의 특징적인 점은,1970년대와 달리 저항운동을―긴급조치 9

호와 같은 방식으로―법적 통제장치에 의해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저
항이 전국적․전 국민적 차원에서 전개됨으로서 1970년대와 같은 탄압 기제들이
무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특히 학생운동의 경우에 있어서 제적이나 구속 등은 두
려움의 대상이 아닌 운동적 삶을 향한 ‘통과 의례’정도로 인식되고 저항이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었다는 점이다.저항이 1970년대와 다른 차원에서 전투적․혁명적
방향으로 ‘심화’됨으로서 정치폭력 또한 더욱 심화되었다.제적이나 구속과 같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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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피해의 규모가 질적으로 증가되었으며,고문 등으로 인한 신체적 위해 등의
피해도 급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또한 1960․1970년대에는 저항행위 자체가
학생운동이나 지식인,일부노동자 등 선진적 저항집단들에 국한되었으나,1980년대
에 들어서면 저항 자체가 전국민화 되고,그로 인한 피해가 전체 계층 및 전국민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1960년대 이후의 군부권위주의정권에 대한 투쟁의 정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으며,전면적․일상적인 폭력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동의기반
이 철저하게 붕괴하였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6월 10일부터
6월 29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전국적인 민주주의 투쟁에 동
참하였다.이는 1970년대까지 전체주의체제와 정치폭력에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던
중간층들이 독재체제로부터 폭넓게 이반함으로서 정치폭력에 맞서는 저항운동에
대한 동의적 기반이 폭넓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이것은 앞서 개발독재체제 하
에서 존재하였던 ‘사회적 침묵의 카르텔’이 균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
다. 그런데 6월 민주화운동으로 군사정권의 억압적인 통치체제가 균열되는 바로
그 시점에,노동대중의 광범위한 대중투쟁이 전국적,전산업적으로 전개되게 된다.
7,8,9월 동안에 전국의 4,000여개 기업체에서 27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대중적인
파업과 농성,시위에 참가하였는가 하면,6.29선언 이후 10월까지 결성된 신규 노
동조합은 1,100여개에 이르렀다.이 7,8,9월 노동자대투쟁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획기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사실 1950년대 분단의 고착화 속에서 노동계급 등
기층 민중들은 ‘침묵’과 방어적 생존에 머물러야 했다고 할 수 있다.노동대중의 역
동화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정치폭력에 대응하면서 그 이전 시기에 가장 침묵
을 강요당하였던 계급이 저항에 동원되는 것을 의미하였다.어떤 점에서 이전 시기
의 노동자들의 피해는 주로 구조적인 것이었다.노동계급의 저항적 역동화는 정치
폭력에 맞서는 집단이 단순히 학생이나 지식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
는 것이었다.실제 이후 시기의 노동자들의 피해는 보다 적극적인 저항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즉 파업과 같은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나타나는 적극적 피해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표 4-1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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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4-10) 4-10) 4-10) 4-10) 노태우 노태우 노태우 노태우 정권기 정권기 정권기 정권기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해고해고해고해고, , , , 구속구속구속구속, , , , 수배 수배 수배 수배 노동자 노동자 노동자 노동자 수수수수

연도 해고 수배자 수배자 계

1987 452

1988 240 79 319

1989 2,653 605 3,258

1990 904 486 1,390

1991 733 34 494 1,227

1992 362 13 184 546

출처: 이강로,“한국에서 진보적 노동운동의 성장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진행:1990-1999,”

     『한국정치학회보』, 33집 3호 (1999 가을).p.140을 참조해 재구성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은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민주화’의 경로가 아니라 ‘위
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경로를 따라 전개되었다.45)
위로부터의 이행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은 정치폭력과 관련하여 보면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그것은 과거의 물리적 국가기구의 해체적 재편이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고,통제를 담당했던 국가요원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일어나지 않았다
는 것이다.즉 그것은 국가기구와 국가요원의 측면에서 구 권위주의적 국가의 성격
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것은 이후 민주주의 이행국면에서 정권 차
원의 위기가 조성되게 되면 이전과 같은 국가기구의 폭력적 관성이 다시금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점에서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을 보게 되
면,정치폭력이 결코 감소하지 않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 발생하는 피
해가 결코 감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표 4-1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민주화
이행에 대한 선언은 이었지만 구속자 수가 전제적으로는 3배 88명이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이는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주요세력에 정치폭력을
행사했음을 의미한다.즉 언제든지 정권의 체제에 위기가 발생하면 과거와 같은 물
리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45)조희연,『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서울:당대1998),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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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4-11)  4-11)  4-11)  4-11)  6.296.296.296.29선언 선언 선언 선언 이전이전이전이전․․․․․․․․이후 이후 이후 이후 구속자 구속자 구속자 구속자 현황 현황 현황 현황 비교비교비교비교

  학생  노동자 재야 및 기타 계

6.29선언 이전 139 44 99 282

6.29선언 이후 207 413 50 670

소계 346 457 149 952

  출처: 장성욱,“6.29선언 이후 구속된 양심수들”『신동아』 1988년 1월호 p,340.
        (1985년부터 1987년 11월 6일 현재).

그러나 저항의 관점에서 보면,과거에는 국가폭력성에 반대하는 저항 자체가 불
법화되고 비공식화 되었으나 민주주의가 부활함으로서 일정하게 자율적인 정치
적․사회적 저항공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과거에는 특정 저항행위―1970
년대 중후반 긴급조치 9호 하에서는 일체의 저항행위―를 불법화시켜 놓고 저항행
동이 발생하는 즉시 정치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이에 비해 민주주의 이
행 이후에는 저항―결사와 집단행동 등―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저항행위가 현재
화하는 자유가 주어짐으로서,그것이 일정한 한계를 넘어 위기적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 국가폭력성이 발현되게 된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국가폭력성의 발현과 그
에 대응하는 투쟁의 표현 양상,양자의 상호작용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과거 일방적으로
통제당하던 대중운동들이 조직적․정치적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이다.이전의
저항운동이 학생운동의 전투적인 투쟁과 재야운동의 상징적 선도투쟁에 비조직적
인 일반 대중들이 참여함으로서 나타난 형태였다면 1987년 이후 에는 저항운동이
조직화 정치화 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민주주의적 의식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고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저항운동의 행위가 확대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예를 통일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46).학생들은 노태우정권 출범을 계기로 저항공간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
여,학생운동의 투쟁을 이른바 ‘통일운동’으로 전환하게 된다.1988년 3월 서울대

46)윤지훈,“반공규율사회 변화에 따른 통일담론과 통일운동 고찰”(사회학 석사학위논문 ,성공회
대,2002).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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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 후보 김중기의 ‘남북한청년학생 공동체육대회와 국토순례대행진’제안
으로 촉발된 통일운동은 1988년 5월 조성만 군의 ‘양심수 석방과 올림픽 남북한 공
동 주최’를 주장하는 명동성당 할복 투신 자살사건,1988년 ‘8.15남북학생회담 추진
투쟁’,1989년 임수경의 평양축전 참가투쟁,1989년과 1990년 ‘8.15범민족대회 개최
투쟁’등으로 표출되었다.이러한 통일운동은 한편으로는 저항운동의 지평을 확장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저항운동의 새로운 공세에 직면한 노태우 정권의 대
대적인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물리력 사용의 계기로 작용하였다.이 과정에서 정치
폭력이 더욱 정교화 되어 나타나게 되었다.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특히 노동
운동에 대한 물리적 통제로 전면화 되었다.
1987년 노태우정권은 ‘좌경척결을 위한 3대 방안’을 발표하였다.이어서 8월27일

김정렬 국무총리는 특별담화를 통해 “현재 노동운동의 배후에 불순,좌경세력이 있
다”며 노동자에 대한 강제적 통제에 나선다.47)또 노동현장에 침투하거나 배후에
노학연대투쟁을 시도한다는 혐의로 좌경 사건 관련자 1천6백18명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한다.48)
이러한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는 1989년 현대중공업의 노동자투쟁에 대한 전면

적인 물리력의 사용이나,1989년 3월 서울지하철 쟁의에 대한 무력진압으로 나타났
다.또 ‘참교육’을 지향하면서 1989년 5월 28일 결성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67명의 구속과 1,550명의 해직,10,000여명의 탈퇴각서 제출이라고 하는 물리
적 강제로 이어졌다.이러한 물리적 통제는 민주주의 이행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정치폭력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4-12에서 보이듯이 민주화이행 이후에도 여전히 시위의 횟수와 참가인원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이는 저항운동이 조직화됨에 따른 상시적 투쟁이 가능하
게 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적 공간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표에서 보이듯이 시민운동 영역에서의 시위의 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사회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
는 것이다.이러한 저항운동의 조직적 발전,저항운동의 회복과 강화,시민사회 내
에서의 비판적 분위기는 국회에서의 여소야대 구조와 결합되면서 노태우 정권을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47)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87노동사회사정』,(1988),p.17.
48)『중앙일보』,1987년 8월 28일자.



- 105 -

      표 표 표 표 4-12) 4-12) 4-12) 4-12) 6666월항쟁 월항쟁 월항쟁 월항쟁 이후 이후 이후 이후 시위의 시위의 시위의 시위의 횟수와 횟수와 횟수와 횟수와 인원인원인원인원(1986~1997)(1986~1997)(1986~1997)(1986~1997)

 학원  노동  경제․사회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986 2,001 475,692 397 57,260

1987 5,581 1,756,325 4,676 714,311 304 14,113

1988 4,246 1,015,032 1,998 364,542 1,412 66,364

1989 4,526 1,267,126 1,703 398,729 2,013 230,039

1990 7,5517,5517,5517,551 1,429,8231,429,8231,429,8231,429,823 441 167,865 2,317 278,226

1991 7,8527,8527,8527,852 2,016,8672,016,8672,016,8672,016,867 234 186,113 2,370 233,860

1992 6,555 1,420,961 235 104,489 2,635 340,689

1993 9,506 1,309,118 114 108,577 3,413 582,095

1994 7,353 1,324,486 121 104,339 3,512 582,106

1995 5,708 915,562 88 49,717 4,194 595,604

1996 5,840 993,960 89 79,495 4,006 696,916

1997 - - 2,208 919,947 4,366 580,015

1998 - - 3,974 868,378 4,550 660,015

1999 - - 6,5636,5636,5636,563 1,153,0211,153,0211,153,0211,153,021 6,656 1,010,724

2000 - - 6,9856,9856,9856,985 1,352,8001,352,8001,352,8001,352,800 10,79210,79210,79210,792 1,260,7411,260,7411,260,7411,260,741

출처: 경찰청,『경찰통계연보』(1986~20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1년 5월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 오름 ,2004) p.60.

나아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군부정권 세력들의 재집권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었다.1987년 대선을 통해 어렵게 집권한 구체제세력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출현한 것이 바로 1990년 1월 22일 선포된 3당합당이었다.3당 합당은 지배층의 입
장에서는 위기탈출 및 정치적 안정화를 위한 시도였지만,저항운동의 입장에서는
노태우정권의 정략적 성격과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49)3당 합당 이
후 노태우정권 말기까지의 시기는 3당합당 체제의 모순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의 활
성화와 전투적 저항이 강화되는 시기였다.
3당 합당 이후 저항의 재활성화와 그에 대응하는 정치폭력의 재 노출은 1991년

5월 대표적으로 드러났다.1991년 4월 26일 명지대 강경대 군이 시위 중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이 직접적인 발단이 되어 시작한 1991년 5월 정국은 이
른바 ‘분신정국’으로 발전되어갔다.이 5월 정국은 대기업연대회의 관계로 구속 중
이던 박창수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 5월 6일 새벽 변사체로 발견됨으로서 발단
49)정관용,“3당합당의 구조적 본질과 실천적 대안”『계간 동향과 전망』,통권 제7호,(1990),pp.19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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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전국적 노동자투쟁과 결합되면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이 5월 정국은
학생,시민,노동자들의 분신50)과 정치투쟁 및 노동자투쟁이 결합된 형태로 전개되
었다고 할 수 있다.

                        
표표표 444---111333)))노노노태태태우우우정정정권권권기기기 지지지역역역,,,업업업종종종별별별 노노노조조조 건건건설설설 현현현황황황

1987 1998 1989 1990 1991 1992

마창노련   

87.12.14

현노련 2기 

88.

광노협 89. 3. 

5
현총련 3기 90

현총련 4기 

91. 1

대학노련   

92. 8.30

사무금융노련 

87.11.27

진노련 88. 

4.16

시설관리노협 

89. 1.28
전강노 90. 4.28

포항노대   

91. 3

현노협 1기 

87.8

민출노협 88. 

1.19

성남노련   89. 

5. 1

대노협 1기 

90.12. 3

경주노대(협) 

91.10.26

병원노련   

87.12.17

서노협 88. 

5.29

전일노 89. 

4.23

대기업연대회의 

90.12

화물운송노련 

88. 9.12
부노협 89. 9

인노협 88. 

6.18
의보총련 89. 5

언론노련 

88.11.26

대구노련   

89.11. 8

전북노련   

88. 8

전교조 89. 

5.28

부산노련   

88. 8

전문노련   

89.10.14

경기남부노련 

88.12.28

건설노련   

89.12.16

  출처: 민주노총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우 정치적 저항으로서 자살방식은 활복과 투신이 많
았다.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분신은 희귀한 현상이었다.51)한국에서 분신은
은폐된 자살이 아닌 공개된 자살이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중을 의식
한 것이었다.52)이처럼 분신은 자기피해를 통해 대중의 도덕적 분노와 힘의 결집을

50)91년 5월 투쟁기간 동안 분신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전남대 박승희(4.29),안동대 김영균(5.1),
경원대 천세용(5.3),전민련 전 사회부장 김기설(5.8),광주 윤용하(5.12),이정순(5.10),전남 김
철수(5.18),광주 정상순(5.22),성균관대 김귀정(5.25),삼미기공 노동자 이진희(6.8),공성교통
택시노동자 석광수(6.15)등이었다
김정한 ,『권력은 주체를 슬프게한다-91년 5월투쟁 읽기』(서울:이후,2001),p.47.

5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91년 5월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서울:오름 ,2004),p.105.
52)오성환,“한국 분신의 상징적 의미,”『비교민속학』,12집,(1999),p.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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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한 형태였다.한국사회에서 분신은 변화를 추구하는 강렬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지배권력의 압도적인 폭력성으로 인해 이를 실현할 수단을 잦
지 못할 때 약자가 최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무기였다.53)분신이
라고 하는 정권에 대한 전투적 저항의 출현은 폭력과의 대적(對敵)적 저항을 통해
서 요구를 표출하는 투쟁방식과 달리,자기피해를 통해서 요구를 표출하고 시민사
회 제집단의 행동화를 촉진하는 저항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54)이와 같이 민주화로
이행되었지만 권위주의 정권의 폭력성을 사라지지 않았고 이에 대응하는 저항운동
또한 더욱 조직화 되면서 정치폭력은 오히려 과거 정권에 비해 더욱 늘어났다.
이시기 노태우 정권하에서 과거의 이념적 저항 내 반체제운동과 구별되는 온건

한 시민운동이 출현하게 된다.55)
1989년 7월 이념적 사회운동을 지향하고 실사구시를 표방한 하면서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의 창립을 시작으로 폭넓은 정체성를 가지는 시민운동이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1980년대 후반 부상한 시민운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계급이해가 아닌 공공
선(commongood)의 추구,일상생활 이슈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관심,비합법적
방식 대신에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수단을 활용한 운동,민중운동의 급진적 이데올
로기와는 구별되는 온건한 이념,기층 민중에 기반한 운동,중간층에 기반한 운동,
반체제운동이기보다는 개혁적 대안을 만드는 운동,대중적 동원의 방식보다는 대중
들의 윤리적․합리적 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표방하였다.이러한 시민운동은 과거
의 ‘탈정치화된’시민운동과는 구별되는 강력한 ‘정치적’비판성을 발휘하였다.즉
정부정책이나 제도정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행하게 된다.그러나 이
러한 비판과 감시활동은 가두에서 국가권력과의 ‘폭력적’충돌을 수반하는 저항운
동이 아니라,특정 정책이나 법률의 개폐,권력의 부정부패 등을 체제내적인 방법
으로,나아가 제도적 수단을 적극 이용한 체제 내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따라서
민중운동과 달리 시민운동과의 대결과정에서는 정치폭력이 전면화 될 필요가 없게
된다56).
그러나 노태우 정권시기에는 바로 이러한 온건한 중간층 운동으로서의 시민운동
의 출현과 확장뿐만 아니라,중간층운동 영역의 급진화가 출현하게 된다는 점에서

53)최장집,『한국민주주의의 이론』(서울:한길사 1993),p130.
54)조희연,전게서,p.134.
55)조희연,전게서,pp.137-140.
56)조희연 ,전게서,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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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정치폭력의 조건이 발견된다.즉 온건한 중간층운동의 출현과 동시에,급
진화된 중간층운동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확장되어 갔다는 것이다.이것은 1987년
이전의 시민사회의 저항적 활성화가 중간층 영역으로 확장되어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57).
1987년 7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1987년 2월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1987년 11월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1988년 4월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1988년 11월에는 ‘학술단체협의회’,1988년 12월에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
합’,1990년 1월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등이 창립되었다.
중간층 운동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교사노조,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
이다.1987년 전국교사협의회의 결성에서부터 본격화된 교육민주화운동 및 교원노
동운동은 40여명의 구속자와 1,000여명의 교사의 해직을 이겨내면서 운동을 전개하
였다.이것은 중간층 운동의 향방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중간층 운동이 기존
의 체제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정치폭력의 사용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온건한 시민운동의 경우와는 반대로,1987년 6월 항쟁이 확장한
‘불완전한 민주주의’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저항을 통하여 그것을 확장하게 함으로
서 중간층 운동의 진보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항의 축소로 인한 정치폭력의 축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1987

년 이후의 저항운동은 바로 사회적금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형태로 전개되었다.화이트칼라 노동자들,공무원이나 교원들이 이러한 금지
에 도전하면서 저항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적 대응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여기서 다양한 정치폭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태우 정권하에서의 정치폭력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로부터의 민주화’에

의한 구 국가기구와 국가요원의 지속이라고 하는 점이 구조적으로 존재하였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중간층 운동의 진보화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시기 정치폭력의 또 하나의 양상은 정치폭력의 대상에 학생운동이나 지식인운
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노동자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의 비중
이 강화되어가게 되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의 중심이 학생이
나 지식인에서 노동자와 농민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러나 과거에 비해 노동자 등

57)조희연,“국가민주화와 공무원 노조,”『공무원노동기본권보장방안과 공직사회 개혁과제』,
(2002),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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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증대되는 것과 함께,학생들의 피해가 감소하지는 않았다.이는 학생운동이
국가권력이 용인하지 않는 새로운 ‘금단’의 영역,즉 통일운동의 영역을 새로운 저
항 영역하여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제제제444절절절 김김김영영영삼삼삼 정정정권권권기기기 :::연연연례례례적적적 대대대립립립화화화

김영삼 정권은 민선정부로서 인권을 신장하고 정치폭력을 지향하기 위한 민주화
이행의 과제를 가지고 출범하였다.이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정치폭력의 수단으로
작용했던 강제적 국가기구의 개혁과 악법의 폐지,정치지향적인 사법기관의 개혁,
정보기관의 권한 및 기구의 축소,언론개혁,민주적인사의 등용 등이 핵심적인 과
제였다.이에 따라 안기부의 예산심의,안기부의 수사권 가운데국가보안법에 있는
찬양고무죄․불고지죄,기무사의 수사권 가운데 군형법에 있는 군사기밀 누설죄,
이적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되었으며,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이 폐지되었다.58)그러
나 안기부나 기무사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누렸던 수사권한을 무기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지도부에 대해 비밀리에 수사할 수 있었다.이러한 관행은 야당인사의
감시와 학원의 사찰로 이어지면서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당연시 여기게 되었
다.정치적 의문사가 김영삼정권 시절에 특히 증가하고 의문사건에 수사기관이 개
입되어있다는 것은 김영삼정권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이후 학내 사찰이 수사기관에 의해 자행된 것은 김영삼정권의 권위주적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밝혀진 것만 해도 10건에 이르는데 1999년 충북대학
교 학내동향 경찰포착,1994년 조선대학교에 대한 2년간 사찰,1992년 부산대학교
유급프락치운용,1992년 성균관대학교 운동권 학생 도청,1991년 대구교대 동사무소
직원이 정보수집활동,1990년 경기대학교 범민족대회 중 군 보안대 방위병을 이용한
사찰 등 여전히 정치적 대항세력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는 줄어들지 않았다.59)이러
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는 선거과정에서 더욱 심해 관변단체를 동원한 시국광고,
우정연구소라는 우편검열기관을 수단으로 한 서신검열60)등이 존재하였으며,4.13총
선 직후에는 학생운동권 5,000여명에 대한 대규모 사찰이 있었던 것이 밝혀지기도

58)대한변호사협회,『인권보고서』,제8집,(1993),p.34.
59)『한국대학신문』,2002년 2월 8일자.
60)손중양,“안기부의 우편검열의 본산,우정연구소,”『말』,제71호,(1992.5),pp.15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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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61)
국가기관의 불법적 인권침해의 규모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확인될 수 있
다.1992년 법무부가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경찰․검찰․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폭행․감금․고문 등의 가혹행위에 대해 고소․고발한 사람은 2백58명
에 이었다.62)
김영삼 정권하에서 저항운동의 시발은 1995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투쟁’이었다.
광주학살 주요책임자들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 시점을 앞두고 대대적인 투쟁이
전개되었다.김영삼 정권은 12.12사건을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광주항쟁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하는 등 일정한 진전을 보이게 된다.그러나 진상 자체
의 규명 및 주모자에 대한 처벌은 김영삼 정부와 노태우 세력과의 재집권연합의
한계 때문에 반대하는 자세를 보였다.그러나 1995년 전․노 구속을 요구하는 사회
운동의 요구가 고양되고 전면화 되었다.이 투쟁에서 민교협 등 교수운동의 여론
확산에서의 역할은 대단히 컸다.전국적인 교수의 서명 및 시위 등 일련의 활동은
중립적인 입장에 있던 여론을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을 구속하는 방향으로 선회
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63)사실 민주화 이행 이후
에도 노태우 정권의 집권으로 1979년과 1980년에 걸친 신군부의 쿠테타와 광주유
혈참사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상상할 수 없었다.그러나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면서,12.12와 5.18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을 이었다.
우선 12.12사건과 관련하여 1993년 5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총 10건의 고소․고발
장과 8건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었다.64)이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는 공
소권없음 이었다.65)한편,1994년 들어 5.18에 대한 고소․고발도 줄을 이었는데,광
주학살 관련 혐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최초의 시도는 1988년 10월 '5.18광
주민중항쟁동지회'의 전두환.노태우 등 군 고위지휘관 9명에 대해 광주 지방검찰청
에 고소한 사건이었다.당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61)『문화일보』,2002년 7월 4일자.
62)법무부,“1992년도 국회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 요구자료 2”(1992),p.365.
63)강남훈,“지식인운동-교수들의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학술단체협의회편,『6월민주항쟁과 한
국사회10년』(서울:당대,1997),pp.256-259.

64)『동아연감 1995』,p.554.
65)2.12사건은 소장 군부세력의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병력을 불법동원해 군지휘체계를 무
력화시킨 명백한 군사반란사건"이나,전.노 전대통령 등 핵심 관련자 34명에 대해 14년간의
통치기간중 국가발전에 공헌한 점과 법정에 세워 단죄할 경우 우려되는 국가적 혼란을 고려
하여 기소유예한다는 것이었다.『중앙일보』,1994년 10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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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결국 이 사건은 재판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었
다.1994년 5월부터 1995년 4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은 총 70건에 달하
였다.66)1995년 7월 19일,8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검찰은 내란혐의로 고소․고발
된 전․노 등 58명 전원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검찰에 의하면,1980년 당시
신군부의 내란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되나,5.18은 신군부의 정치적 변혁과정의 일
부이며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67)
그러나 1995년 10월 19일 정기국회에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전대통령 비
자금계좌 폭로 사건은 12.12,5.17,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문제에 대한 김영삼
정권의 태도를 전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검찰 수사에서 금융기관에
숨겨져 있던 노태우의 비자금이 속속 확인됨에 따라,당사자인 노태우는 물론 김대
중과 김영삼 등이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10월 27일,노태
우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재임 중 5,000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해 현재 1,700
억원이 남았다고 밝혔다.그리고 노씨의 '대국민 사과문'발표 직전,김대중은 "14
대 대선 기간 중에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선거운동자금으로 사용"
했음을 밝히면서,1992년 당시 김영삼 후보는 노태우로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
금을 제공받았음을 암시하였다.68)
비자금 사건은,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킴은 물론,그 동안 잠시 정

치적 이슈에서 비켜나 있던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를 정치적 현
안으로 끌어 올리는 발판으로 작용하였다.당시 '3김정치 청산'을 외치던 개혁신당
은 김대중을 향하여 "광주학살의 원흉으로부터 20억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과연
광주 영령들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하였다69)이를 시발로,한국기독교교
회협의회,경실련,환경운동연합,한국부인회 등의 여러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노태
우 구속,대선자금공개,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가두시위를 벌이기 시
작했다.그리고 11월 11일 297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5.18학살자처벌 특별
법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17개 주요 도시에서 '5.18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대회를 개최함으로써,국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
였다.70)야당이 적극적으로 '5.18특별법'의 제정과 '특별사검제'의 도입을 주장하였

66)『동아연감 1996』,p.614.
67)『조선일보』,1995년 7월 20일자.
68)『중앙일보』,1995년 10월 28일자.
69)『조선일보』,1995년 10월 28일자.



- 112 -

고,김영삼 대통령도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분 정립을 통해 기존의 입장 변화를
도모하였다.그 결과 1995년 11월 24일,김영삼 정권은 '5.18특별법'제정을 전격적
으로 지시하였다.그리고 국회는 12월 1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이로써 한 때 불
가능해 보였던 12.12와 5.18관련 혐의자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가능하게 되었다.71)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는 구속되었고,1995년 12월 3일에는 전두환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정치폭력에 대하여 저항함으로써 피해를 강요당하는 조건에서,
과거 정치폭력의 주도자들에 대한 처벌을 아래로부터의 힘에 강제하였던 이 운동
은 민주주의 투쟁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컸던 사건이었다.

                                                                                                표 표 표 표 4-14) 4-14) 4-14) 4-14) 한총련 한총련 한총련 한총련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구속 구속 구속 구속 및 및 및 및 기소현황기소현황기소현황기소현황

 

연도         구분 구속인원 기소 불기소 수사중

1996 465 438 27

1997 191 191

1998 127 121 6

1999 162 149 13

2000 101 95 6

2001(1월~8월) 13 4 9

계 594 560 25 9

출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인권실태보고서』,(1998):박원순,『국가보안법      

   연구』(서울:역사비평사, 1997)을 참조 재구성.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기를 정치폭력과 저항,피해의 상호관계 속에서 분석해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그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군부권위
주의정권이 퇴진하고 민주주의 이행기로 이전하고 민간정부가 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
가폭력성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그리고 정치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결코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대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1989년 이후 1990년 까지 시국 관련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천 7백 48명이다.그러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1990년 집계한 양심수
숫자는 4천 1백 7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하루 평균 구속자 수도 전두환 정권 때 평균 구속
자 1,61명의 4배에 가까운 하루 6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구속자 분포도 주로 대학생과 노동

70)『조선일보』,1995년 11월 13일자.
71)대통령비서실,『김영삼대통령 연설문집3』(서울:공보처 1996),pp.54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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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제 70%를 넘어서고 있으며 1989년 공안정국 하의 한해 구속자 수가 전체구속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72)
1988년 말부터 1989년 6월 까지 구속된 시국관련 구속자 6백 45명중 구속노동자
수는 2백 66명에 달하였으며,1990년 5월 까지 구속된 노동자는 3백 61명으로 3백
25명이 노동단체의 활동가들이었다.73)경찰의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 서울지방검
찰청의 경우 1992년 1월부터 6월 까지 처리한 구속영장 사건 8천 8백여건 중에서
검사가 기각한 사건은 15% 1천 3백 20건에 달하였다.74)민가협에 따르면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이후 1996년 7월까지의 양심수는 1천 9백 45명에 이르고 있으며,김
영삼 정권 5년 동안 매일 2명의 사람들이 구속되었다.75)
이렇듯 민주화이행이후에도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 하는데는 두가
지 이유가 있다.첫째는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로 인하여 구 국가기구의 해체적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국가폭력성의 민주적 통제기제가 충분히 제도화되
지 않았고 그 결과 저항운동의 강화로 인한 기존 질서의 위기 국면에서 관성적으
로 과거의 국가폭력성이 다시 전면화되고 재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둘
째는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차원에서 이전보다는 폭
넓은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저항운동이 이러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을 조직하게 되었고―예컨대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학
생운동의 통일투쟁 등―이것이 기존의 경제적․계급적 질서에 위협적인 것으로 인
식됨으로써 정치폭력의 동원을 통한 통제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1987년 이전의 민주주의 투쟁과정에서는 주로 학생들이나 지식인이 피해의 주요한
대상이었으나,1987년 이후에는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민중들과 교사 등의 중간층
집단이 새로운 피해의 ‘사회적 지대’가 되어갔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과거의 개발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이
행과정은 정권,정부,정책적 수준에서―민주주의 정부라고 하는 수사에도 불구하
고―기존의 경제적․계급적 질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저항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국가폭력성이 주기적으로 발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반복적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2)이한열추모사업회 편,『진단 제6공화국』(서울;두리,1991)pp.197-198.
73)일꾼노동문제자료연구실,『1990년 상반기 노동운동의 평가와 전망』(서울:한울 ,1990),p.21.
7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전게서,2002,p.167.
75)민주화운동가족실천협의회,『인권실태보고서』,(199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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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정정정치치치폭폭폭력력력의의의 유유유형형형

제제제111절절절 개개개괄괄괄적적적 유유유형형형
한국사회에서 정치폭력은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일단 사회적 차원의 폭

력과 개인적 차원의 폭력이 있으며 신체적 위해 와 정신적 차원의 폭력도 있다.여
기에서는 사회적 측면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을 형태적 유형과 영역별 유형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정치폭력의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접근방식은 가해적 측
면에서 어떤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이다.피해를 중심으로 유형을 살
피고자 하는 것은 정치폭력의 상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피해가 가지는 의미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서다.그리고 형태중심의 유형분석은 주로 사망자를 중심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표5-1참조) 이는 과거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피해의 영역에서 정치적
사망의 형태가 다른 피해의 양태를 대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표표555---111)))정정정치치치적적적 사사사망망망의의의 신신신분분분별별별 분분분류류류 (((222000000555년년년 현현현재재재)))

노노노동동동자자자 학학학 생생생 농농농 민민민 빈빈빈 민민민 시시시 민민민 재재재 야야야 진진진보보보정정정치치치 군군군 경경경 합합합계계계

박박박
정정정
희희희
정정정
권권권

111999666000
년년년대대대

조봉암 최백근 조용수 최근우
정순종 박재복 권재혁 김종태
최영도 이문규 정태묵 손순남
윤성만 이양섭 최종천 최한무

하상혁 황대현

111888

111999777000 전태일 권오금 222
111999777111 김진수 김대석 222
111999777222 고봉율 이연송 한태갑 한현수 444
111999777333 최종길 김영환 김태선 김영호 조인국 555
111999777444 김태원 박윤엽 배학수 윤종하

이동근 현명원 666
111999777555 김상진 장준하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이수병
송상진 하재완 여정남 우흥선
장석구 기세일 신춘복 하야청

111444
111999777666 공재용 김규호 김용철 정영훈 444
111999777777 김경익 김규호 김용철 정영훈 444
111999777888 정법영 박정래 이훈동 탁해섭 444
111999777999 김경숙 손순영 송순희 임창규 444
소소소 계계계 333 222 222 666000 66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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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전
두두두
환환환
정정정
권권권

111999888000 김종태 김의기 임기윤 김규창 김승윤 김용선 변형만
노천도 888

111999888111 김태훈 최종철 이재문 최점수 444
111999888222 문영수 신향식 정성희 333

111999888333 황정하 신창길

이윤성
김두황
한영현
최온순
한희철

777

111999888444 박종만 허원근 222
111999888555 홍기일 기 혁 우종원

송광영 이용문 황필구 666

111999888666 박영진 변형진
신호수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박혜정
이경환 김성수
진성일

오한섭 김상원 강상철 전재권 강동창 111555

111999888777

이순덕 황보영국
김현욱 이대용
박용선 유인식
이석규 이석구
김수배 김성애
박응수

박종철 표정두
박선영 이재용
이한열 박태영

이태춘 채광석 문갑수 이선우 최재필 최주백

장재완
최우혁
노철승
이승삼
박필호
김용권
이이동
박상구
정연관

333222

소소소 계계계 111777 222000 111 333 333 111777 111666 777777

노노노동동동자자자 학학학 생생생 농농농 민민민 빈빈빈 민민민 시시시 민민민 재재재 야야야 진진진보보보정정정치치치 군군군 경경경 합합합계계계

노노노
태태태
우우우
정정정
권권권

111999888888

이대건 정경식
김장수 오범근
최윤범 장용훈
문용섭 문송면
성완희 송철순
이문철 배중손

유병진 곽현정
조성만 최덕수
박래전

김길호 고정희 정성규
신영일

유진곤 공인두 박창술
윤기남 박종근 우인수 양영진 222888

111999888999

최완용 김윤기
김종수 이상남
조정식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최성조 강현중
김종하 이재호

남태현 이철규
이내창 정상율 이재식 김병구 함석헌 이상율 조용순 222111

111999999000
배주영 강민호
이영일 최태욱
최 동 박성호
원태조 오원석

김용갑 신장호
정성묵 김수경
심광보 김기훈
최응현

이원기 조영래 김병곤 정대철 김병인 박성은 222111

111999999111
김봉환 신용길
박창수 윤용하
이진희 석광수
유재관 김처칠
권미경

강경대 김영균
천세용 박승희
김귀정 김철수
고재욱 류정하
문승필

이정순
정상순

김기설 김영환
양용찬 양재영 김광길 최인정 송종호 남현진 손석용 222999

111999999222
임희진 박복실
최성근 이광웅
윤재영

이상렬 박현민 김선호 최성묵 오원진 박판수 김대봉 이태영 111333

합합합 계계계 444666 222666 111 444 333 111111 111444 777 111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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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노동동동자자자 학학학 생생생 농농농 민민민 빈빈빈 민민민 시시시 민민민 재재재 야야야 진진진보보보정정정치치치 군군군 경경경 합합합계계계

김김김
영영영
삼삼삼
정정정
권권권

111999999333

정운갑 채희돈
정영상 정영부
조경천 고정자
박미경 서영호
김주리 임혜란
최 웅

이경동 한상용 김영자 황인철 성순희 이래선 현승종 권두영 111999

111999999444
김성윤 김상옥
최성묵 김낙성
임종호

이창환 신건수 김순복
손구용

김남주 문익환
이오순 이범영 김광삼 111444

111999999555 양봉수 박삼훈
서전근 조수원 장현구 최정환 이덕인 박현채 정종서 강철순 오원택 111111

111999999666
김시자 유구영
오용철 김왕찬
박문곤

노수석 진철원
권희정 황혜인
오영권 박동학

신연숙 김말룡 김도한 문한영 111555
111999999777 홍장길 한상근 류재을

김준배 이형관 최종진 민병일 박순덕 권양섭 진태윤 111000
소소소
계계계 222666 111555 444 555 888 111000 111 666999

111999999888 최대림 최명아 222
년년년도도도 미미미상상상 권창수 권홍직 변치수

정순직 444
합합합 계계계 999444 666333 666 999 666 222444 111000555 222444 333333111
출처: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끝내 살리라 2』,(2005):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2004)를 참조해 재구성.

정치적사망은 분신이나 자살,타살,사고사,의문사,행방불명 등 다양한 형태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피해라 할 수 있다.또 다른 형태는 저항과정에서 각종 신체적
피해를 받아서 상이나 질병을 얻는 경우들이며,사법적 처벌을 받아서 일정기간 신
체가 구금되는 투옥,수배,각종 학사징계,해직 등 각종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강
요당하는 경우들이다.
민주화보상법에 의거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회’는 1969년 8
월 7일 (3선 개헌안 발의일)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적 통치에 항거하다 피해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기
위해 출범하였다.현재(2005년 8월)까지의 현황을 통해 권위주의정권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의 규모를 유추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에 접수된 민주화운동 관련 현황은 보면 제1차 및 제2차 신청접수 건은
총 10,807건(보상 1,295건,명예회복 9,512건)이었으며,2004년 법 개정 후 추가 접
수된 제3차(2004.7.1.~8.31.)및 제4차(2004.10.1.~12.31.)신청접수 건은 1,183건
(보상 244건,명예회복 939건)으로 2005.6.현재 총 11,990건이 위원회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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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표표표555---222)))민민민주주주화화화보보보상상상심심심의의의위위위원원원회회회 접접접수수수 및및및 심심심의의의 현현현황황황 (((222000000555...888...현현현재재재)))

계
보상 명예회복

소계 사망 상이 소계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

신청건수 11,990 1,539 314 1,225 10,451 6,437 3,510 504

심의건수(75%) 8,9964 1,092 204 888 7,872 4,735 2,759 378

인용(80%) 7,098 532 88 444 6,566 4,287 2,041 238

기각(20%) 1,866 560 116 444 1,306 448 718 140

잔여건수 3,026 447 110 337 2,579 1,702 751 126

    출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표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9년 이후1)에만 11,990명의 다종다양한 피해가 존

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해의 유형은 사망이나 행방불명과 각종 상이를 당한 경
우와,유죄판결이나 해직,학사징계 등을 당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여기서 특별히
사망의 경우가 314명에 이르고 있으며,상이를 당한 경우가 1,225건에 이르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해직,투옥,각종 학사징계 등 각종 유무형의 피해를 당한 경우는
10,451명(88%)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피해를 지역별로 보게 되면,51%인(6,227
건)이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다.지역 중에서는
호남이 20%(2,377건),부산경남이 12%(1,529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경향
은 사망사건이나 상이사건 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5-4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을 한 사람들을 직업별․사건발생년도
별로 재정리한 것이다.이를 보면 권위주의정권 하에서의 피해중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원과 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표들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라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주장하는’사례

1)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69년 8월 7일 3선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된 시
점 이후의 민주화운동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이 통계들은 1964년 한일회담 반대투쟁
및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투쟁,각종 학생시위사건,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1967년 7월
11일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사건,1967년 6․8부정선거 규탄시위 등 1969년 이전에 진행된 다양
한 사건 관련자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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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신청 받은 것이기 때문에,실제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인한 피해냐가 ‘민주화운
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 실제는 규모가 축소
될 수 있을 것이다.2)

표표표555---333))) 111999666999년년년 이이이후후후 민민민주주주화화화운운운동동동 관관관련련련 피피피해해해자자자들들들의의의 유유유형형형

시 도 총 계

보상 명예회복

소계 사망 상이
행방

불명
소계

유죄

판결
해직

학사

징계
기타

계 11,990 1,539 301 1,225 13 10,451 6,437 3,510 499 5

서 울 3,493 453 88 344 3 3,058 1,963 934 161 -

부 산 732 87 15 72 - 645 328 295 20 2

대 구 443 72 19 51 2 371 194 149 28 -

인 천 595 55 11 44 - 540 389 140 11 -

광 주 1,059 227 17 207 3 832 510 253 69 -

대 전 253 30 8 22 - 223 134 82 7 -

울 산 214 22 5 17 - 192 131 55 6 -

경 기 2,139 200 51 147 2 1,939 1,079 780 80 -

강 원 305 37 7 30 - 268 177 87 4 -

충 북 262 22 5 17 - 240 157 76 7 -

충 남 226 21 8 13 - 205 104 85 15 1

전 북 652 88 11 75 2 564 388 136 40 -

전 남 552 105 25 80 - 447 252 180 15 -

경 북 368 53 7 46 - 315 224 87 4 -

경 남 583 71 21 49 1 512 360 123 29 -

제 주 114 14 3 11 - 100 47 48 3 2

출처:민주화운동 관려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2005.8월 현재)

2)실제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용율은 80%에 해당하고 있다.따라서 개관의 사
정을 감안한다 한다면 위수치가 일부에 해당한 수치라 할 수 있다.여기서는 간접적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신청현황을 그 분석에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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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555---444)))민민민주주주화화화운운운동동동 명명명예예예회회회복복복 및및및 보보보상상상 신신신청청청자자자의의의 직직직업업업별별별 구구구성성성

구분 계 학생 교원 언론 노동 기타

1차신청자 8,440 2,545 1,893 600 1,500 1,902

2차 신청자 2,367 1,215 105 198 295 554

합계 10,807 3,760 1,998 798 1,795 2,456

비율(%) 100 34.8 18.5 7.4 16.6 22.7

     출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2002현재)

그런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로 판단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죽음의 원인이 독재적 상황에 의한지가 불명확한 경우들도 있을 것이다.그
러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권위주의정권하에서의
피해의 규모를 추정하는데 간접적인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정치적 사망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직접살인과 간접살인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먼저 직접살인이란 국가가 정치폭력에 대한 능동적 행위주체이자 직접적인 가해자
인 경우를 말한다.여기에는 정적살해,법을 통한 살인,고문치사 또는 폭행치사,
정치적 의문사 등이 해당한다.다음으로 국가에 의한 간접살인이란 국가가 정치폭
력의 간접적 가해자로 죽음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살인행위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조,묵인하는 경우를 뜻한다.3)대표적인 예로는 분신,투신자살
등을 꼽을 수 있다.정치폭력은 민주화의 역사와 어느 정도 경향적 상관성을 가지
고 있다.즉 이승만과 박정희,전두환으로 상징되는 독재의 시기에 정치폭력이 극
단화되고 국가에 의한 직접살인의 유형이 공공연하게 자행된 반면,민주화이행의
역사가 시작되는 1987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그 경향성이 약화되고 변형되었기
때문이다.물론 1987년 이후 정치폭력과 정치적 피해가 소멸되었다고 말할 수 없
다.정치폭력은 상존하고 있고,정치폭력 발생의 조건 역시 소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는 이미 구조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3)조현연,『한국 현대정치의 악목-국가폭력』(서울: 책세상,2002),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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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형형형태태태적적적 유유유형형형

111...정정정치치치적적적 살살살인인인 및및및 테테테러러러

일제 식민지시대 이후 미소에 의한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고착화는
한국사회에 첨예한 반공과 냉전의 논리를 내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한국판 매카시즘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항운동은 이른바 공산주의 운동으로 간주되
어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역대 정치권력은 분단과 반공을 자신의 통치행위를 정당
화하거나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저항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허다했다.4)
이승만 독재아래에서 그리고 군사정권들에서 정치적 이유로 처형당한 이들은 혐

의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였다.이 두 법의 위력이 어떠했는지는 몇 가
지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부터 같은 해 11월 25일 현재까
지 867명이 사형선고 받았으며 1961년에서 1980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
속된 사람은 1,968명이었고 반공법 위반혐의자는 4,167명이었다.5)또한,1958년에서
1961년까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593명이었고,사형선고 받은
수는 53명 이었다.1964-1987년까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138명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정치적 살인 및 테러는 이승만정권에서 박정희정권 까지의 야당인사나 재
야인사들의 피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민주화 운동 초기에 시민사회의 미발달로 인하여 정치사회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었다.여당,야당,재야세력이 주요한 구성원이었던 정치사회의 역동성은 학
생,노동,종교,재야 등 시민사회와의 연대수준에 따라 달라져왔다.
정당은 정치사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정치사회의 시민사회를 연계시키는 중요
한 정치단위이다.정치가 국민의 이해를 정책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때,국민의
이해관계를 정치과정에 대변 할 수 있는 조직체인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
인 제도이다.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한국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은 형식적이었거

4)조현연,전게서,p.83.
5)박원순,『국가보안법 연구』(서울:역사비평사,2000),p.30.
6)『동아춘추』,1963.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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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한적이었다.권위주위 정치에 의해 유린된 정당정치는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강요받았거나,아니면 독재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투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7)
정치과정에서 정당은 대체로 정치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거나,정치적 충원의 기
능을 수행하며,사회적 갈등을 관리함으로서 정치체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 정당은 여당이거나 야당 모두 주변적인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권위주위 정권하에서 야당정치는 양면성을 갖는다.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역학관계에 따라 야당의 투쟁과 타협의 정도가 민감히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린쯔
에 의하면,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정치적 반대도 정권이 관용하는 수준의 반대와
정권에 의해 억압되는 반대가 존재한다.전자를 체제 내의 반대(oppositionoutside
system)라고 한다.8)다시 말하면,권위주의 정권하의 야당은 권위주의에 대한 정당
성을 제공하는 대신에 체제 내 권력이익을 독점적으로 수혜 하는 혜택을 누리는
권위주의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며,반면에 운동정치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상징성을 가진 민주화세력의 일원이 되기도 한다.독재정치의
수혜자로서,혹은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대표자로서 야당의 양면성은 제도정치와 저
항운동 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달리 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위주의하 야당정치의 양면성은 야당정치인의 민주화투쟁 목표와 내용이
다른 민주화세력의 요구와의 차이가 존재하는 데에서 발생한다.야당정치인들의 민
주화는 정치적 민주화에 집중되어 있고,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서 권력 장
악에 이해관계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하의 야당과 저항운동의 결합은 최소주의적 민주화 내용을 기반으로 가
능하였다.야당정치는 정치인으로서 이해관계와 독재정치와 민주정치 사이의 합리
적 계산에 의해 강경한 저항이나 온건한 타협으로 표출 되었던 것이다.
권위주의체제라 하더라도 야당은 제도정치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국가에 의한 억
압과 피해는 다른 부문에 비해 강하거나 크지 않았다.그러나 독재의 강화로 인하
여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집단은 정치인이며,그중에 야
당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7)김용복,“한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정치:민주적 실천․역사적 피해․정치적 보상,”조희연
『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그리고 피해』(서울:함께읽는책 ,2002),pp.345-346.

8)J.Linz,"oppositiontoandunderanauthoritarianRegimes"R.Dahled.Regimesand
opposition(YaleUniversityPress.1973).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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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일반적 탄압인 경우에는 저항의 의지나 행동과는 상관없
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 것이다.저항의 의지나 행동이 국가 권력에
의해 선별적인 탄압을 받은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라
고 할 것이다.전자는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로 인하여 야당정치인뿐만 아니
라 여당정치인도 포함하는 정치인 전반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면,후
자는 자신의 의지나 행동으로 인하여 탄압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 수 있
다.야당정치인들이 받은 피해는 여러 가지이다.정치활동의 중단,고문과 구속 등
육체적 고통,감시,협박 등 정신적 피해,부도,파산 등 경제적 손실 등이 그것이
다.9)
정치권에 있어 피해의 유형은 정치적 테러,정치활동의 규제,조작사건 및 고문
으로 구분할 수 있다.먼저 정치적 테러의 경우는 이승만정권기에 주로 야당세력을
탄압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다.1956년의 장면 저격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 이다.
1956년 5.15선거에서 부통령에 이기붕이 낙선하고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는 초유
의 사태가 벌어졌다.대통령이 궐위 시에 우선 그 권한을 승계할 권한을 가지고 있
는 부통령 자리를 야당이 차지하게 되면서 자유당 세력에게는 실제로 중대한 위협
을 받게 되었다.이 사건은 4.19혁명 이후에 밝혀진바 이기붕이 직접 지시하였다고
한다.10)한편,선거 기간 중 야당에 대한 정치적 테러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났는
데,1954년 5.20총선은 어찌나 경찰의 폭력이 난무하였는지 경찰의 곤봉이 당락을
결정하였다고 하여 ‘곤봉정치’로 불리기도 하였다.11)1956년 총선에서는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범석조차 선거막바지에 테러를 당하였고 투표소의 야당 참관인이 구속되
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테러는 정당 활동을 방해하고 야당집회를 무산시키려는 목적을 가지
고 있었다.대표적인 예로 1957년 진보당 전남도당 추진위 임춘호에 대한 테러로
그와 임신 중이던 그의 부인을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후 도주하였고,진보당 사
무국장 조중한의 집에도 괴한이 침입하여 그와 4명의 자녀에게도 칼질을 하고 달
아났다.12)이는 사적 폭력집단이 공권력과 결합하여 야당을 탄압하는 사적폭력이라
할 수 있다.

9)김용복 ,전게서,pp.347-358.
10)연시중,『한국정당정치실록』(서울:지와사랑 ,2001),pp.148-153.
11)서중석,『조봉암과 1950년대 상』(서울:역사비평사,1999),pp.76-77.
12)『조선일보』,1957년 7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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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과 결합한 사적폭력은 주로 정치깡패로 지칭 되어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정
재․유지광등이 연상되지만 정권의 비호를 받은 정치깡패는 서울과 지방의 정치권
력과 연계되어 독점적 이익을 보호받으면서 야당이나 학생 등의 저항을 분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13)
다음으로 정치활동의 피규제를 들 수 있는데 정당인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피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정치활동의 피규
제는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초기에 주로 사용되었던 탄압의 기제였다.
박정희 정권은 5.16쿠데타 이후 대대적인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
였다.쿠데타 직후 정당인 6백 6명,사회단체 관련자 2백56명.학생 70명,교사 5백
46명,등 2천 14명을 체포하였으며14),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구정치인 중 부정권패
한 인사들의 정계진출을 막는다는 명분아래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서 정치활동
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취하였다.이에 따라 과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대부분의
중견지도자급 정치인등을 포함한 3,000여 명이 정치활동정화법에 따라 정치활동 규
제를 받게 되었다.15)
12.12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 또한 1980년 5.17비상계엄을 전국으

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시켰다.계엄사령부는 김종필,김
대중 등을 포함한 26명을 연행하고,김영삼을 가택연금 하였다.신군부는 “정치풍
토쇄신”이란 명분하에 10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구정치인 567명에 대해 1988년 6월
30일까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표5-5참조)
정치폭력에 의한 일방적인 피해 외에도 야당정치인들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저항
때문에 독재 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다.제도정치권 내의 야당정치인들
이 선택할 수 있는 저항의 방법은 그리 많지가 않다.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개별
적,집단적인 의원직 사직을 통한 항의 방법이었다.
1975년 김옥선 의원이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를 비판하다가,결국 사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1986년 유성환 의원이 본회의에서 국시문제를 제기하다가 구속된 경
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1973년 일본에서 정권비판을 행하던 김대중씨를 정보기관이 납치하여 살해
하려는 의혹이 있었던 납치사건이 대표적이다.이어진 김대중의 가택연금 조치나

1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2004),p.83.
14)조국,“한국근현대사에서 사상통제법”『역사비평』여름호,(1988).pp.334-335.
15)김용복 ,전게서,p.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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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신군부에 의한 김영삼씨 가택연금조치,김대중씨 해외추방 등이 이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표표표 555---555)))정정정치치치활활활동동동 피피피규규규제제제 상상상황황황

마지막으로 정치공작을 들 수 있다.
반정권성향의 야당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작된 사건에 얽혀 매거나.파렴치범
으로 만들어 도덕성을 훼손시켜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이다.주로 정보기관에 의해
진행되는데,야당정치인을 사기범,간통범 등의 혐의로 정치활동을 제약한 경우이
다.정보기관에 의한 정치공작은 밝혀지기는 어렵지만 여러 증언들을 통해 볼 때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16)
대표적인 정치공작사건이 1980년 5월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다.1980년 신군
부세력은 장국장악을 위해 김대중씨와 재야인사 등 26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
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당정치인으로서는 김대중이
사형,예춘호,김상현,한화갑,기옥두 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더불어 문익환목사
등 재야인사,이해찬,설훈등 학생운동권도 함께 기소되어 옥고를 치렀다.
폭압적인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정치인들은 정치규제,고문,투옥 등 상당한 피해
을 받아왔다.그러나 대부분 정치적 탄압과 피해는 정치적 타협 속에서 해결되었으
며,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피해는 정치인으로 귀중한 자산이 되어왔다.

16)김형욱,『김형욱 회고록1,2,3』(서울:아침 1985).참조.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계기계기계기계기         규제 규제 규제 규제 기간기간기간기간                                     규제 규제 규제 규제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및 및 및 및 해제해제해제해제 총 총 총 총 규제수규제수규제수규제수

5.16 쿠데타
1961.5.16

~1963.1.1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한 적격,부적격 판정 단계적 

해제(1962.12월 말부터 1968.8.15까지)
3,000여 명

10월 유신
1972.10.17

~12.27
정당활동중지,국회해산,일괄해제 전국회의원

5.17쿠데타
1980.5.17

~1981.1.24

 비상게엄확대,정치풍토쇄신명분으로규제 단계적 

해제(1983.2.25부터 1985.3.6까지)
567명

출처:김용복,“한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정치:민주적 실천․역사적피해․정치적보상,”
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그리고 피해』(서울:함께읽는 책 ,2002),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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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야당정치의 이중성은 한국의 민주화과정에서 야당이 보인 긍정적인 역할
에도 불구하고,야당정치인들은 무원칙한 타협과 연합이 민주화운동의 이념과 정신
을 훼손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22...사사사법법법적적적 살살살인인인

사법적 살인은 주로 진보세력들에 대한 탄압의 기제로 작용하면서 피해의 한 유
형으로 구분 되어질 수 있다.특히 사법적 살인은 공안기구의 조직적 개입을 통한
용공 및 반국가단체 만들기를 통한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라 할 수 있다.이러한 사법적 살인의 사례들은 사건마다 배경 성격 혐의
점 활동내용이 다르지만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또한 일부
사건에서 북과 관련되었다는 추정은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지식인,
통일운동 활동가들로 공안기구에 의한 조작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특히,진보당
과 중앙사회당은 합법정당이었으며 민족일보사도 합법적 제도언론사였다.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 혁명공약시대,국가보안법과 반공법,긴급조치와 위수령,국가보위
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유신시대에는 종교집회 설교집 까지도 긴급조치위반혐의의
대상이었다.비공개된 정당,정치결성체의 등장은 이 같은 공안조건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위와 같은 공안조건이 아니고,사상,양심의 자유,단체결성의 자유,언론․
출판․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존중되는 조건이었다면 비공개될 이유는 매우 적
었을 것이고,이 사건들 일반에서 주장되는 내용이나 활동은 더욱 유연할 수도 있
었을 것이다.어쩌면 선진 민주사회의 진보세력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란 예측도 하
게 된다.정치적 사건에서의 사법처형은 정치적 후진성과 사법체계의 전근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협소한 인식은 민주화과정에서 저항운동의 피해가 크고 심대

할 수밖에 없었다.그것은 보수정치세력들이 제도 자체를 정치라고 생각하여 사회
내 모순과 갈등,사회 세력들 간의 대결을 그 하위에 두는 것과 달리,진보정치 세
력들은 제도가 각 계급,계층의 사회정치적 모순과 갈등 그리고 투쟁이 산물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17)
저항운동의 범주는 단지 제도 내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만을 포함하는 것

17)이광일,“보수정치와 급진정치의 경계,”민주노동당,『이론과 실천』 창간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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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며 ‘운동의 정치’라는 의미에서 반합법,제도 밖의 비합법 정치운동 모두를
포함한다.18)
저항운동에 대한 탄압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국가권력은 이들을 시민사회로부터 배제,혹은 주변화 시키고 이들의 정치
활동을 금압하여 기존의 체제와 독점적 사회정치구조를 유지하고자 하였다.따라서
직접적인 규율 및 탄압대상은 무엇보다 기존의 체제운영원리를 근본적으로 문제시
하며 재구성하고자 하는 저항운동내부의 ‘급진(radical)정치세력’이었다.
둘째,계층간의 사회경제적 갈등이 ‘정치적 쟁점’으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고 그
것을 체제내화 시키기 위해 이른바 저항운동에 대한 억압을 일상화 한다.모든 정
보를 독점,재구성할 수 있는 국가권력이 특정한 사회정치세력에게 가하는 용공,
친공 등의 이념 공세를 동반한 ‘빨갱이’로의 낙인,탄압,그리고 대대적인 대중선전
은 각종 이데올로기 기제들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반공이라는
규율 메커니즘을 불러냄으로서 정치적으로 대중통제의 중요한 기제로 활용되었다.
체제의 주요 탄압대상으로 설정 될 수밖에 없는 저항세력은 상대적 의미에서 ‘진
보’로 분류된 세력이었다.이들은 이른바 ‘반정권사범’이라 불리기도 하는데,공안관
련사범 혹은 시국사범으로 분류되는 범주로 현실을 비판하거나 반정권적 활동을
했다고 판단되는 학생,야당 정치인,종교인,지식인,노동자,농민,빈민 등이 포함
된다.
이와 같은 탄압대상의 포괄성은 급진정치 세력 및 그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
과 와해에 있다기보다,특정한 정치상황의 돌파를 위해 시민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반공 메커니즘을 환기시키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이 동원하는 기제 또한 다양하였다.
첫째,권위주의 정권은 주로 비(반)합법적 장에서 이루어지는 저항운동의 활동을
파괴하기 위해 국가기구들을 총동원한다.일단 이 사건들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반공법,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된다.
둘째,국가 권력은 저항운동을 외부의 적,북한과 동일시하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데,특히 보통교육으로서의 초․중등 교육은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였다.권위주의체제 아래서는 언론과 같은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 기구들 또한

18)이광일,“한국의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운동,”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그리고 피
해』(서울:함께읽는 책,2002)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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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국가기구로서 국가기구들과 짝을 이루어 반공홍보 및 대중동원기제로 기능하였
다..
셋째,진보 정치 세력에 대한 탄압과 통제는 다양한 이데올로기 기제들에 의해 수
행 될 뿐만 아니라 더욱 미시적인 사적 관계 및 네트워크를 매개로 이루어진다.
즉,국가의 통제 및 탄압은 관련 대상자들의 인신구속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가장 기초적 재생산 단위인 가족,나아가 인척관계로까지 확장되었다.
그 대표적 기제가 연좌제이다.이를 통해 국가는 사회모순의 해소를 목표로 한 저
항운동이 공적활동과 가족 등 사적관계 사이에 계속 긴장을 유발시킴으로서 그 활
동의 위축 및 고립을 조장하고 무력화 시킬 수 있었다.19)
이승만 정권기의 대표적 저항운동의 탄압은 진보당 사건이다.진보당 사건은

1952년 부산정치파동과 1956년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독재 정
치를 강화 시키던 이승만 정권이 대중의 지지가 이탈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로 등장한 조봉함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었다.이 사건에서 평화 통일론에 대
해 무죄가 선고되고 조봉암 이외의 주요 진보당 간부들 또한 모두 무죄로 석방된
사실은 그 정치적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재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20)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서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내세우며 저항운동을 대대적으
로 탄압,검거하여 쿠데타 발발 1주일 만에 2,014명의 정치인들을 검거하였고 1961
년말 까지 3,500여 명이 구속하였다.21) 특히‘민족일보’사건은 전쟁이후 진보적 언
론에 대한 가장 큰 탄압이었다.박정희 정권은 민족일보 관련자 13명을 구속하였
다.그리고 이들 가운데 조용수,송지영,안신규 등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사
장 조용수에게는 형이 집행 되었다.22)이 시기 진보정치 세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가장 대표적 사례로 기록된 것이 바로 제1차 인민혁명당사건(이하 인혁당)이
었다.1964년8월14일 중앙정보부는 “북괴 노동당의 강령을 토대로 전 혁신계 일부
인사와 일부 현직 언론인 및 대학 부교수,강사,학생 등 57명으로 조직된 지하조
직 인혁당을 적발,그 중 41명을 검거하고 16명을 전국에 수배했다”고 발표했다.23)
그러나 이사건은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중앙정보부가 받은 자백 내용
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영장발부를 거부하고,그중 일부가 사퇴하였다.24)

19)이광일,전게서 ,pp,310-311.
20)『동아일보』 1999년 8월 16일자.
21)박원순,『국가보안법 연구 2』(서울:역사비평사,1992),p.318.
22)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한국군사혁명재판사』,제2권,(1962).pp.207-208.
23)편집부엮음,『공안사건기록-1964-86』(서울:세계,1986),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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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666)))진진진보보보당당당 사사사건건건 관관관련련련자자자 재재재판판판현현현황황황

관련자관련자관련자관련자 직업직업직업직업 1111심 심 심 심 형량형량형량형량 확정 확정 확정 확정 형량형량형량형량

조봉암 무직 징역 5년 사형

박기출 의사 무죄 무죄

김달호 변호사 무죄 무죄

윤길중 변호사 무죄 무죄

조규택 무직 무죄 무죄

조규희 무직 무죄 무죄

신창균 무직 무죄 무죄

김기철 무직 무죄 무죄

김병휘 무직 무죄 무죄

이동화 성균관대 교수 무죄 무죄

정태영 동양통신사기자 무죄 무죄

이명하 무직 무죄 무죄

최희규 무직 무죄 무죄

안경득 약종상 무죄 무죄

박준길 무직 무죄 무죄

권대복 무직 무죄 무죄

전세룡 무직 징역10월 징역2년

출처 :서중석,『조봉암과 1950년대(상)』(서울:역사비평사 ,2000)를 참조해 재구성.

결국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는 숙직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사건을 기소하였
지만 이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대부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25)(표5-7참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저항운동에 대한 탄압이 그들의 객관적 활동 및 사실여
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보다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배효과의 제고와 맞닿아 있
다는 점이다.결국 박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운동에 대해 이른바 북한의 조종
을 받는 지하조직이 개입하였다는 낙인을 찍음으로서 저항운동의 동력을 약화,순
치시키려 한 것이었다.26)이와 같은 간첩단 사건의 관계자는 대부분 얼마 안가 석
방되었고,현재 사면․복권되어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24)이상우.“민족일보,인혁당사건의 전말,”『신동아』 6월호,pp.335-336.
25)박태순,김동춘 “재조명 60년대 사회운동 8-인혁당 사건과 60년대 정치사,”『월간 중앙』9월
호,(1990),pp.550-551.

26)인혁당사건의 조작설에 대하여서는 김형욱,전게서,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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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777)))제제제 111차차차 인인인민민민혁혁혁명명명당당당사사사건건건 관관관련련련자자자 재재재판판판현현현황황황

관련자관련자관련자관련자 직업직업직업직업 1111심형량심형량심형량심형량 확정 확정 확정 확정 형량형량형량형량

도예종 무직 징역 3년 징역 3년

양춘우 무직 징역 2년 징역 1년

김한덕 목재상 무죄 징역 1년

김영광 회사원 무죄 징역 1년

박현채 서울상대 강사 무죄 징역 1년

정도영 합동통신 조사부장 무죄 징역 1년

박중기 한국여론사 취재부장 무죄 징역 1년

김용수 운수업 무죄 징역 1년(집유3년)

임창순 해동고전 연구부장 무죄 징역 1년(집유3년)

이재문 대구매일신문기자 무죄 징역 1년(집유3년)

김경희 민중서관 사원 무죄 징역 1년(집유3년)

전무배 서울신문 기자 무죄 징역 1년(집유3년)

김중태 서울문리대 4년 무죄 징역 1년(집유3년)

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1970년대 민주화 운동(1)』1987,p.451

박정희정권기에 발표된 간첩단 사건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함수관계를
보이고 있다.민주화운동이 고조되는 시점에 당국의 간첩단사건 발표가 많아지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다.박정희정권기 간첩단사건의 발표 횟수를 보면 1969년
-15건,1971년-11건,1974년-10건으로 특정시기 두드러지게 많다.27)이들 연도는 모
두 민주화운동이 고조되던 해였다.1969년은 3선개헌 반대운동이 한창인 때였고,
1971년은 대통령선거와 학생들의 교련반대운동이 있었으며,1974년은 민청학련사건
등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학생운동이 고조되는 시점이었다.유신체제기 안보논리와
반공이데올로기는 더욱 극단화되어 간다.
유시체제기 대표적인 탄압사례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과 ‘인민
혁명당재건위사건‘이 대표적이다.이 사건은 학생운동을 연결고리 삼아 공산주의자
의 불순한 책동으로 혁신계 청년운동 인사들을 끌어들어 그 배후로 지목 당시의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을 북한의 책동에 의한 것처럼 발표하었던 사건이었
다.28)그런데,역설적이게도 1964년 1차 인혁당사건과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은
여러 면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한 측면이 있었고 이것은 이 사건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29) 시노트 신부는 그의 수기에서 이 사건이 발표되기

27)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대책위원회,『분단조국의 희생양,조작간첩』,(1994),pp.8-15.
28)이철.“민청학련 사건에서 사형수가 되기까지,”『역사비평』가을호(1991),pp.26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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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CIA서울책임자 그레그(D.Grag)는 박정희정권의 2인자로부터 ‘용공조작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30)결국 이들의 죄목은 정보부 요
원들이 피고인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서명한 진술서가 전부였다.이것은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되었다는 폭로에 의해 뒷받침되었다.31)

            표 표 표 표 5-8 5-8 5-8 5-8 ) ) ) ) 제제제제2222차 차 차 차 인민혁명당사건 인민혁명당사건 인민혁명당사건 인민혁명당사건 관련자 관련자 관련자 관련자 재판현황재판현황재판현황재판현황

관련자관련자관련자관련자     확정 확정 확정 확정 형량형량형량형량 관련자관련자관련자관련자 확정형량확정형량확정형량확정형량

도예종 사형 이태환 무기

서도원 사형 전창일 무기

하재완 사형 이성재 무기

송상진 사형 김종대 징역20년(자정15년)

이수병 사형 이창복 징역20년(자정15년)

우홍선 사형 조만호 징역20년(자정15년)

김용원 사형 이재형 징역20년(자정15년)

여정남 사형 정만진 징역20년(자정15년)

김한덕 무기 전재권 징역15년(자정15년)

유진곤 무기 임구호 징역15년(자정15년)

나경일 무기 황현승 징역15년(자정15년)

강창덕 무기

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1970년대 민주화운동1』1987,pp.351-367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관련자들이 사형된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는데,이것은 공개적 독재체제로서의 유신체제의 성격을 그대로 확인
해 준 사건이었다.
인혁당사건이 이렇게 조작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반공법의 혐의를 강하게
받고 있었다는 점,우선 사건 관련자들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
었다는 점,그리고 1차 인혁당사건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중앙정보부의 강한 집착
등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었다.32)(표5-8참조)

29)첫째,두 사건은 6.3항쟁,민청학련의 활동 등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이 격렬하
던 시기에 발생하였다.둘째,두 사건 모두 인혁당이 학생 시위를 공산 혁명으로 유도하기 위
해 선동하였다고 발표되었다.셋째,두 번 모두 박 정권을 전복하고 노동자 정권을 세우려 했
다는 혐의를 받았다.넷째,중앙정보부의 동일한 인물이 사건 수사에 관련되어 있었다.
이광일,전게서,2002,p.326.

30)N.Poulantzas,State,PowerandSocialism,(London:Verso,1980).pp.240-241.
31)김재명.“유신독재의 제물 인혁당 사건,”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사법살인:1975년 4월의
학살』(서울:학민사,2001),p.177

32)이광일,전게서,2002,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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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은 남조선민족해당전선(이하 남민전)사건이다.
대체로 이 조직은 구 혁명운동인자와 1960년대 혁명조직운동의 하부에서 성정한
신 혁명운동인자들이 결합된 형태였고 이런 점에서 신 혁명운동인자 중심으로 지
도부가 변화해나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33)
박정희정권은 1979년 10월 9일 ,16일 그리고 11월 13일 3차례에 걸쳐 ‘남조선민족
해방전선’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여 관련자 78명 가운데 자수 2
명을 포함,모두 74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하였다.이 사건은 각계각층이 망라된 74
명이란 규모에도 불구하고 10.26사태와 연이은 민주화의 열기 - 이른바 ‘서울의
봄’-에 묻혀 제대로 관심을 끌지 못한 채 기소되었다.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은 1970년대 말 이후 재야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와 민주노동운동 간의 긴장고
조,교회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운동의 출현으로 표현되었다.34)
전두환정권기의 대표적 조직사건으로는 이른바 ‘제헌의회그룹사건’을 들 수 있다.

정치적으로 이 시기는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의 고양과 헌법개정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되면서 전두환정권의 정치적입지가 매우 좁았던 시기로 전두환정권은 이를 모
면하기 위해 각종 사건을 양산하였다.이른바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사건’(이른바
전노추사건),마르크스-레닌주의당결성기도사건(이른바ML당사건),반제동맹당
(Anti-ImperialistLeague)사건 등이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되었다.35)
냉전분단체제에서 저항운동은 권위주의정권 혹은 보수적 우익권력의 지속적 탄

압의 대상이 되어왔다.이와 같은 양상은 표면적으로는 이른바 과대 성장된 국가의
권력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실은 비대칭적 사회관계의 반영물이었
다.따라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들 저항운동의 피해는 매우 크고 심대할 수밖에
없었다.권위주의,국가권력은 사회관계의 모순에 주목하고 그것의 해소를 위해 노
력하기보다,기존 질서 혹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이러
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저항한 세력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해왔으며 이 과정
에서 이들은 이른바 개별적,집단적 ‘피해자’가 되었다.

33)조희연,『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서울:한울,1993),p.164.
34)이광일,“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급진노동운동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정치외교학
과 박사학위논문,성균관 대학교 ,1999),pp137-150.

35)박원순,전게서,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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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정정정치치치적적적 의의의문문문사사사

여러가지 개념요소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의문사’라 함은 기본적으로 사인이 정확
히 규명되지 않은 죽음을 의미한다.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사인을 정확히 해명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압력과 은폐의 노력에 의해 사인이 밝혀지지 않
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36)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의문사’라 함은 보통 후자를 가리
킨다.37)‘정치적 의문사’라 함은 한국의 현대사,특히 5공 이후 형성된 개념이다.민
주화운동의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로서 일정한 정치적 동기가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동기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단순 의문사와는 구별된다.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동기는 노동운동,사회운동,정치활동,학생운동 등을 포괄하
는 광범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현대사는 정치적 혼란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정치적 의문사를 낳

았다.정치적 압제와 이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고문이나 가혹행위,
암살 등의 생명권침해가 잇따랐다.그 가운데 죽음의 타살여부와 가해자,그 동기,
과정 등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이 불투명한 의문의 죽음 역시
적지 않았다.특히 독재치하에서 정권에 저항하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 죽음의
사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의문사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심지어
의학적으로 사인을 어느 정도 밝혀낸 죽음조차도 그 유족과 주변 인사들에 의해
의혹이 가시지 않아 의문사로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그만큼 정치적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인에 대한 의혹을 과학적으로는 결코 풀 수 없었음을 반증한다.
동시에 당시로서는 엄혹한 독재치하였기 때문에 유족들 스스로도 문제 삼기가 어
려웠고 언론이나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기 어려웠던 사건들이다.정작 이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이미 증거들이 산일되고 법적 공소시효는
경과되어 어떠한 진상조사 작업이나 법적 처단 및 배상작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
하게 되었다.
최종길교수 사건과 장준하사건은 유신시대 벌어졌던 가장 유명한 의문사들이다.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최종길은 1973.10.19.중앙정보부 건물에서 수사를 받

36)평화민주당 인권위원회,『인권백서』,(1989),p.157.
37)박원순,“한국의 정치적 의문사,”『민족민주열사․피해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

술 회의 자료집』,(1997),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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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중 건물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유가족들에게 서둘러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숱한 의문이 제기되어 고문치사의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신통치하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6월 항쟁 이후에서야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
졌다.그러나 얼마 후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서 더 이상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어졌다.한편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던 장준하는 1975.8.17.경기도 포
천군 약사봉 등산 중에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경찰은 등산 중 실족사로 결론
을 내렸지만 역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더 많은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다.의문사의 피해자로 보고된 경

우는 주로 반정권활동에 관련된 대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었다. 이 사건들은 정치
권력의 개입이 추정되는 단서들이 존재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는 자살
등으로 처리되었다38).물론 가족과 친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 시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의문사규명운동을 벌이는 단체들의 도
움과 변호사단체와 의료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들에 대
한 진상규명작업이 진행되었고 그에 관한 자료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5공하에서의
의문사 사건의 숫자는 그 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6공화국을 거쳐 심지어 김영삼
정권까지 지속되었다.
전국민족민주열사․피해자추모단체연대회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분신,투신,할복의 방법
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오랜 운동과정에
서 병을 얻거나 고문 투옥후유증,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31명
에 이른다.그 중 노동운동과 관련한 사람이 92명,학생운동과 관련한 사람이 60명,
빈민노동․군경․일반시민들이 64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39).물론 이 가운데 정확
히 의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1997년의 ‘민족민주열사
피해자자료모음’은 35명의 의문사 사건을 열거하고 있다40).

38) 편집부,『한국인권의 실상』(서울:역사비평사,1992),p.129.
39) 민족민주열사․피해자추모단체 연대회의,『열사회보』,제6호,p.22.
40)민족민주열사․피해자추모단체 연대회의,『살아서 만나리라』,(1997),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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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1월 4일 평화민주당은 제5공화국 통치기간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34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41)

표표표 555---999)))의의의문문문사사사 진진진상상상규규규명명명을을을 요요요구구구하하하는는는 사사사건건건 분분분류류류 (괄호 안은 행불자,2002년 현재)

년도별 인원 백분율 연령별 인원 백분율
가해기

관별
인원 백분율 직업별 인원 백분율

60년

대
10대 4 5

국가정

보원
9 11.25 학생 18 22.5

70년

대
13(1) 16.25 20대 53 66.25 경찰 22 27.5 회사원 3 3.8

80년

대
52(3) 65 30대 8 10 국방부 27 33.75

교수․조

교․연구

원

3 3.8

90년

대
15(1) 18.75 40대 4 5

국가․정

권
9 11.25 사업 2 2.5

계 80 100 50대 5 6.25 미군 1 1.25 장기수 5 6.3

60대 3 3.75 불특정 12 15

재야인

사․정치

인

2 2.5

미상 3 3.75 계 80 100 공무원 1 1.3

계 80 100 군인 27 33.8

노동자․

무직․노

점상․운

전수

15 18.8

기타(가

정주부 

등)

4
5.0

계 80 100

  출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2.

41)대한변호사협회편,『인권보고서』,제3집,(1988),pp.90-91.
-문영수(운전사),김성수(서울대생),김상원(노동자),박선영,박관현,정경식,정성희,김두황,최온순,김
용권,정연관,노철승(군부대 자살로 발표),이승환,박필호,정재곤,박상구,허완근,이윤성,한영현,한
희철 (서울대생), 최우혁,임기윤(목사),이종원(서울대생),신호수(노동자),박종철,고정희,이태춘,박
종근,이이동,이승삼,장춘근,서대일,장영식,이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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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는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일련의 선택들의 역사적 결과로,대부분 그 직
접적이고 일차적인 원인은 정치폭력(국가테러리즘)이다. ‘의문사’가 빚은 비극은
가족사적 측면에서도 확인된다.현재 ‘의문사 진상규명특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
여 의문사 사건으로 80건이 신청(2002년 현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중에서
일부는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신청자 명단에 올라 있으며,다수는 사망이 ‘국가공
권력에 의해 사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 표5-9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신청한 의문사사건들을 발생연도별․연령별․가해기관별․직업
별로 분류한 것이다.
이 표5-9을 보게 되면,발생년도별로는 1980년대에 52명으로 가장 많고,연령별

로는 20대가 53명으로 가장 많으며,가해기관별로는 국방부(군복무 중 사망자)에
의한 사망자가 27명으로 많고 다음으로 경찰이 2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직업별로
는 군인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이 18명으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수치는 정치폭력의 가장 첨예한 피해들이 1980년대 20대 학생들(군인
들 중 많은 학생들은 학생징집자들 이다)을 대상으로 주로 군대와 경찰조직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군인들 중 다수가 학생으로 징집된 경우임을
감안한다면,의문사의 다수는 학생운동을 상대로 강요되었다고 할 수 있다.

444...정정정치치치적적적 자자자살살살 및및및 타타타살살살

독재에 대한 저항은 분신과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투쟁 형태를 낳았다.분신
과 투신은 변화를 추구하는 강력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압도적인 폭력성으
로 인해 이를 실현할 수단을 갖지 못할 때 ,약자가 최대한의 도덕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무기로 선택되어 왔다.42)
1970년 청계피복 노동자인 전태일의 분신에서 시작하여 1979년 경찰의 강제적

진압에 의한 YH 여성노동자 김경숙의 투신,1986년 서울대생 김세진과 이재호의
분신을 거쳐 많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민주화운동과 노동탄압에 대한 항거의 표시
로 분신과 투신자살을 결행했다.특히 1991년 5월 투쟁 정국 당시 일어난 일련의
분신,투신사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전태일 분신자살은 국가에 의한 간접살인의 대명사였다.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42)조현연,전게서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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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그 열악한 현실이 사회적,정치적 문제로 부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
만 아니라 박정희 개발독재의 허구성을 드러냈다.43)한편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겪으면서 한국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1986년 이전까지의
반미운동이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 철회 또는 중립의 촉구를 내용으로
돌출 형태로 전개된 것이라면,1986년 이후에는 한국이 미국의 신식민지 또는 식민
지이지 결코 우방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에 근거하여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개 되
었다.이러한 논리에 입학하여 반전반핵운동과 전방 입소 반대투쟁이 일어났다.이
과정에서 이재호와 이세진은 경찰의 진압 앞에서 분신을 결행하기에 이른다. 1991
년 5월에 극단적형태의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강경대의 치사사건에서 비롯
되었다.강경대 치사사건은 정권을 최대의 위기로 몰아갔으며,더욱이 박승희,김영
균,천세용,김기설,윤용하,김철수,이정순 등 11명이나 분신자살하는 일찍이 없었던 일
들이 이어지면서 정국은 첨예하게 긴장 상태로 빠져들었다.저항의 과정속에서 발
생한 역사상 전례 없는 타살과 자살의 비극적 반복이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실로
컸다.자살이라 하더라도 분신과 투신을 통해 죽음을 선택한 것,그 자체를 미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정치폭력이 사회를 짓누
르는 반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정치상황에 치열하게 저항하기 위한 피해정신의 표
출임에 분명하다.
과거 정치적 타살들이 4.19혁명 당시 김주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그 사건

자체로 끝났지만,1987년 박종철과 이한열,그리고 1991년 강경대 사건의 경우는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에서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발전되어 갔다.
일종의 전투나 혈전을 연상시키는 시위현장에서는 피해자가 나오기 마련이며,이것
은 군부독재의 시기 이후에도 여전했다.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속의 이한열에 이어,1991년 5월의 강경대와 김귀정 등 시위
현장에서 진압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무수한 죽임이 양산되었고 노수석,류재을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군부체제를 벗어난 이른바 문민정권시절까지 이어지면서 현
재도 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이들의 죽음은 한 개인의 우연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정치폭력에 의한 결과였다.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얼마만한 정치폭력들이 있었으며,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얼

마만한 피해가 있었는가에 대한 전모를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43)조현연,전게서,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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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까지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자 특히 사망자는 331명으로 추정된다.44)사망
을 원인별로 구분하면,자발적 의사에 의한 죽음(자결)으로서 분신 70명,할복 2
명,투신 12명,음독 5명,목맴 5명 등 94명이며 타의에 의한 죽음으로서 타살 18
명,옥사 105명,의문사 42명,병사 47명,사고사 25명 등 237명이다.직업별로는
1)노동자 전태일(1970)등 94명,2)농민 6명,3)학생 김상진(1975)등 63명,4)
도시빈민 이재식(1989)등 9명,5)재야인사 최종길(1973)등 24명,6)시민 이정순
(1991)등 6명, 7)장기수 조봉암(1960)등 105명,그리고 8)군경 한희철(1983)등
24명이다.
이 통계에서는 광주민중항쟁 기간 중에 사망한 이들이나 그와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삼청교육대와 같은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피해(사망)의 시기별 발생빈도를
보면,박정희 정권시기에 67명,전두환 정권시기에 77명,노태우 정권시기에 112명,
김영삼 정권시기에 69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정희정권 이후의 피해자은 저항의
전형을 이루는 모든 형태들을 나타내주고 있다.
곧 분신(전태일),할복(김상진),투신(김경숙),의문사(최종길),사형(인혁당)등의

형태들이 모두 발생했다.이후 정권들의 시기 에는 가장 극단적인 저항의 형태인
자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전두환 정권 시기 분신이 17건에 이르렀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분신이 2배 이상 증가한 36건,김영삼 정권에 들어와서도 16건이나 되
었다.(표5-10참조)
이들 죽음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공통된 주장은 민주주의의 실현,조국통일의

성취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었다.이것은 각 정권의 반민주
성과 지배체제에 대한 직접적이며 격렬한 저항을 죽음의 형식으로서 표출한 것이
라고 보여 진다.

44)아직 까지 관련 국가기구로부터 구체적 통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지지 않을 상태이므로 여기서는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정한 추정치를 근거로 사망자를 그 대상으로 파악한 것임 (2005.5.22현재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 연대회의 ․유가협․ 민가협,전게서,200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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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111000)))정정정치치치적적적 피피피해해해의의의 형형형태태태별별별 분분분류류류 (((222000000555년년년 현현현재재재)))

분분분 신신신 할할할복복복 투투투신신신 타타타 살살살 음음음독독독 단단단식식식 목목목맴맴맴 의의의문문문의의의
죽죽죽음음음 병병병 사사사 사사사고고고사사사

박박박
정정정
희희희
정정정
권권권

111999666000
111999777000 전태일
111999777111 김진수
111999777222
111999777333 최종길
111999777444
111999777555 김상진 장준하
111999777666
111999777777
111999777888 정법영
111999777999 김경숙
소소소 계계계 111 111 111 111 333

전전전
두두두
환환환
정정정
권권권

111999888000 김종태 김의기 임기윤
111999888111 김태훈 최종철
111999888222 문영수 정성희

111999888333 황정하
이윤성 김두황
한영현 최온순
한희철

111999888444 박종만 허원근
111999888555 홍기일 송광영 기 혁 우종원

111999888666
박영진 변형진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진성일
강상철

박혜정
이경환 김상원 오한섭 신호수 김성수

111999888777
표정두
황보영국

이석구 김수배
박응수 박태영

김성애
박종철
이한열
이석규

박선영
장재완

최우혁 노철승
이승삼 박필호
김용권 이이동
박상구 정연관
이태춘

이순덕
채광석 이재용
김현욱 유인식
이대용 박용선

소소소
계계계 111777 666 444 222 222 222111 222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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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분분 신신신 할할할복복복 투투투신신신 타타타살살살 음음음독독독 단단단식식식 목목목맴맴맴 의의의문문문의의의
죽죽죽음음음 병병병 사사사 사사사고고고사사사

노노노
태태태
우우우
정정정
권권권

111999888888
이대건 김장수 최윤범

장용훈
성완희 이문철 최덕수

박래전
조성만 양영진 김길호

정경식 오범근
문용섭 배중손
우인수 박종근
고정희

문송면 유병진
신영일 곽현정 송철순 정성규

111999888999
최완용 김윤기 김종수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강현중 김종하 남태현

이재식
김병구 이상남 최성조

정상율
이재호 이철규
이내창 함석헌 조정식

111999999000 이영일 최태욱 최 동
박성호 원태조 심광보

김수경
최응현 정성묵 이원기 김용갑 박성은 오원석 김기훈

조영래 김병곤
배주영 강민호
신장호

111999999111
윤용하 이진희 석광수
김영균 천세용 박승희
김철수 이정순 정상순
손석용 김기설 양용찬

권미경 강경대 김귀정
박창수 송종호
남현진 문승필
김영환

김봉환 신용길 유재관 김처칠
고재욱 류정하

111999999222 김선호

임희진 박복실
이상렬 박현민
이광웅 최성근
최성묵 오원진
윤재영

소소소 계계계 333666 111 555 777 111 111 111777 222000 111000

김김김
영영영
삼삼삼
정정정
권권권

111999999333 이경동 한상용

황인철 성순희
김영자 정운갑
채희돈 정영상
정영부 조경천
고정자 박미경
임혜란

서영호 김주리
최 웅

111999999444 최성묵 김성윤 임종호
김상옥 김낙성
김남주 문익환
이오순 이범영

이창환 신건수
김순복 손구용

111999999555 양봉수 박삼훈 서전근
장현구 최정환 조수원 이덕인 박현채 오원택

111999999666 김시자 진철원 황혜인
오영권 박동학 신연숙 노수석 권희정 유구영 오용철

김왕찬 김말룡 박문곤

111999999777 한상근 류재을 김준배
민병일 박순덕 홍장길 이형관 최종진

소소소
계계계 111444 666 222 111 222 111 222444 999

111999999888 최대림 최명아
합합합 계계계 666999 222 111222 111888 555 111 555 444222 444777 222555
출처: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끝내 살리라 2』,(2005):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2004)를 참조해 재구성.

555...사사사법법법적적적 처처처벌벌벌
권위주의정권 시기에 이루어졌던 피해들은 법적,제도적 수단에 의해 강제된 것

이기 때문에,사법적 처벌의 흐름을 통해서,정치폭력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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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555---111111 )))주주주요요요 법법법률률률별별별 검검검거거거자자자,,,구구구속속속자자자,,,기기기소소소자자자 수수수444555))) (((단단단위위위:::명명명)))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검거자 구속자 기소자 검거자 구속자 기소자 검거자 구속자 기소자

년 월 일
반공법 폐지

출처:대검찰청,『범죄분석』,1965～1997을 인용해 재구성.

45) *()안의 수치는 전체 대상자의 수이며,각 항목의 수치는 연관관계가 없음.
*1977～1984년 국가보안법,반공법의 경우 통계자료 자체가 누락되어 있음.1977～1979는 긴급조치로,1980
은 비상계엄으로,1981～1984는 원인불명으로 판단됨.



- 141 -

표5-11는 1965년부터 1997년까지의 주요 법률별 검거자,구속자,기소자수를 보
여주고 있다.46)이 표에서 보면 1980년에 반공법이 국가보안법에 통합되기 까지,
집시법이나 긴급조치에 의한 처벌이 있었고,다른 한편에는 이념적 성향을 띈다고
판단되어 반공법으로 처벌받는 경우와 조직사건 등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처벌자 수가
증대하고 그 속에는 학생 등 일반 반독재민주화운동 참여자가 다수 포함되게 된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반공법을 흡수하였기 때문이고,나아가 1980년대를 경과하면
서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이 이념적으로도 급진화 되어가고 투쟁양식의 면에서도
전투적이 되어가면서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표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분기점으로 정치적 민주화
가 진전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과정으로 이행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처
벌의 수가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논리적으로 보면 정치적․사
회적 민주화가 진전되었다면 법의 적용사례 역시 감소해야만 한다.그러나 실제로
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의 적용사례가 다같이 급증하고 있
으며,심지어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문민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그 증가세가 줄
어들지 않고 있다.이것은 적어도 형사사법의 적용과정에서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경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47)이것은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정
에서 물리적 강제성을 갖고 있었던 구 국가기구와 국가요원 및 사회통제 법제의
해체적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제제333절절절 영영영역역역별별별 유유유형형형

111...재재재야야야운운운동동동
한국의 민주주의는 강력한 국가의 존재와 시민 사회 및 계급 기반의 취약성 때

문에 그 발전이 제약되고 지체되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의 민주화운동은 빠른 속도로 성장 할 수 있었는데,그것은 ‘조숙한 민주주의’에

46)최정기,“한국의 정치변동과 사법적 처벌의 변화,”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역사
적 피해』(서울:함께읽는책,2002),p.413.

47)최정기,전게서,pp.4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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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일시에 주어졌던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가치의 습득과 더불어 강력한 국가 권
력에 의한 독재의 시행이 거꾸로 민주화 운동의 급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서구의 민주주의 발전이 주로 그 사회의 계급 기반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한국
의 민주주의 발전은 강력한 국가의 존재,보다 정확히 말하면 강력한 국가 권력의
독재에 대한 저항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재야세력등 ‘민주화운동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민
주화운동세력’은 민주적 야당과 재야세력의 연합으로 구성되었다.
재야세력은 다음과 같은 네 범주로 구분된다.첫째 과거에는 정치인이었으나 지금
은 강제적으로나 자발적으로 정치권을 떠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그룹,둘째 종
교계,언론계,문인,법조인,교수 등의 인사로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던 전
문가 또는 지식인 그룹,셋째 학생운동 출신 그룹,넷째 노동운동 출신 그룹 등이
그것이다48)다른 한편 활동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재야세력은 제도정치권이
아니라 주로 시민사회로부터 비제도권 정치사회에 걸치는 영역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세력이라 할 수 있다.그런 점에서 본다면 재야세력이란 비정치인이지만
민주화운동에는 적극 참여했던,그러나 계급적으로는 그 어떤 하나로 특정화시키거
나 환원시키기 어려운 다양한 부류의 인사들과 그룹들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야운동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항운동의 영역이나 연합전선의 특징 때문
에 민주주의 투쟁과정상 피해의 일부로 포함되어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최근의 자료를 통해 그 역할과 피해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표 5-12
은 재야 관련의 구속자 현황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재야인사의 현황이다.
민통련을 중심으로 한 재야세력의 민주화운동은 1987년 6월 항쟁에 앞서 민주적
야당인 통일민주당과 연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6월 항쟁이 모든 민주화운동세력의 ’최대민주화
연합‘을 가능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국민운동본부는 민주적 야당에서부터 재야
세력의 상층과 하층 모든 인사 및 운동조직들을 결집 이를 국민항쟁으로 연결시켜
냈던 중심적인 기구였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1960년대부터 그 형성의 태동이 시작되었던 재야세력의 민주

48)박태균,“한국민주주의 주도세력,”학술단체협의회 편,『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서울:창
작과 비평사,2002),pp.16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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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운동은 6월 항쟁을 통해 그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재야세력의 역할은 표 5-12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 역할
이 축소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라는
재야세력의 총 결집체를 만들어내었지만 제도권 정치가 과거 비제도권에서 제야세
력이 수행했던 역할을 수렴하게 되면서 그 역할이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표표표 555---111222)))재재재야야야운운운동동동의의의 구구구속속속자자자 현현현황황황
   연도

직업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합 계

  구속자 112 393 285 499 677 413 2,379

 재야 63 128 110 92    89 71 553

   연도

직업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24)
합 계 총 총 총 총 계계계계

구속자 288 128 118 126 9 699 3078307830783078

재야 46 16 15 9 1 147 700700700700

출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인권실태 보고서』1993.2.25.~2003 .2.24 조사

통계를 인용해 재구성.

1990년대 이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으로 분화된 한국의 운동추세가 보여주듯,재
야세력의 약화는 정치발전의 자연스런 결과일수도 있다.그러나 권위주의정권에서
의 제야세력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222...학학학생생생운운운동동동

한국현대사에서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권위주의 정권이 퇴진하던 시기에는 항상
학생운동이 저항의 중심에 있었다.1960년4.19 시기 김주열 및 대학생들의 피
해,1979년 박정희의 암살 직전 부산.마산 대학생들의 시위 그리고 1987년 민주화
대투쟁 시기 박종철 및 이한열의 사망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행동
을 촉발시킨 계기였다.따라서 강고한 국가폭력과 자기 피해적 학생운동의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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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공방은 수많은 피해를 가져왔다.49)
정권의 탄압정도와 학생운동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말해주는 이론은 없다.

그러나 강력한 진압이 시위를 격화시키는 확률은 매우 높다.한국 학생운동과 정권
의 물리적 통제의 상관관계가 바로 이러한 직접적 예일 것이다.학생운동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종종 더 커다란 폭력과 사회적 정치적 위기로 발전되었다.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선 지난 1960년대 초반 이후 한국정치의 일탈성을 증폭시킨 데는 군부
권위정권과 이에 맞서는 저항세력에 각각 물리력을 담보해준 군부와 학생이라는
두 집단의 정치적 역할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즉,도식적으로 살펴볼 때 군부
는 보수-수구세력의 최종 물리적 지지기반이었고 학생집단은 진보-혁신세력의 최
첨병으로 변혁운동의 물리력을 대부분 제공했었다.50)
거시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 학생운동은 대체로 민족주의,사회주의 운동으로부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특히,1970～80년대에 들어
와서는 학생운동이 점점 민족적(반외세)반관료주의적 성향을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다51)
학생운동과 권위주의정권의 대립 구조 속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1970년대 경제
적 불평등으로 인한 평등의 이념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학생운동이 민중민주주
의를 주장하는 이념적 운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52)
한국 학생운동의 이념성은 한국사회의 구조변화와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한국사회의 경제적 대외 의존성,정치적 억압,부문 및 지역간 불균형 발전 등 구
조적 모순을 비판하면서 지속된 학생운동은 1980년대에 정권주도의 수출주도형 공
업화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자 이전의 학생운동과 달리 급진적 이념체제를 받아
들이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저항을 강조하게 되었다.53)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사회는 냉전논리적인 보편성의 논리와 특수성의 논리가
평행선을 긋고 진행되어 왔다.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학생들은 지하써클(under
circle)등에서 급진주의적인 사회과학서적 및 각종 이념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49)전재호,“한국민주주의와 학생운동:민주적 실천과 역사적피해,”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
투쟁,그리고피해』(서울:함께읽는 책,2002),P.182.

50)김도종,“한국학생운동의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한국NGO학회,『한국학생운동과 시민운동
의 성찰』,(2003),p.41.

51)김한구,“한국학생운동의 사회인류학적 고찰,”한양대,『한국학 논집』,15집 (1989),P.316.
52)이재봉.“한국학생운동의 연구경향과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춘천교대 교육연구』8집 ,(1990).p.25
53)배규한․한도현․백진아,“한국학생운동의 시위유형과 이념적 지향에 대한 연구”(서울:교육
부,1996),pp.10-25.



- 145 -

이러한 책들은 더욱 확산되기 시작하여 의식화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54)이
러한 상황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급진사회학이론이 저항운동의 이념적배경이 되
었다는 것이다.급진사회학은 빈자,육체노동자,소수민족,여성 등 사회적 피억업
자 집단의 위치에서 사회를 분석하고자 했으며,미국의 학생운동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론이었다.급진적 사회학자들은 그들의 착상을 마르크스로부터 끌어왔
기 때문에 사회구조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급진적’이라는 용어를 ‘마르크스주
의적’이라는 용어와 동의어로 인식되게 되었다.55)이것은 공산주의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저항운동의 좌경성 여부에 대한 논쟁을 유발시켰으며,사회
적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으로 매도되어 피해를 강요받아야 했다. 동시에 남미에서
태동한 종속이론,해방신학,민중교육론이 소개되어 제 3세계적 위치에서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는 시각이 형성되면서 한국의 민중론과 민중운동은 단순한 정권차원
의 저항운동에서 벗어나 정치체제의 변혁을 요구하게 되었다.56)
1980년대의 학생운동의 논리는 사회 전영역을 통하여 그 역량을 축적시켜 궁극

적으로 민중민주주의혁명을 거쳐 사회구조를 변혁시킨다는 것이었다.사회구조의
전부문에 나타나는 제모순을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단 상황이라고 인식함으
로서 민족통일운동이 민족주의 최대 당면과제로 등장했다.57)
통일운동은 한국 학생운동의 존재구속성에서 발현된 운동으로 가장 대중적이고
광범위 하게 진행되었던 운동이었다.58) 학생운동의 논리가 통일운동으로 귀결된
것은 4.19로 표출된 반독재 민주화의 이념이 1960년대 말까지 일관된 흐름을 보이
면서부터였다.학생운동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통일문제를 깨
닫게 되면서 1980년대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반외세 민족통일운동의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59).
학생운동의 지향이 강한 정치성을 띄게 되는 배경은 한국의 특수한 분단상황,급
속한 산업화,전통적인 정치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권위주의적 정치 ․사회구

54) 방영준,“한국민중주의운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고찰,”『국민윤리 연구』,제22호,
(86.3).p.22.
55) J.ShermanHoward＆ L.Wood,James저,남춘호 옭김,『새로운 사회학의 이해』

(서울:나남,1983),p.29.
56)방영준,전게서,p.18.
57)방영준,전게서,p.49.
58)권형철,『한국변혁운동논쟁사』(서울:일송정,1990),제 3부:조진경,『민족자주화운동론 Ⅰ,
Ⅱ』(서울: 백산서당,1988)참조.

59)이재오,『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서울:형성사,1987),pp.4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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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현실과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정권의 권위주의적인 체제의
강화로 인해 ‘독재성’이 증가하면서 학생운동과 정권의 강경대응 사이에서 진압과
반발의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면서 학생운동이 정치지향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다.60) 학생운동의 정치지향성은 이념화 조직화 제도화과정을 밟아 가는데 1980년
대 초반 급진이념의 유입으로 인해 이념화가 이루어지고,1980년대 학생운동의 조
직화가 시작되어,전대협의 결성으로 제도화되었으며 1990년대 한총련 이후 퇴조현
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탈 제도화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61)
한국 학생운동의 이러한 정치지향성은 강고한 권위주의정권의 정치폭력과 상호공
방 속에서 피해를 양태하게 되었다.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되었던 학생운동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이데올로기적

통제,법적통제,제도적 통제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사용된
것은 반공주의와 반인륜 담론이었다.반공주의는 권위주의 정권이 저항세력을 탄압
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많은 학생운동 조직을 용공
으로 몰아 탄압하는데 이용하였다.반인륜 담론은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을 반윤
리적,반인격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왜곡시킴으로서 학생운동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이용하였다.62)
반공주의적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는 박정희 정권기(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
생연맹(민청학련)’사건 이라 할 수 있다.
민청학련은 긴급조치 1,2호라는 철권통치에 맞어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전국규모의
투쟁조직을 건설하여 유신체제에 타격을 가하려고 만든 조직이었다.63)
민청학련 사건은 관련자(사형,무기.징역형)만 해서 217명에 이르렀으며,이 사

건 직후 유신반대인사들은 구속시킨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박정희정권이 학생운
동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존재하다는 시나리오를 통해 반유신 투쟁을 제한하
기 위한 것이었다.64)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보다 더 강도 높게 학생운동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통

60)서정안,“한국의 대중운동이 정치변동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학생운동을 중심으로“(안전
보장학과 석사학위논문,국방대학원 ,1989),pp51-61.

61)한홍수․김도종, “한국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연세대 사회과학논집』,24집,(1993),
pp.64-66.

62)전재호,전게서,pp,184-185.
6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보고서』

(2003).참조
64)전재호,전게서,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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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가했다.1980년 서울의 봄 시기부터 학생운동들의 민주화 요구를 북한의 적화
책동과 연결시켰으며 광주민중항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선동에 의한 것인 냥 반공
주의를 구사하여 물리력 사용를 정당화 하였다.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1986년 부천
서 성고문사건과 1986년 건국대사건 이었다.
1986년 건국대 사건은 당시 국민들이 개헌 열망에 따라 수세에 몰린 전두환 정권
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학생들의 강경투쟁을 유도한 사건이었다.65)
1986년 10월 28일 발생한 건국대 사건은 전국 26개 대학교 학생들이 건국대에서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애학투)’발족식을 거행하던 중 경찰이 진
압에 맞섰다가 건물로 피신하여 4일에 걸쳐 농성을 벌인 사건이었다.이 사건은 전
두환 정권과 언론에 의해 북괴의 주장노선에 “동조,추종하는 학원내의 공산혁명분
자“로 매도되었고66)학생운동 사상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1,525명의 학생이 연
행되고 1,28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다.67)
1990년 대 대표적인 사례는 1996년 8월의‘연세대사건’이다.한총련 제6차 통일대축
전과 제1차 범청학련 총회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범민족대회 남측대표로 간
한총련의 두학생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는 시점에 맞추어 통일축전을 열고 판문
점으로의 행진하려던 계획이 봉쇄 되면서 발생하였다.판문점으로의 행진이 좌절된
약 2만 여명의 한총련 학생들이 연세대를 거점으로 농성에 들어가 경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림으로서 학생운동의 이적성논란을 불러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이
사건을 계기로 한총련 주류의 친북/폭력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단일사건으로
는 최대연행자 5천7백15명.구속자 4백 75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68)
학생운동에 대한 피해의 양상은 법적기제를 통해서도 발생하였다.계엄령,위수령,
긴급조치등의 비상조치와 사상,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이에 해당한
다.계엄령과 위수령이 박정희정권시기에 주로 동원되었다면 집시법,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반공법,국가보안법,진급조치,경벌죄처벌법,계엄포고령,소요죄,특수공무집

65)공안당국이 학생운동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일부러 사상 유례없는 투망작전을 벌였다는 이야
기가 여기저기서 나돌았다.사건을 둘러싼 여러 정황을 볼 때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미 국무
부 차관보가 갑작스럽게 방한한 것이라든지,김대중이 대통령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정권측이
모종의 비상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실록민주화운동”『경향신문』,2004년 11월 21일자)

66)『동아일보』,1986.10.31일자
67)전재호,전게서,p.185.
68)“한총련과 연대사태”『월간 사회평론 길』,96권 10호.(1996).pp.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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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도로교통법,화염병
처벌법,공무서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은 권위주의통치시기 내내 학생운동
을 통제하는 법적기제였다.69)그중 학생운동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전두환시
기에 증가하였고 통일운동이 활발해진 노태우정권시기에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70)
학생운동에 있어 다른 부문운동과 다른 피해는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강제징집은 박정희정권이 시작하고,전두환정권이 본격적으로 실시한 운동권
학생들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군에 입대시키는 제도였다.또한 전두환
정권은 강제 징집자들을 이용하여 학생운동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녹화사업
까지 실시하였다.71)
1980년 계엄 상황에서 시위와 관련하여 연행된 학생들의 처리과정에서 강제징집

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대학생들의 저항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정책은 군사독재정권의 안정적인 지배체제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수립되었다.문제학생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 문교부․안기부․치안본부 등은 합동심사과정을 통해 연행된 학생들
에 대한 구속․입대․훈방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고 그 결과를 경찰과 학교․병무
청․보안사에 통보하였다.72)

학생과 관련한 피해에 대한 통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표되어진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자료 등을 통해 일정권분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정권에서 김영삼정권까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사망한 학생운동관련 피해자
는 102명,구속자수는 14,118명에 이른다.(표5-13참조)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박
정희정권기에는 1,200명,전두환정권기 5,325명,노태우정권기 4,010명,김영삼정권
기 2,686여명이 정치적 이유로 사망하거나 구속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다.
이들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 ‘민주화운동명예회복 및 보상청위원회’에 접수된

69)박정희정권기에는 ‘반공법’‘계엄포고령’‘소요죄’등이 주로 적용되었고,전두환정권기에는 화염
병이 등장함에 따라 ‘현주건조물 방화 및 방화치상’그리고 위장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공문서
또는 사문소 위조죄’‘절도죄’등이 주로 적용되었다.(전재호,전게서,p.192)

70)노태우정권기 국가보안법 적용사건에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과 찬양․고무․동조가 전체의
약 80%나 차지하고 있다.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서울:역사비평사,1997),pp.43-49.

71)1988년 국정감사에서 행해진 병무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81년부터 83년 까지 강제 징집된 인
원은 447명에 이른다.(국회,『1988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회의록』,1988.)

72)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2004).pp.29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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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관련자는 (1차신청자와 2차 신청자) 3,760명이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
수된 학생관련 의문사의 경우는 36명이다.

         표표표표5-13 5-13 5-13 5-13 ) ) ) ) 시기별 시기별 시기별 시기별 학생관련 학생관련 학생관련 학생관련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사망자 및 및 및 및 구속자 구속자 구속자 구속자 현황현황현황현황

 시기     유형

          정치적사망자

  구속자  합계
 자 살 타살

사고사

 ․병사

   의문사

 일반 군의문사

박정희 정권  1명 2명   1,197명 1,200명

전두환 정권 14명 2명 2명 3명 17명   5,287명 5,325명

노태우 정권 14명 2명 9명 8명 6명   3,971명 4,010명

김영삼 정권 9명 3명 7명 2명 1명   3,663명 3,686명

                합계합계합계합계     38383838명명명명         7777명명명명 18181818명명명명 15151515명명명명     24242424명명명명     14,11814,11814,11814,118명명명명 17,80417,80417,80417,804명명명명

 *출처:민족민주열사․피해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민족열사․피해자자료집:끝내살  

       리라2』 2005, pp.412-415: 

      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그리고피해』(서울: 함께읽는 책, 2002)p.163  

      한국기독교회위원회 인권위원회,『인권보고서』,1986:

      대한변호사협회,『인권보고서』1986-1999:

      평화민주당『인권백서/1988~1989』1990:

      경찰청, 『경찰통계연보/1989-1998』를 참조 재구성함.

학생운동의 피해 중 가장 극적인 사례로는 정치적 사망을 들 수 있다.정치적 사
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권력에 대한 항거의지를 직․간접적으로 들어낸 자살
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타살,그리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고사 내지 병사와 의
문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자살의 경우도 분신,활복,투신,음독,목맴,단식등 여
러 가지 항거형태에 따라 피해의 유형을 구분 해 볼 수 있겠다.이러한 항거행위는
학생들의 자살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모순에
대한 절망과 비관의 표시로 정치권력에 대한 항거의 의미를 띤 ‘정치적 자살’로 볼
수 있다.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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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유로 자살을 선택한 이들은 총 38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더욱 세분화
해보면 분신 22명,할복 2명,투신 9명,음독 2명,목맴 2명,단식 1명등이다.
학생운동에서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살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4월으로
서울대 김상진이 유신헌법철폐와 박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자유성토대회에서 양심선
언문을 낭독 후 할복자살 하면서부터였다.김상진의 할복은 당시 학생운동뿐만 아
니라 민주화운동세력에게도 충격을 주었으며 긴급조치9호의 선포로 인한 강압통치
에도 불구하고 김상진군 추도시위가 일어났다.자살을 통한 항거는 전두환정권기에
들어서 서강대생 김의기가 투신한 것을 비롯해 총14명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살
을 선택하였다.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에 있었던 노태우정권기에도 학생들의 항거는 전두환정권에

비해 줄지 않았다.이시기에 자살한 대학생은 10명에 달한다.74)노태우 정권기중
특이할 만한 점은 ‘분신정국’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1991년 5월에 노정권에 항거하
는 분신이 많았다는 점이다.4명의 대학생이 노정권에 항거하여 분신하였으며75)4
명의 고교생이 노정권의 전교조 탄압 및 억압적인 교육제도에 항거하여 자살하였
다.76)

73) 지배권력의 압도적인 폭력성으로 인하여 변화의 열망을 추구하지 못할 때 약자가 최대한의
도덕적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치열한 선택이 정치적 자살(분신 등)이라 할 수 있다.
최장집,『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서울:나남,1996),p.243.

74)1988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신한 단국대생 최최최덕덕덕수수수,조국통일을 요구
하며 할복 투신한 서울대생 조조조성성성만만만,6월 군사퍄쇼타도를 요구하며 분신한 숭실대생 박박박래래래전전전,
10월 통일의 꽃이 괴기를 원하며 투신한 양양양영영영진진진,1989년 4월 조국의 자주․민주․통일를 외
치며 분신한 서울교대생 남남남태태태현현현,,, 1990년 11월 민주화운동에 복무하지 못함을 비관하여 투신
한 최최최응응응현현현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족민주열사․피해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민족민족열사․피해자자료집:끝내살리라2』,(2005).참조.

75)1991년 4월 노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한 전남대생 박박박승승승희희희,안동대생 김김김영영영균균균,경원대생 천천천세세세
용용용,군복무중 8월 조국투쟁을 외치며 투신한 대구대생 손손손석석석용용용등이 이에 해당한다.(상게서)

76)1990년 대구경화여고생 김김김수수수경경경,공주고 정정정성성성묵묵묵,충주고 휴학생 심심심광광광보보보,1991년 전남보성고생
김김김철철철수수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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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표5-14 5-14 5-14 5-14 )  )  )  )  학생운동 학생운동 학생운동 학생운동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사망자사망자사망자사망자

시기   유형  자 살 타살
사고사 ․

병사

       의문사
  계

   일반    군경

박 정 희

정권기

  김상진(75)
심오석(76)

정법영(78)
 

 소계    1명   2명   3명

전 두 환

정권기

1980 김의기  1명

1981 김태훈 최종철  2명

1982  노진수 정성희,이진래  3명

1983 황정하
이윤성,김두황,한영현,

최온순,한희철
 6명 

1984 허원근,임용준 2명

1985 기혁,송광영  우종원 3명

1986
김세진,이재호,이동수,

박혜정,이경환,진성일
 김성수 7명

1987 박선영,박태영,장재완
박 종 철 ,

이한열
이재용

최우혁,노철승,이승삼,

박필호,김용권

이이동,박상구,정연관

15명

소계   14명  2명 2명 3명  17명 38명

노 태 우

정권기

1988
조성만,최덕수,박래전,

양영진

유병진

곽현정

안치웅, 

박인순
박종근,우인수, 10명

1989 남태현
이철규

이내창
3명

1990
정성목,김수경

심광보,최응현

신장호

김기훈

김학수

김용갑

김진홍
박성은 10명

1991
김영균,천세용

박승희,김철수,손석용

강경대

김귀정

고재욱

류정하

문승필

탁은주

송종호,남현진
13명

1992
이상렬

박현민
정도준 3명

소계  14명  2명  9명  8명  6명 39명

김 영 삼

정권기

1993 이경동,한상용
박기호

진광수
4명

1994
이창환

신건수
2명

1995 장현구 육지회 2명

1996
진철원,황혜인,권희정(단

식),오영권, 이상희
노수석 김하영

박동학

정인택
오원택 10명

1997 한상근
류재을

김준배
이형관 4명

소계 9명  3명  7명 2명  1명 22명

 합 계 38명 7명 18명 15명 24명

출처: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끝내 살리라 2』,(2005):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2004)를 참조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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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거행위는 김영삼 정권 아래서도 그치지 않았다.김영삼정권에서 반정권
투쟁의 표시로 자살한 학생은 9명에 이르고 있다.77)
정치적 살인으로 지칭되는 타살과 사고사는 학생들에 한한다면 전두환 정권시기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정치적 살인이란 정치폭력에 의해 정치적 반대자의 사
망이 법적인 절차를 거쳤든 거치지 않았든 정치적 이유에 의한 사망이라면 ‘정치적
살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고 사고사이건 타살이건 공권력에 의한 직접살인이건 간
접살인이듯 이를 정치적 살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78)박정희정권에서의 정
치적 살인은 주로 정치적 위기국면에서 자신의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살
해하는 방식이었다.전두환정권 역시 수사기관들의 조작에 의해 많은 정치적 반대
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처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살인을 저지르게 되
었다.또한 권위주의 정권이 반대세력을 침묵시키고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써 고문이 이용되었는데 이러한 고문에 의한 정신이상과 이로 인한 사망,고문 중
사망등도 정치적 살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정치적 살인은 노태우정권
시기에 급속히 증가하여 김영삼정권까지 이어지는데 총 25명에 이르고 있다.(표
5-14참조)전두환 정권기 대표적인 정치적 살인은 박종철,이한열을 들 수 있다.79)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사관에 고문에 의해 살해된 박정철의 경우는 고문
을 통해 피의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간접살인’으로 볼
수 있지만,고문을 허용한 정권의 부도덕성이 피의자의 사망을 필연적으로 내포하
고 있었다는 점에서 ‘직접살인’이었다.
또한 이한열의 경우처럼 ‘강압적 시위진압의 필연적 결과’로서 정치적 살인이 발
생한다.물리적 폭력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인 단순
한 시위참가가 생명을 불사해야 되는 상황을 만듦으로서 시위참가자의 치사는 단

77)1993년 9월 임용고사 철폐,주한미군 철수 및 김영삼 정권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광주교대생
이이이경경경동동동,11월 초등교육개혁과 교대교육정상화를 요구하며 분신한 광주교대생 한한한상상상용용용,1995년
학생운동 중 당한 구타로 인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분신한 경원대생 장장장현현현구구구,1996년 노동해
방을 염원하며 분신한 성균관생 황황황혜혜혜인인인,합리적 등록금 책정을 요구하며 단식 및 점거농성중
단식후유증으로 사망한 권권권희희희정정정,“김영삼 타도,미제축출,조국통일”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한 오오오영영영권권권,1997년 노동악법․안기부법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한 대한체육과학대생 한한한상상상근근근
등이 이에 해당한다.

78)전재호,전게서 ,p.206.
79)이외에도 1987년 6월 경찰의 검거를 피하다 사망한 한국외국어대생 이이이재재재용용용,부마항쟁에 참
여한후 구속되었다가 출소 한 수 사망한 부산대생 최최최종종종철철철이 학생운동관련 사고로 사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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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80)
6월 항쟁이후 주춤했던 정치적 살인은 1991년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경대,김귀정을 들 수 있다.1991년 3월 명지대생 강경대가 노
태우 정권의 공안정국에 항거하는 시위과정에서 백골단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였고
5월 성균관대생 김귀정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에 의해 사망하였다.이는 노태
우정권이 이 전두환정권 못지 않은 물리력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
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81)
이러한 정치적 살인은 김영삼정권에서도 근절되지 않았다.김영삼 정권은 이전 정
권들과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강경진압하였고,결국 정치적 살인을 가져왔다.1996
년 3월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서울지역총학생회 연합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쫓겨 달아나던 중 사망한 연세대생 노수석과 1997년 3월 ‘대선
자금 공개,부정권패정권 김영삼정권 타도를 위한 남총련결의대회’에서 투석전을
전개하던 중 사망한 조선대생 류재을,1997년 9월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도피 중 사
망한 광주대 김준배 는 김영삼정권 시기 대표적인 정치적 살인의 피해자였다.82)
의문사의 경우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지
칭하는데,강제징집이 본격화되었던 전두환정권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학생
운동의 의문사 범주에는 학생운동 과정에서의 의문사와 군복부중 의문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이러한 의문사 모두가 정치폭력에 의한 살인으로 단정 할 수 없지만
정황으로 보면 공권력에 의해 살해된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83)
학생운동 관련의문사의 유형은 살해 혹은 살해로 추정되는 주체 및 기관이 어디

냐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과거 안기부등으로 대표되는 정보기관․ 경찰
․군 (보안사,기무사)와 학교재단이 그것이다.가장 많은 학생운동 관련 의문사를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은 군으로 총 15건,그 다음이 경찰로 5건,다음이 국
가정보기관․학교 순으로 각각 1건씩이다.(표5-15참조)

80)강정인,“91년 5월투쟁과 죽음:저항주체의 내면 읽기,”『1991년 5월투쟁,죽음과 폭력의 정치를
넘어』,91년 5월 투쟁 학술심포지엄,2001.p.31.

81)이외에도 대통령선거 공정선거 감시인단 활동중 화재로 질식한 유유유병병병진진진,건대사건이전과 이후 수차례 연
행되어 고문의 후유증으로 가결한 곽곽곽현현현정정정,광주성지순례와 전대협 제4기 출범식 참가를 위해 광주로 가
던중 장성에서 검문을 피하다 열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신신신장장장호호호,5.1810주기 집회에서 과도한 최루탄 흡
입으로 쓰러져 입원 운명한 김김김학학학수수수,학원자주화 투쟁중 단식과 농활활동 등으로 인한 병 악화로 운명한
김김김기기기훈훈훈,,,학생회 활동과 관련해 사망한 고고고재재재욱욱욱,,,류류류정정정하하하,,,이이이상상상렬렬렬,,,박박박현현현민민민 등이 있다

82)이외에도 김영삼정권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이이이창창창환환환,신신신건건건수수수,김김김하하하영영영,이이이형형형관관관 등이 있다
83)전재호 전게서,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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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 최초의 의문사는 박정희 정권기인 1976년 11월 경북대생 심오석이다.그
는 유신반대투쟁을 하였고 47일간의 무기정학 후 의대본과에 재학 중 건강한 남자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간 후 행방불명되었다.84)
전두환정권기에는 의문사가 쟁점이 될 정도로 많이 발생했다.특히 군 의문사는

전두환정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이는 녹화사업과 강제징집한 것과 비례
한다.전두환시기 의문사는 학생운동 경험자로 군대에서 의문사한 경우를 포함 총
20명에 이른다.(표5-15참조)
      표표표표5-15 5-15 5-15 5-15 ) ) ) )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기관별로 기관별로 기관별로 기관별로 살펴본 살펴본 살펴본 살펴본 의문사 의문사 의문사 의문사 사례사례사례사례((((학생운동 학생운동 학생운동 학생운동 관련관련관련관련))))
    중앙정보원(과거 

  중앙정보부.안기부)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

  경찰(대공과, 보안수사대)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

  기업주․학교재단등이 

  관련된 의문의 죽음

이내창  1989년 

       중앙대 총학생회장

우종원 1985년, 서울대 학생

김성수 1986년, 서울대 학생

이쳘규 1989년, 조선대 학생

문승필 1992년, 전남대 학생

김용갑 1990년,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

                  군(보안사,기무사)과 관련된 의문의 죽음

        정성희 1982년 연세대 학생    허원근 1983년 부산수산대학생

        이윤성 1983년 성균관대 학생  김두황 1983년 고려대 학생

        한영현 1983년 한양대 학생    최온순 1983년 동국대 학생

        한희철 1983년 서울대 학생    김용권 1987년 서울대 학생

        이승삼 1986년 부산대 학생    박필호 1987년 부산대 학생

        이이동 1987년 전남대 학생    최우혁 1987년 서울대 학생

        우인수 1988년 성균관대 학생  남현진 1990년 한국외대 학생

         송종호 1991년 서울대 학생

 * 출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실을 향한 험만한 여정』,2004, p.295.

노태우 정권기에도 의문사가 줄지 않았다.군 의문사를 포함 총 14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이철규85)와 이내창86)은 그들의 사망에 기관원의 흔적이 발견되는 등 공권

84)민주열사․피해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전게서 p.57.
85)이철규는 조선대 교지 편집위원장으로 『민주조선 창간호』를 발간하고 교지에 ‘미제침략사’
를 개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광주 제 4수원지에서
불심검문을 피해 도망친후 5월 10일 익사채로 발견되었다.경찰에 의해 단순 실족익사로 단정
되었으나 검문직전의 행적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익사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남는
사건이었다.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검문 중 도망친 사실을 경찰관이외에 공안기관
에서도 알고 있었고 수색활동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일 미행과 감시가 있었음이 추정
된다.(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홈페이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2004.참조)

86)1989년 8월 15일 거문도 앞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된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인 이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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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의한 살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영삼정권기에도 1995년 3월 군복무중 사망한 경기대생 오원택이 의문의 여지

를 남기고 있다.(표5-15참조)
학생운동관련 의문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군 녹화사업의 경우이다.전두환정권은
불법적인 집권이후 정권에 위협적인 문제학생들을 관찰하다가 예비검속을 통해 이
들을 강제로 입영시켰다.또한 시위에 참가하여 연행된 학생들 중에 문제학생이 발
견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입영시켰다.
정권당국과 언론을 주도로 학생운동을 ‘좌경화’로 몰면서 학원의 좌경화를 막고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제적-구속,지도휴학-강제징집이라는 장치
를 강력하게 작동하였다.실제로 1980년 9월 4일 서울대생 유시민등 64명 입영조
치,같은 해 11월 27일 대학생 휴학 및 정학자 일괄 조기입영 결정,1981년 1월 무
림사건 관련자 입영조치,같은 해 12월 소요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등이 이루어졌
다.그 이후에도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강제징집조치는 1983년말 까지 보편적으로
실행되었다.정권 발표에 의하면 1980년 5․17이후부터 1983년 까지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학원으로부터 추방당한 학생들은 모두 1,800명이었다.이들 중 1천 3백
63명이 제적 또는 투옥되었고 나머지는 강제 징집되었다.1981년부터 1983년 까지
공식통계로는 4백 47명이 강제 징집되었고,이중 2백 56명이 녹화사업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이 시기 1천 1백명 정도가 강제 징집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87)
학생운동의 정치적 피해의 또 다른 유형은 상이와 수배 그리고 구속을 들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경찰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상이는 전두환
정권 시기에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학생들은 경찰의 직격탄 발사와 사과탄
투척에 의해 화상 및 찰과상을 입었고,투석전에서 실명하거나 두개골 파열 등의
상이를 입었다.노태우정권 시기에도 경찰력에 대항하기 위해 학생들이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수대’를 결성하면서 그 피해는 더욱 증가하였다.또한 노태우정권 시기에
는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인해 학생이 사망한 경우도 발생하였다.88)

은 경찰이 실족익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러나 이씨가 거문도로 가는 배에 안기부
인천분실 직원이 동행한 사실이 밝혀졌고 부검결과 이씨의 사체 7군데에서 피하출혈이 발견
되어 사망 전 심한 외상을 입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경찰이 자세한 사망경위를 밝히지 않고 실
족익사 추정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내림으로서 의혹이 계속 제기 되었다(전재호,전게서,
p.210)

87)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게서,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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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를 가장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인 인신구속은 학생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가져왔다.인신구속의 시작인 수감생활은 피구속자를 사회생활로부터 격리
시켰고,수감생활 중 금치 나 징벌방 등의 비인간적인 인권침해를 가함으로서 더
큰 타격을 가하였다.89)

                  표표표표5-16) 5-16) 5-16) 5-16)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학생 학생 학생 학생 구속자수구속자수구속자수구속자수

         년  도   구속자수         년 도 구속자수

1970

 박정희 정권

2 1984

전두환 정권

61

1971 43 1985 678

1972 1 1986 2,117

1973 165 1987 1,189

1974 246 1988

노태우 정권

546

1975 126 1989 1,232

1976 27 1990 1,173

1977 90 1991 765

1978 230 1992 255

1979 267 1993

김영삼 정권

82

  1980

 전두환 정권

468 1994 410

1981 258 1995 263

1982 200 1996 909

1983 316

1997 1,014

1998

김대중정권

419

1999 288

2000 129

2001 149

*출처:조희연편,『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그리고피해』(서울:함께읽는책,     

     2002).P.182.

* 이수치에는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등으로 입

건되어 구속된 사건들이 모두 포함됨.

수배 역시 피수배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데,갑작스레 도피생활에 들어서게
된 학생들은 경제적 궁핍과 정신적 불안정에 시달리게 되었다.게다가 수배는 학생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었다.
표 5-16은 학생 구속자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민주주의 투쟁의 주된 투쟁동력이

88)대표적인 사건이 1989년 5.3부산 동의대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5월 1일 부산진경찰서의 총
기남용이었다.이사건은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 학생을 잡기 위해 카빈소총 30여발을 난사하
여 인근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전재호,전게서,p.216)

89)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나의 손발을 묶는다 해도 』(서울:거름,1997),p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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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민주주의 투쟁과 피해의 규모추이를 추정할 수 있
는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이표를 통해 학생구속자 수는 1970년대 말~1980
년대 초를 거치면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한국사회가 민주화의 도정
에 들어섰다고 평가되는 노태우정권나 문민정권으로 이행하면서도 학생 구속자수
가 결코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학생구속자가 최고에 이르는 시기는
1987년 6월민주항쟁을 전후한 시기인데,특히 1989년과 1990년 노태우 정권하의 공
안정국시기이며,이시기에 학생운동에 대한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이 존재하였다.90)
이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사망자에 관한 통계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전두환정

권기보다 노태우정권기가 더 많고 김영삼정권기에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이러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학생운동의 피해가 정권의 탄압의 강도와
학생들의 저항 정도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즉 저항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학
생의 피해는 늘어났다.
또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학생운동이 급진적으로 변하게 되
었음을 알 수 있다.전두환정권기 보다 노태우정권기 학생들의 피해가 축소되지 않
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의 지향목표가 지닌 급진성에서 찾을 수 있다.
1987년6월 민주항쟁 이후 학생운동은 사회주의변혁 또는 민족해방이라는 급진적인
목표를 지향하였고 노태우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통일운동을 추진하는 학생
들을 공산주의로 몰아 탄압하였다.이러한 경향은 김영삼정권에 와서도 지속되었는
데 한총련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급진적이던 학생운동은 김영삼정권까지도 정치폭력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가장 커다란 피해를 치렀다91)
따라서 학생운동의 피해는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급진적인
이념성과 강한 정치성을 가짐과 동시에 민주화운동의 동력으로서의 위치로 인해
다른 부문운동에 비해 더 많은 피해를 나았다고 할 수 있다.

333...노노노동동동운운운동동동
서구사회에서 영국,프랑스,독일 등 이른바 선‧후발자본주의사회는 물론,라틴아

메리카 등 탈식민지사회에서 노동운동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에서 주도

90)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그리고 피해』(서울:함께읽는책,2002).P.163.
91)전재호,전게서,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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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92)한국사회 또한 민주주의의 역사와 노동운동의 역
사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노동자정치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사회경제적,정치
적 권리를 확장시키기 위해 투신하는 지식인들과 의식화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
어 전개한 목적의식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93)

한국사회의 경우 ‘계급으로서의 노동자의식’의 고양과 밀접하게 결부되어,반 군
사정권 민주화투쟁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발전되어 왔다.이러한 발전과정은 노동자
정치운동이 민주적인 투쟁의 과정으로 노동자 계급정치의 현실화를 위한 노동자
정치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과정에서 상호 유기적인 대상적 관계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94) 한국의 노동운동은 70년대 경공업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여기에 학생운동가들의 야학활동과 기독교단체의 노동조합지원활동이 커다란 영향
을 받았다.95) 이후 1980년대에 와서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노동운동은 정치적 한계
를 인식하게 되면서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민주화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전개하였
다.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사회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해 저항하는 한편
일반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도 전면에 나선 민주화투쟁의 핵심세력이었다.96)그
러나 권위주의하에서의 이러한 노동운동의 성향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을 띠
지 못하고 개별적이고 비조직적인 분노로 표출되었다.이 결과 노동운동의 저항은
국가권력의 무차별적인 탄압과 사회적 배제의 영역으로 내몰렸다.권위주의정권하
노동자의 피해는 분신.투신,자살,의문사 등 사망사건,인신구속,해고와 블랙리스
트를 통한 생산현장으로부터의 격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97)

먼저 노동자의 분신,투신,자살은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변평화시장에서 전태
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어 노동운동에서 저항의 형태가
되어왔다98)

92)이광일,"한국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성격과 위상"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한국사회 민
주화 이행 과정과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2005),p.7.

93)『두산대백과사전』(서울:동아출판사,2005),“노동운동”편.
94)김영수,『한국노동자 계급정치운동:연대의 정치,분화의 정치,통일의 정치』(서울:현장에서
미래를,1999),pp.15-25.

95)안승천,『한국노동자운동,투쟁의 기록: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박종철 출판사,2001),제1
부 참조.

96)이광일,“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정치”(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성균관대,1999).pp,290~301.
97)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2004),p.321.
98)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70-2000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200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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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555---111777))) 대대대표표표적적적인인인 노노노동동동자자자 피피피해해해(((사사사망망망자자자---사사사례례례)))

그후 1980년 6월 9일 노동자 김종태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분신한 것과 같
은 노동기본권의 요구,1987년 대우노조조합원 이석규가 공권력이 직접 발사한 최
루탄에 피해된 경우,투쟁과정 중에 분신한 박영진 등 매우 다양한 요구가 분출되
었다.(표 5-17참조)
1960년 이후 정치적인 이유로 분신․투신․활복 등의 방법으로 목숨을 바친 사

람들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오랜 운동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고문

이름 사건일자 주요 주장 방법

전태일(22세) 1970.11.13.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

자를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분신

김진수(22세) 1971.5 (주)한영섬유의 부당노동행위 시정 촉구 타살

김경숙(21세) 1979.8.11 “YH무역 위장취업 반대” 분신

김종태(22세) 1980.

“우리는 어떠한 책동도 용납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유신잔당 물러가라, 노동삼권 보장하라, 비상계엄 해제

하라!‘

분신

박종만(36) 1984.11.30.
“노동조합 탄압말라, 사무장을 복직시켜라, 부당한 대

우를 개선하라!”
분신

홍기일(25세) 1985.8.45

“8.15를 맞이하는 뜨거움의 무등산이여. 그토록 울부

짖던 민주가 자유가 뜨거움의 이름으로 5년이 흐츤 이 

시점에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 현실에 무등을 보

기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침묵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착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광주 시민이여 침묵에서 

깨어나라 민주주의 만세 민족통일 만세! 절대 비굴해

지지 마세요. 경찰과 타협해서는 안돼요.”

분신

박영진(26) 1986.3.17

“근로기준법 지켜라,노동 3권 보장하라. 전태일 선배가 

못 다한 일을 내가 하겠다. 1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찾

겠다.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분신

변형진(38) 1986.4.30
“미안하다. 하지만 이 길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떳떳하

게 잘 사는 세상이 와야 할텐데”
분신

신호수(23) 1986.6.11 서울시경 대공수사과 형사에 의해 연행된 후 의문사 변사

이순덕(32) 1987.1.3. 충청지역 교육민주화 운동으로 파면 병사

황보영국(26) 1987.5.17.

“독재 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호

헌 책동 저지하고 민주헌법 쟁취하자!”“하나미 이 나

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분신

김현욱(21) 1987.7. 수련회 참가중 물놀이 사고을 당한 동료를 구함 사고사

이대용(21) 1987.8.1 수련회 참가중 물놀이 사고을 당한 동료를 구함 사고사

   출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1970-2000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2001)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2004)를 참조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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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옥 후유증,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백 19명에 이른다.이 가운
데 노동운동과 관련한 사람이 8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99)

이러한 국가권력에 의한 간접살인으로 피해된 노동자는 전두환 정권시기 확대
되기 시작하여 1987년 이후 노태우 정권시기 3배 수준으로 급증한다.100) 이와 같
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1987년 노동자투쟁에서 탄생한 민주노조 진영이 임금인상
과 노동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와 자본의 지배양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투쟁
을 전개했기 때문이었다.과거 노동운동의 저항이 개별적이고 비조직적양상을 띠었
다면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이
다.이러한 점은 노동운동 관련 정치적 피해자(사망자)의 시기별 구분에서도 나타
난다.표5-18은 시기별 노동운동 관련 피해자를 구분한 것으로 노태우정권기에 다
른 시기보다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노동운동의 쟁점은 노동법 개정과 민중운동과의 결합을 통한 사회변혁추구
로 표출되었다.당시 민주노조진영은 ILO가입을 ILO조약 제87호를 위반하는 공무
원․ 교원노동조합결성금지,복수노조금지,제3자 개입금지,노조의 정치활동금지,
노조설립신고제 등 핵심조약의 비준을 통한 합법성 쟁취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이러한 노동법 개정투쟁은 매년 5만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정점
으로 연례적인 하반기 투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101)

99)전국민족민주열사․피해자추모단체연대회의,『끝내살리라 2』,(2005).pp.125-130.
100)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전게서,p.335.

              표 표 표 표 5-18 5-18 5-18 5-18 ) ) ) ) 시기별 시기별 시기별 시기별 노동자 노동자 노동자 노동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피해자 구분구분구분구분(1970~1992)(1970~1992)(1970~1992)(1970~1992)

   기간

                    피해자 수 

 계
 분신․ 투신

구 사 대 

폭력

공권력에 의

한 타살
병사 의문사 기타(사고사)

1970~1979 1 1 1 - - - 3

1980~1987 9 - 1 1 1 2 14

1988~1992 23 2 - 7 6 4 42

    계 33 3 2 8 7 6 59

출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2004),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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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표표표5-19 5-19 5-19 5-19 ) ) ) ) 시기별 시기별 시기별 시기별 노동운동 노동운동 노동운동 노동운동 과련 과련 과련 과련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정치적 피해피해피해피해((((사망자사망자사망자사망자)   )   )   )   

시기  박정희 정권기 전두환 정권기 노태우정권기 김영삼정권기 김대중정권기

사 망

자

 전태일,김진수 

김영숙

김종태, 박종만, 

홍기일, 박영진, 

변형진, 신호수, 

이순덕, 황보영

국, 김현욱, 

이대용, 박용선, 

유인식, 이석규, 

이석구, 김수배, 

김성애,

박응수...

이대건, 정경식, 

김장수, 오범근, 

최윤범, 장용훈, 

문용섭, 문송면, 

성완희, 송철순, 

이문철, 배중손, 

최완용, 김윤기, 

김종수, 인상남, 

조정식, 이상모, 

박진석, 이종대, 

최성조, 강형종, 

김종하, 이재호, 

배주영, 강민호, 

이영일, 최태욱, 

최 동,  박성호, 

원대토, 김봉환, 

신용길, 박창수, 

윤용하, 이진희, 

석광수, 유재관, 

김처칠, 권미경, 

임희진, 박복실, 

오원석, 최성근, 

이광웅

정운갑, 채희돈, 

정영상, 정영부, 

조경천, 고정자. 

박미경, 서영호,

김주리, 임혜란, 

최 웅, 김성윤, 

김상옥, 최성묵, 

김낙성, 임종호, 

양봉수, 박삼훈, 

이민호, 서전근, 

조수원, 김시자, 

유구영, 오용철, 

박문곤, 홍장길, 

김왕찬

최대림, 최명아, 

신길수, 조현식, 

정성범, 김윤수, 

배동복, 이상관, 

김종배, 최경철...

출처: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끝내 살리라 2』,(2005):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2004)를 참조해 재구성.

노동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민주노조진영은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민중운동
세력과 연대하며 민중운동의 핵심세력의 하나로 사회변혁운동을 추구하였다.102)따
라서 이후 집권세력의 노동운동의 통제 양식이 권위주의적 지배양식으로 회귀되면

101)김진균,“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와 특징:‘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전개과정과 주요활
동을 중심으로,“『산업노동연구』,제 1권 제 2호 ,(1995).pp.24-35.

102)이는 전형적인 사회운동노동조합주의(socialmovementunionism)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대
표적 사례로는 브라질의 CUT,남아공의 Cosatu,필리핀의 KMU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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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동운동진영은 혹독한 피해를 강요당했다.
권위주의 하 노동통제의 유력한 수단은 작업장에서의 방출,즉 해고조치였다.해
고를 통한 노동통제는 특히,박정희,전두환 집권기에 유효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는
데 이에 대한 실태는 표 5-20와 같다.

박정희정권기와 전두환정권기 해고가 구속을 통한 노동통제 보다 주요한 수단으
로 이용되었다.구속보다 해고 등의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노동통제가 이루어졌음
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는 이시기 구속노동자의 수치이다.이시기 구속노동자는
1963년에서 1972년 까지 연평균 7.5명,유신정권 하에서는 연평균 6.6명에 불과하
고,전두환 정권하에서는 연평균 32.1명 이었다.103)노태우 정권,김영삼정권의 2-3
백명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104)노동통제 하에서 구속자수가
작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시기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잘 작동하여 노
동조합이 저항할 역량을 지니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105)해고는 노동조

103)이 통계치 에는 학생 및 지식인 출신 노동자들을 포함되어 있지 않다.
104)노중기,“국가의 노동통제정책에 관한 연구“(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서울대,1995),P.218.

                            표 표 표 표 5-20) 5-20) 5-20) 5-20) 노동운동 노동운동 노동운동 노동운동 관련 관련 관련 관련 해고조치 해고조치 해고조치 해고조치 사례사례사례사례(1978~1984)(1978~1984)(1978~1984)(1978~1984)

    시기시기시기시기     년도년도년도년도     노동운동 노동운동 노동운동 노동운동 관련 관련 관련 관련 해고 해고 해고 해고 사례사례사례사례

박정희박정희박정희박정희

정권기정권기정권기정권기

    1978197819781978
    동일방직 조합원 1백24명 집단해고 ,대한모방 6명,남영나일론 2명,

 삼익통상 5명

    1979197919791979

    

 YH노조원 339명, 대한모방 4명, 대농방직 7명, 한독전자 3명, 한일

방직 2명 

1980198019801980
롯데제과노조 3명,삼익가구 2명, 반도상사 40명, 대일화확 10명, 남

화전자 2명, 중앙특허법률 1명, 한일공업 4명, 원풍모방 12명

전두환전두환전두환전두환

정권기정권기정권기정권기

1981198119811981
서통 16명, 콘트롤데이타 18명, 원풍모방 73명, 동남전기와 한국화장

품에서 각각 2명

1982198219821982 서통 5명, 원풍모방 2명

1983198319831983 태평특수섬유, 화진섬유 2명, 농심라면 3명

1984198419841984
경동산업 20명, 한시택시 9명, 유니전 6명, 협진양행 4명, 대우자동

차 2명

출처:조희연 편,『국가폭력,민주주의투쟁,그리고피해』(서울:함께읽는책,2002),
한국기독교회위원회 인권위원회,『인권보고서』,(1986):를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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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대한 사전적 통제의 유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노태우,․김영삼정권기에는 구속이 노동통제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지는데
1987년 민주화투쟁이후 수많은 노동조합이 건설되면서 저임금 정책을 거부하는 노
동조합의 파업투쟁이 늘어났던 것이 원인이었다.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는 노태우
정권이 앞 정권과 같은 사전적 통제를 통해 노동운동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억압하
기가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노동법개정투쟁과 사회변혁운동의 지향
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표 표 표 표 5-21 5-21 5-21 5-21 ) ) ) ) 노동운동 노동운동 노동운동 노동운동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구속자 구속자 구속자 구속자 현황현황현황현황

     시  기   구속인원      시 기  구속인원

박 정 희 

정권기

1972 4명

노태우

정권기

1988 78명

1973 4명 1989 600명

1974 2명 1990 482명

1977 1명 1991 502명

1978 8명 1992 270명

1979 5명

김영삼

정권기

1993 46명

전두환

정권기

1980 3명 1994 169명

1981 3명 1995 168명

1982 11명 1996 92명

1983 6명 1997 30명

1984 12명

김대중

정권기

1998 214명

1985 43명 1999 103명

1986 117명 2000 89명

1987 24명

출처: 전노협 조사통계국 자료 92-24,93-95년.노동인권회관 편,『노동인
권보고서』,(서울:역사비평사,1992)참조 재구성.

표5-21에서 보이듯 노태우정권과 김영삼정권 하에서 연평균 구속노동자 수는 3
백 20명,1백 26명에 달한다.이는 앞선 군사정권들에서 연평균 10-30명 내외의 구
속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물리적 탄압의 강도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105)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전게서,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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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555---222222)))적적적용용용 법법법률률률 조조조문문문별별별 구구구속속속노노노동동동자자자 수수수(((111999888888---111999999555년년년))) (((단단단위위위:::명명명...건건건,,,%%%)))

적용법조문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누 계

업무방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폭력행위 건

노동쟁의조정
법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공무방해

국가보안법

기타

구속노동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주:*1992년은 1월부터 4월까지의 집계임.
*2‘기타’에는 공사문서 위조,화염병 사용,자살방조,명예훼손,국가공무원법,도로교통법,병역법,방

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3()안의 비율은 법조문 적용건수(3,718건)를 전체 구속 노동자의 수(1,877명)로 나눈 것임.
*4구속사유가 확인된 노동자의 수 1,877명과 전체 법조문별 합계 3,178명이 다른 것은 동일인에게 둘

이상의 법조문이 적용된 것임.
출처:전노협 조사통계국 자료 92-24,93-95년.노동인권회관 편『노동인권보고서』(역사비평

사,1992),p.61.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5-22과 같이 1988년에는 63명 이었던 것이 최초의
노태우정권 시기인 1989년에는 534명,1990년에는 47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나아
가 노태우정권 말기와 김영삼 정권 초기에 구속노동자수가 줄어들었으나,김영삼
정권 중반 이후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이것은 노태우정권 시기나 김영삼정권
시기에 '범죄와의 전쟁'이나 '공안정국'등 대대적인 보수적 공세국면,혹은 탄압국
면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이 부활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106)

106)조희현,“한국 군부권위주의정권 하에서의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및 민주주의이행과정에서의 과
거청산의 동학”『KoreaJournal』,Vol.42,(2002),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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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2에서 보이듯 구속된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법조문을 보면 노동관계법보다 형법
과 국가보안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1989년부터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력 투입건수가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107)

노동자의 운동 실천과정에서 상이의 발생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첫째,노동
운동의 전개상 불가피하게 국가 공권력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빚어지는
상이의 유형이다.예를 들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관할 기관의 사
무소에 진입하여 항의하던 중 경찰의 무리한 강경 진압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추락으로
인한 부상 등이다.

둘째,사업장 수준에서 노사간 대치상황에서 관리자나 사용자 측 근로자들과의 물
리적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이의 유형이다.이른바 ‘구사대’라는 명칭의 사용자
측 근로자들은 노조활동을 초 강압적인 방식으로 제압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나 수
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상대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이 등을
말한다.더 나아가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한 제임스 리 일당의 테러사건과 같이 노
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외부에서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폭력배를 사주하
여 일방적인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서다 발생하는 상이 등도 적지 않았
다.
이밖에도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당한 피해유형에는 강제사직,휴직,감
봉,견책과 같은 개별적 수준의 사업장 내 피해에서 공권력에 의한 감시와 미행,
구타,성적 억업과 폭행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수준에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다.

107)노중기,전게서,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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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우리 현대사를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해 보자면,강권적 법·제도적 지배에 대한

정치적 저항운동의 충돌사라 할 수 있다.당장은 불법이고,초법적으로 보였던 이
슈들이 국민적,사회적 타당성을 획득한 경우 비록 군부정권일지라도 정치권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영역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건데 정치폭력과 피해는 사회변동의 매개 고리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사회운동을 형성시키거나 저항운동의 고양의 시기에는 정치폭력과 피
해가 존재하였다.1958년 진보당의 조봉암,1960년 4.19혁명의 계기로 작용했던 김
주열,1970년 한국의 근대적 노동운동의 계기를 제공한 전태일,1979-80년 부마항
쟁과 광주항쟁의 토대를 작용한 YH의 김경숙,1987년 한국사회의 실질적 변화의
계기로 작용한 박종철과 이한열,1991년 5월 정세를 이끌게 된 강경대등이다.이외
에서 수많은 피해들은 한국사회의 정치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정치폭력 문제에 대한 상당부분은 진상규명 작

업을 생략한 채로 명예회복,보상으로 나아갔다.광주 5.18,거창사건 및 노근리 사
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또한 법제화를 통한 정치폭력의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추
세이다.물론 ‘법제화’의 의미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민주화 투쟁과 같은
비제도적 영역을 제도적 입법과정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법제
화되었다고 해서 정치폭력의 문제가 평가 완료 되는 것은 아니다.정치폭력이 권위
주의적 통치의 지배도구로서의 인식되는 한계를 넘어야 하며,국민적 공감을 통해
실정법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여전히 국가 정체성의 논란에 휩싸여 이는 한국
사회에서 과거 자행된 정치폭력과 그 피해에 대한 역사적 평가야 말로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민주화공고화를 통한 정치발전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폭력에 대한 과거청산은 현실적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먼저,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저항권의 행사가 현행 실정법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법 제도적 차원의 문제이다.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반공법
이나 긴급조치 등 폐기되었던 법안이외에 현행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집시법 등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별도의 사법적 절차 없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법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또한,우리 사회의 이념적,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발생한 정치폭력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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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명확 하다.관련법들의 이념적 토대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인데 제2장에서 지적
했듯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상당히 왜곡되게 이식되었고 특히나 권위주의 정권
에 의해 반공주의=자유민주주의라는 등식이 성립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운동의 영
역에 대한 대립은 존재하고 있다. 현재 정치폭력에 대한 인식은 관련법에서도 나
타나듯이 사회적 합의를 상당히 축소하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념적 대립에 대한 정치폭력의 의미를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그러나,한국의 정치발전에 뒤따른 정치폭력과 피해의 범위는 관련법보다 폭넓
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술적 해석,그리고 역사적 평가에서의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역
사적 평가는 국가차원에서의 공로 인정,혹은 포상과 서훈 작업 등과 직결되어 있
다.한국에서 사회주의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가 논란이 되다
가 2004년 들어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이것은 넒은 의미로 국가의
이념적 정신적 기반에 대한 해석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사안
에 속한다.관련법을 제정하는데 난항을 겪었던 이유도 바로 권위주의 통치기 정치
폭력의 성격 및 저항행위에 대한 범위와 해석 여부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의 경우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
까지 출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사건’으로 부를 것인지.‘항쟁’으로 부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 역시 사건의 진상규명 작업이 곧 새로
운 명칭부여로 연결되어 기존의 공식 해석을 변화시키는 지점에 이르는 것이 대단
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 정치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
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과거와 같은 정치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이러한 잘못된 역사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갖는
것이다.그런데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자(희생자)의 기
념사업이 과거사를 과대하게 포장하거나,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동일한 비중을
갖는 역사적 사건들이 차별적으로 기념되고 기억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정치폭력에 대한 진상과 이에 따른 피해자(희생자)들의 기념사업역시 형평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또 다른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폭력에 대한 현대사적 성격을 규명하지 않고 피해자(희생자)들의 투쟁을 역사
적․현실적 존재의 수단만으로 간주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폭력은 정치발전상 과거와 단절된 형태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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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영향이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무엇보다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 개념적 정의를 모색하여 현실화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발전에 역할을 담당한 피해의 성격을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사회의 발전은 고난을 극복한 자랑스러운 현대사이기도 하지만 한편

으로 정치폭력과 그로인한 피해라는 청산하고 정리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한국
현대사는 권위주의,전제주의에 항거한 저항의 역사라 할 수 있다.식민지배에 대
한 해방운동,통일운동,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그 투쟁의 역사였다.이 과정에서 수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고 인권이 유린되었다.한국현대사의 파행은 현재 우리사
회에 부정적 유산을 남겨 놓았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제
도와 기구 및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현재에도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방애물로 작용
하고 있다.따라서 과거의 악행이 미래로 이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정치폭력과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력 즉 자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정치사회 환경에서 발생한 폭력,학살,
고문,성폭력,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국가범죄는 분명히 정치 사회 내의 갈등과 대
립,권력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 주체가 있고 또 피할 수 있었던 성질
의 사건이다.따라서 사회 질서유지와 사회통합 그리고 정의의 수립을 위해서 분명
히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상황 규명,책임 주체 규명,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를 마련함으로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이 노력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치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모델은 ‘진실과 정의
의 교환’(trade-offbetweentruthandjustice)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정의모델은
궁극적으로 ‘정의를 통한 진실’(truththroughjustice)추구라고 할 수 있다.우리
사회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이에 해당
한다.대체적으로는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특수상황이 아닌 이상 진실모델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다.진실모델이란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왜곡하
거나 은폐했던 진실을 규명함으로서 과거사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미래의 민주적
규범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의 경우 의문사위원회의 경험은 진실모델에 가까
운 것이지만 처벌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의모델과 통하는 바가 있다.
진실모델은 단적으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등이 이에 근접한 방식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정치폭력에 대한 문제는 민주화와 정권교체라는 정치국면에서 제기



- 169 -

되었다,주로 운동단체 주도로 과거청산을 위한 시민입법의 형태로 제기되었다.그
리고 정치폭력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일차적으로는 피해자 유족과 사회운동 진영
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갖는다.이러한 특징들은 한국의 과거청산을 처벌이
나 보상을 가장 중시하는 ‘정의모델’보다는 진상규명을 중시하는 ‘진실.화해 모델’
에 더 비중을 두게 만든다.
따라서 현재 정치폭력에 대한 문제는 과거 공권력의 불법에 의한 명확한 사실조
사와 진상규명이 그 초첨 이라 할 수 있다.진상규명은 정치폭력의 책임과 피해의
실태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 처벌 문제는 언제나 논란거리다.정치폭력의
문제는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래서 엄격한 단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한편 피해자(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이는 한국사회에서 국가폭력이 좌경,용공의 굴레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국가권력의 폭력성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발전
에서 저항행위의 정당한 평가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정치폭력과 관련한 과거청
산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보상(배상)에 대한 문제이다.이에 대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세력과 적절한 타협을 통해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포기하는 대가로 보
상은 안된다는 입장과 당장의 생계의 곤란에 직면해 있는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
인 보상에 대한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이러한 쟁점은 보상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피해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따라서 선 진상규명-후 보상,
배상 원칙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고,불가피하게 보상,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차원의 보상은 최대한 축소시켜야 한다.개인차원의 보상은
공권력 피해로 인한 우선의 물질적 궁핍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으나,차후에는 관
련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왜소화시켜버리고,나아가 과거청산 작업 전체의 정당성
을 허물수도 있다.정치폭력의 문제가 현재적 의의를 갖는 것은 정치폭력에 대한
청산이 역사적 정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한 ‘역사해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궁
극적으로 한국사회 헤게모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폭력과 그로인한 피해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정치폭력은 저항운동을 반국가적인으로 간주하면서 발생하였지만,역으로
저항운동이 지속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저항의 과정에서 정치폭력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곤 했다.저항이 확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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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일시적 작용으로 그쳤던 경우와 저항을 폭발적인 과정으로 확대되는 현
상이다.전자는 정치폭력이 개별적,우발적,반체제적이고 반국가적인 것으로 간주
되었을 때 발생하였고,후자는 반정부적 정치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정치폭력을 과잉 정치화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하지만 전
자든 후자든 그 규모의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저항운동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정치폭력은 피해를 야기함으로서 저항주체를 형성시켰다는 점이다.
피해자(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조건에서 반체제적이거나 반국가적인 저항

주체를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지배세력에게 저항할 수 있는 다양한 주
체들의 피해는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부도덕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이는
권위주의정권의 폭력이 더 이상 공포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였으
며,저항운동이 반체제,반국가적 행위로 한국사회 붕괴로 이어질 것 이라는 위기
감을 축소시키면서,전국민적 규모의 저항주체를 형성시켰다.
셋째,정치폭력은 저항역량을 확산시키고,이어진 피해는 또 다른 저항역량으로 전
이되었다.정치폭력에 의한 피해는 저항운동의 역량을 개인으로부터 조직으로,개
인으로부터 대중으로,개인으로부터 계급으로 전이시키는 전이적 성격을 가졌다.
저항역량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을 반 강제적인 국가권력의 힘 약화시키려는 과정
에서 정치폭력이 발생하였고,이는 통치전략의 일환으로 존재하기도 하였다.국가
권력이 허용하는 공간으로 제한되었던 각종 저항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혹
은 정치적 불만을 해소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피해의 발생은 저항의
역량을 확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국가권력은 저항주체들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공간에서 투쟁을 전개하게 한다.

그 의미는 정치적 합의(PoliceLine)를 넘어서지 않은 범위에서 합법적이고 제한적
인 투쟁공간을 부여하는 것이다.저항세력이 현행법의 틀 내에서 자신의 이해를 표
출하고 전취하게 하는 공간의 부여는 상호승리게임(win-wingame)의 공간이다.게
임의 공간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폭력적인 물리력으로 제제를 가함
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고립화하는 전략이 추구된다.사회세력 모두가 인정하는 공
간에서 공정하게 게임을 하다는 것이다.물론 지배 장치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
에 대항하는 집단적인 대중 집회조차 불공정 게임의 연속이라는 사실은 은폐된다.
정치적 합의는 사회변혁적인 저항세력의 통일적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통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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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일 수 있다.이러한 공간조차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저항세
력의 반발을 약화시키고,저항세력 중에서 포섭과 개량의 대상을 확대시킨다.사회
변혁적인 저항세력의 전략과 전술을 순치시키거나 그 주체들을 고립화하는 것이다.
부르주아적 세력의 이해가 반영된 법과 제도가 국가의 폭력적 장치임에도 불구하
고,저항세력의 폭력과 불법만을 사회적인 문제로 가시화 한다.정치적 합의 내에
서의 투쟁은 저항주체들에게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 통합적 질서의 정당성
을 강화시킬 수 있다.물론 현행법 자체가 전체 사회구성원의 이해를 보장하는 것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국가권력은 저항세력의 폭력과 불법을 부각시켜 현행법의
문제점들을 사회 통합적 질서로 포장한다.사회의 모든 세력이 현행법을 지키는 것
이야말로 평화적인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지배세력은 이를 매개
로 저항세력들을 국가전복세력,국가위기 조장세력,사회혼란세력 등으로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배세력에 의해 착취를 당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차화 된다.이러한 통치전략은 정치적 희생이 매개가 되어 저항세력의 지속적이
고 폭발적인 저항으로 전이되어지고 지배세력은 더욱더 확장된 정치적 합의(Police
Line)를 허용하게 되면서 상호승리게임의 공간은 확장되어 가고 있다.
결국 상호승리게임의 공간은 확장은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의 심화-발전으로 진전
하게 되는 주된 요소였으며 여기에 피해는 중요한 매개 점을 형성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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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관련법령

              목    적   제 정

  (제안)진상규명  보상 처벌 명예회복  예우

분

단

전

후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 2000-01-122000-01-122000-01-122000-01-12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

예회복에관한 법률

○ ○
(2004-06-1

8)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

예획복에

관한 특별법

○ 1996-01-051996-01-051996-01-051996-01-05

권

위

주

의

통

치

기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2004-03-052004-03-052004-03-052004-03-05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

한 법률
○ 2004-01-292004-01-292004-01-292004-01-29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 특

별법
○ 2000-01-152000-01-152000-01-152000-01-15

군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
○

(2004-06-1

6)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 ○ 1995-12-211995-12-211995-12-211995-12-2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

복및보상등에 관한 특별

법

○ ○ 2000-01-122000-01-122000-01-122000-01-12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

복및보상에 관한 법률
○ ○ 2004-01-292004-01-292004-01-292004-01-29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

상등에 관한 법률
○ 1990-08-061990-08-061990-08-061990-08-0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
○ 2002-01-262002-01-262002-01-262002-01-26

포

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

리기본법
○ ○ 2005-05-312005-05-312005-05-312005-05-31

출처:김민철,“친일기록의 현황과 과제,”한국기록학회『과거청산,인권 그리고 기록』2005년 국
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p.80.



- 182 -

         표 표 표 표 ⅡⅡⅡⅡ) ) ) ) 특별법 특별법 특별법 특별법 입법을 입법을 입법을 입법을 통한 통한 통한 통한 과거청산 과거청산 과거청산 과거청산 사례 사례 사례 사례 비교비교비교비교

시기
정부수립 직후

(1948-1949년)

4․19혁명기

(1960-1961)

5.16군사쿠데타 직후

(1961-1962)

김영삼 정권

(1995년)

주체 반민특위(국회) 정부․국회 국가재건최고회의 정부

청산

기구

반민특위,

특별재판부

일반재판부->

특별재판부
혁명재판부

일반재판부

(재정신청인정시

특별검사 가능)

청산

대상
반민족행위자

부정선거관련자

반민주행위자

부정축재자

부정선거관련자

특수범

부정축재자

반란자(12.12)

내란자(5.18)

뇌물수수자

청산

법안
반민족행위처벌법

특별재판소․ 특별검찰

부조직법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②

부정축재특별처리법③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④

특별재판소․ 특별검찰

부조직법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②

부정축재처리법③

정치활동 정화법④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헌정질서파괴범죄공소

시효특법법

대상

시기
1910-1945

②1960년 선거 당시

③1960년이전 5년간

④1960년 4월 이전

②1960년 3.15선거

③1958년 1월 21일

④1953년 7월1일부터 

1961년 5월 15일

반란자는 12.12전후

내란자는 5.18전후

뇌물수수자는

  (1980-1993)

 

귀결
이승만정권의

 방해로 중단
5.16쿠데타로 중단

왜곡된 형태로 일정한 

성과, 그러나 혁신계관

련자 제외한 대부분 

석방

전두혼사형,노태우무

기형. 곧 사면됨.

출처: 제주 4.3연구소,『반민족 반민주와 과거청산』,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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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표 표 표 ⅢⅢⅢⅢ    ) ) ) ) 김대중 김대중 김대중 김대중 정권기  정권기  정권기  정권기  과거청산 과거청산 과거청산 과거청산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제정된 제정된 제정된 제정된 법률법률법률법률

제정시기 법안 내용 비고

민 주 화 운 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률

1999.12.

28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 

행방불명, 상이, 해직, 투옥 등 

각종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 대

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

(묘역사업)

본위원회 외에, 관련자 및 유족 

여부심사위원회,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명예회

복 추진 분과위원회, 장애등급 판

정분과위원회 등 소위원회 설치. 

99년 7월 9일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회 104명 발의, 98년 7월 

30일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회 29

인의 발의.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1999.12.

28

과거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 민

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공권

력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

이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1994.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에서 입법청원. 99년 이상수의원 

외 155명 발의.

국 가 인 권 위

원회법

2001.4.3

0.

인권에 관한 법령 등의 조

사연구 및 개선권고, 인권침

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과 

구제, 인권교육 등.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

회’가 98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활동.

민 주 화 운 동

기념사회법

2 0 0 1 . 

6.28

민주화운동기념관 거립 및 

민주공원 조성, 민주화운동

사료의 수집, 보존 및 DB

화,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 

민주주의 시민교육사업, 민

주화운동 정신 선양 사업, 

민주주의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99년부터 민주재단 중심으로 

법제정운동이 전개되고, 2000

년 4월 발족한 ‘민주화운동정

신계승국민연대’가 캠페인을 

전개.

출처: 조희연,“한국민주주의 투쟁의 보편적의의와 남겨진 과제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

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2002,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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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ⅣⅣⅣ)))의의의문문문사사사건건건의의의 구구구분분분

의문사건

89

147

71

197

24

73

45

0

50

100

150

200

250

국정원 경찰 군 사법(사형) 의문사위(불능) 장기수(옥사) 기타

 출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건진상 규명특별위원회 2005. 

 *계승연대 의문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에서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총 의문사건 수는    

   64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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